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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welfarepolicywasintroducedasoneofreliefprojectsaftertherestoration
ofindependence in Korea.Medicalinsurance system as a core ofthe social
insurancesystem wasintroducedin1963andforthelast40years,ithasbeen
changedanddevelopedalotthroughrapidsocialchanges.
Themedicalinsurancesystem wasmanagedbyassociationsfrom thebeginning

andthen,in1989beforetheimplementationofmedicalinsurancefortheentire
people,itwasmanagedby incorporating managementstyle.Finally,duetothe
exercise ofthe veto power by ex-presidentNo Tae-woo,itmaintained the
association managementtype. Therefore,until1997,itwas compelled to be
managedbytheassociations.ThenonDecember1997,thenew nationalinsurance
law wasenactedandexceptjobmedicalinsurance,regionalmedicalinsurancewere
incorporatedwithmedicalinsurancemanagementassociationsfor publicservants
andprivateschoolteachers.TwomonthslateronDecember1998,‘theNational
Health InsuranceLaw 'waspassed and since2000,allthemedical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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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includingjobmedicalinsuranceassociationswereincorporated.
Thisstudy aimsatexplaining theprocesstodecidesocialwelfarepolicy by

analysingrolesofparticipantsandpolicyenvironmentfactorsindecision-makingin
respecttoincorporationofinsurance.
Inparticular,thisstudyfocusesonanalysisofwhatinfluencespolitical,social

andeconomicenvironmentsasvariablesofpoliticalenvironmenthaveondecision
ofpolicies,whatinfluencesrolesofparticipantshaveonsocialwelfarepolicy.
Therefore,thisstudycategorizesperiodsofmedicalinsuranceincorporationinto

No-Tae-woo Government, Kim Young-sam Government and Kim Dae-jung
Governmenttoanalysesub-variablesfrom politicalenvironmentalfactorsandroles
ofparticipants
Itspeculatestheentirecontextonmedicalinsurancepolicydecision-makingand

analysesdecision-makingprocessbasedonpreviousstudiestoidentifychanging
processofmicroandflexibledynamicsofmainparticipantsineachaspect.
First,thepoliticalenvironmentalvariablehasthegreatestinfluenceonmedical

insuranceincorporatingdecision-makingprocess.Theimportantpoliticalvariables
thatexplainsflexiblepropertiesofsocialwelfarepolicydecision-makingprocessare
natureofpoliticalsystem,competitionbetweenpoliticalpartiesandelections.
Socialandeconomicalvariablesaresocialwelfarebudget,socialneeds,economic

growthrate,andmedicalinsurancefinance.
Policydecision-makingprocessiscomplicatedlyintervenedbymanyparticipants.

Participants as a factorofdecision-making havedirectand indirectinfluences
decision ofa policy which fitsfortheirinterestorideologies preventorto
preventdisadvantageousdecision.Thisstudyspeculateshow suchdecision-making
factorsinteractintheprocessofmedicalinsuranceincorporationdecision-making
process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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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politicalenvironmentfactorsunderthegovernmentofex-presidentNo
Tae-woo are examined,the politicalsystem has authoritative nature and is
externallycharacterizedbydemocraticorientationinlegal,institutionaldevicesand
procedures.
InrespecttothepowerrelationsinNationalAssembly,therulingpartywasweak
andthenongovernmentpartywasstrong.
In socialand economic aspect,thanks to consistent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financialability,economicconditionsthatareadvantageoustomedical
insuranceunificationwereprepared.
Activitiesofinterestsgroupswereactivatedandtheneedsforsocialwelfarewere
rapidlyexploded.

UndertheKim Young-sam government,thepoliticalsystem waschangedfrom
transitionalauthoritarianism to confirming period of democracy. Competitive
structuresofthepoliticalpartieswerechangedintoweakrulingpartyandstrong
oppositionalpartyagain.However,therulingpartyattractedmembersofaffiliated
with noparty and thosefrom oppositionalpartiestosecureamajority atthe
openingperiodofAssembly.Asaresponsetothesocialneedofrulingpartyin
considerationofcompetitionbetweenpoliticalpartiescausedbythegeneralelection
in 1996,and thepresidentelection in 1997,theruling party agreed tomedical
insuranceincorporation,andthelaw onincorporationwasdramaticallypassed.
Thegreatmeaningofnationalmedicalinsurancelaw enactmentisthatKorean

medicalinsurancesystem underthepresidentKim Young-sam governmentwasa
decisivecornerstonepursuing completeincorporationofthemanagementsubjects
andfinancethroughpartialincorporationofthesubjectofmanagement.
TheKim Dae-junggovernmentfacingthenationalcrisisdepartedwith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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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authority,escapingoutoftheshadow ofKim Young-sam government
whichlostitsauthorityasthegovernment.
Although itattempted to overcome foreign currency crisis and pursue new

development,as itwas unionized governmentand occupied smallpartofthe
NationalAssembly,ittendedtorelyonthepeopleandlabororganizationswhich
werefoundationsofsupportwhen itwasan oppositionalparty.They changed
medicalinsurancesystem ofassociationmanagementtypeintoincorporatedtypein
1998withahelpfrom socialforces.
Interestsorganizationsplayedanimportantroleindecisionofmedicalinsurance

managementsystem intheperiodofcompleteincorporationandfinancialstability
andinagreementofincorporationbythetripartitecommission.Italsoplayedthe
mostimportantroleindecision-makingfrom decisionofmedicalinsurancesystem
tothepassofincorporate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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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
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
에서 벗어나지 않아 해방 후 구호 사업의 일환으로서 복지정책이 시작되었다.우리나라
의 복지정책은 체제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으며,그 가운데 사회복
지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정책도 1963년에 도입되어 지난 40년간 급격
한 사회의 변동 과정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시작부터 조합관리방식으로 운영되다가,1989년 전국민의료보

험실시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합관리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변화를 보이는가 싶더니,
결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통합관리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여전
히 조합관리방식으로 유지되었다.당시 여소야대의 1989년 국회에서는 통합관리방식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려고 법안을 마련하였는데,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1977
년부터 시행되어 온 조합관리방식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조합관리방식의 의료보험제도는 1997년까지 20년간 시행되었다.그러다가 1997년 12

월 새로이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부터 직장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지
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부분통합관
리방식으로 시행되었다.20년만에 정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당시에는 김영삼 정부
의 급속한 의료보험 급여확대정책으로 의료보험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재정문제의 해결방안을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
에서 찾으려고 하였던 것이다.물론 의료보험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조직의 통폐
합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논의의 중심은 조직 통폐합문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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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곧이어,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일어난 후,부분통합 의료보험을 시행한지 2개월
만인 1998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됨으로써 2000년부터는 직장의료보험조합
을 포함한 완전한 의료보험통합을 실시하게 되었다.조직과 재정을 완전 통합하는 것
이 아니라 우선 조직만 통합하고,직장의료보헙조합 재정은 2000년까지 분리한다는 내
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침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할과 정치적 환경

요인과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고 전환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책환경인 정치적,사회․경제적 환경은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또한 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인지
를 분석하는 것도 본 연구의 관심사항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보험이 초
기에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제정 공포된 후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시기
에 따라 변화하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논쟁은 왜 조합관리방식,통합관
리방식의 관리운영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지,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료보
험 제도가 통합관리방식으로 변하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의료보험 통합논의과정을 살펴보고,이후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실시와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에 맞추어 촉
발된 의료보험 통합 논쟁,그리고 1998년 10월의 구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과정,2000
년 7월에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둘째,이러한 정책
변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 참여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특히 본 연구에서 정책환경요인,정치적환경요인과 사
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영향들이 의료보험 정책 결정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
보고,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참여자 역할
을 분석하는 것을 또 하나의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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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각 정부별 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기존의 사회복
지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D.Easton의 체제 모형에 입각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
요한 변수들을 추출하는데 주목하는 정책결정요인 연구와 정책의제형성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채택․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론적으로 접근하는 정책결정과정 연구
로 구분될 수 있다.그러나 특정한 정책의 산출과정은 정책결정요인,즉 정책환경 변수
와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들의 다양한 전략적 행위와 연합
형성 활동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사례에 해당하는 각 정부
별 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 맥락을 조망하면서도 각 국면마다 나타
나는 주요 참여자들의 미시적이고 동태적인 역학관계 변화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선행
연구검토를 토대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방법을 택한다.이를 위해,각종 통계자료,회의록,정부
문서 및 보도 자료,성명서,발표문,기자회견문,그리고 각종 연구 논문,학술지 논문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에 의존한다.또한 본 연구 대상의 연구 범위는 본
격적인 통합일원화 논의와 함께 통합법안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노태우
정부와 국민의료보험법제정으로 부분적 통합이 이루어진 김영삼 정부,그리고 국민건
강보험법 제정으로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 김대중 정부의 정책결정 과
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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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요요요인인인론론론

111...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제제제 이이이론론론

  정책결정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하나는 정책결정을 설정된
정책목표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술적인 결정으로 보는 것이
며,다른 하나는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 정치적 결정으로 보는 것이다.전자는 정책결정은 권력적 요소가 배제된 합리적
이고 분석적인 노력의 산물로서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탐색
하고 선택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반면
후자는 정책결정을 정책참여자들의 정치적인 개입의 산물로 보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자원 또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 우월한 정치권력을 가진 참여자의 의도대로 정책의 내
용이 결정된다고 본다.정부의 정책결정의 대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조정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정책결정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에 그들이 가진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 보는 몇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권력모형이라고 통칭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모형 중 정부별 의료보험 변동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참여
하는 참여자들이 특정 소수에 국한되고 이들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좌우됐다는 점과
이후 소수의 지배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이 폭넓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엘리트론,다원주의론,코포라티즘 이 세 가지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1), pp.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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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엘엘엘리리리트트트 이이이론론론(((eeellliiitttiiisssmmm)))
  엘리트 이론에서 엘리트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
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정책결정과정에서 통치 엘리트는
대중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마르크스주의는 정책의 선택과 변화가 특정
한 사회계층에 의해 지배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엘리트 이론
들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엘리트 이론들은 사회의 특정계급과 상위정
책 형성 주체들 사이의 연결이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고,사회 안의 극소수 엘리트층
에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2)이 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엘리트
정치문화가 그들의 인지적․규범적 성향이 그 사회의 통치방식과 체제성 그리고 패턴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Mills는 권력엘리트란 정치엘리트,경제엘리트,군부엘리트의 세부분이 서로 중복되

어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대중의 운명을 결정하고,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고 설명하고 있다.그러한 엘리트 집단들은 그들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다.공공정책에 관하여 국가 엘리트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나 대중이 욕구나 행동을 통하여 공공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가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관료와 행정가들은 단지 지배 엘리트의 결정을 집
행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엘리트론자들은 권력과 정책결정 과정의 영향력에 대한 다원론적 견해가 잘못되었다

고 결론짓고,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정치적 엘리트는 단지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계층의 구성원들에게

만 열려있다.분명히 몇 나라에서는 엘리트가 군대를 포함하여 극소수이며,이는 몇몇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잘 알려진 유형이다.
둘째,이익집단이라고 해서 모두 동등한 세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정도의 자원을 지배하고 있으며,그런 불평등으로 인해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영

2) 미국사회에서 엘리트이론의 대가인 C. W. Mills는 「Power Elite」에서 거대한 세 가지 제도, 즉 기업, 군

부 및 정치 엘리트가 권력적 삼두마차(troika)를 구성하여 미국사회를 공고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이론을 주

장한다.



- vi -

향력의 정도는 다양하다.
셋째,다원주의 이론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중점을 두지만 국가행위의 영역 밖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초국적 회사나 국제조직과 같은 권력을 경시한다.초국적
회사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활동하고 있으며,투자를 없애는 방법을 무기로 하여 정
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이상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Dye는 엘리트이론의
정책에 대해서 가치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대중보다는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정책은 대중의 이해관계를 반영하

기보다는 엘리트의 이해를 반영한다.따라서 변화나 개혁은 엘리트가 가치나 이해를
다시 정의할 때에만 가능하다.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대중의 복지에 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엘리트와 대중관계에서 대중이 엘리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가

대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따라서 선거나 정당은 상징적 가치일 뿐,정책의 결정이
나 정책대안의 제시에 있어 대중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엘리트의 공통적 합의와 사회유지에서 엘리트는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규

범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가지고 있으며,사회체제의 유지와 기본적인 ‘경기규칙’에 동
의를 하고 있다.사회의 안정성과 유지는 이러한 합의에 달려 있으며,정책대안도 이
합의의 한도 내에 있을 때에만 고려의 대상이 된다.3)

엘리트론은 비엘리트인 민중을 소극적 피해자로 인식할 뿐 사회발전의 역학관계에서
그 역할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는 점과 엘리트집단의 사회적 배경과 인적유대를 강
조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성격이 객관적인 경제․사회구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엘리트집
단 구성원들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게 하는 주관주의적 편향성을 노정시키고 있다. 

222)))다다다원원원주주주의의의이이이론론론(((pppllluuurrraaallliiisssmmm)))
  다원주의 이론은 자유주의적 이론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권력분산에 따른
집단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즉 어떤 한 집단이 전체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3) Dye, T.R, Understanding Public Policy, 5th ed, En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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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한 사회 내에는 여러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은 정치의 핵심이 되며,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집단의 이익을 가진 개인
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뭉쳐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
게 된다.정부제도나 정부와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될 때,정치적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결국,개인들의 집합인 집단들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
해 상호투쟁을 하게 되며,그 결과 형성된 공공정책은 집단투쟁에 의해 균형에 도달한
것이라 하겠다.이 균형은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원하는 방
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Adam Smith의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그 철학적 기반
을 둔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국가권력이란 사회 안에서 자기이익을 관철하기 위하
여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며,이들 이익집단들이
주어진 정치적 게임 룰의 범위 안에서 경쟁을 벌이며 타협해 낸 하나의 산물로써 국가
정책을 인식한다.여기에서 국가란 이들 집단의 경쟁을 중재하고 이 과정 속에서 게임
룰의 준수여부를 심판하는 중립적 중재자 내지는 심판관의 위치에 불과하다.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익의 조정․규합을 위해 최대한의 효과보다는 최소한의 만족 수
준에서 합의를 이루려는 경향이 뚜렷하다.4)다원론의 핵심은 집단과 엘리트의 경쟁으
로 압축된다.국민은 집단을 매개로 그들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반영하고 엘리트간의
경쟁구도를 통하여 그 이익이 수렴된다고 보는 것이다.따라서 공공정책의 일원인 공
공의료도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며,그 규모는 사회 내에서의 계급적 세력의 분포에 따
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이론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정책결정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및 의견표명은 기본적으로 선거권과 자유발언

권에 의해 보호된다.이를 위하여 선거,로비,여러 유형의 압력단체활동,그리고 정치
적으로 자유로운 대중매체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개개인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이익집단이나 협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이러한

참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 김형렬, 『정책결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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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국가는 단일한 엘리트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는 사회적,경
제적 이익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즉,국가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
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특정한 이익에 대해 어떤 뚜렷한 편견을 보이지 않는다.이
견해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이익집단 상호간에 경쟁과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원주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은 국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기 보다

는 오히려 강력한 이익집단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과,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기
존의 질서에 의한 불평등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정책결정의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한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고,이는 대체로 혁신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이며,기존의 이해관계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
루어지기 쉽다는 것을 뜻한다.5)

다원주의가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원주의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지배집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힘은 각종 이익집단 내지는 잠재집단 등 제 사회세력에 널리 분산되어 있
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각종 이익집단은 정책과정에 거의 동
등하게 접근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설령 이익집단이 가진 자원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외에는 특수이익이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약이 존
재하고 있다고 본다.한편 정부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이익집단들과의 합의와
조정을 중시하는 가운데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그와 같은 다원주의
의 주장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결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응해서 다원
주의의 내용을 다소 수정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이것이 소위 수정다원주의 내지
는 신 다원주의이다.6)

다원주의에 의한 비판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다원주의는 집단의 중요성
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다원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가 관찰될  수  

5) 이상이,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2000), pp.14-15.

6)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8),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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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책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셋째,다원주의자들은 정부에 가해지는 외적인 환경이나 구조적인
제약,예컨대 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가 정책에 미치는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넷째,잠재적 집단이나 정부내 부처간의 균형으로 특수이익이 지배하지 못할 것
으로 보는 다원주의의 견해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신 다원주의는 정부가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한다.정부는 기업의 이

익에 더욱 반응적이며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 왔다고 본다.그리고 이익집단의 투입
활동에 정부가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고전적 다원주의론과는 달리 전문화된 체제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정부관을 보인다.현재의 민주주의를 외적요인보다는 전
문적 국가관료들간의 내적 견제,정부 기구의 분화 등의 내적 요인에서 주로 구한다.
신 다원주의는 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즉,현재의 다두제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선거경쟁,이익집단의 로비,의회의
견제 등에 의해서 통제되지만,한편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더욱 민감하고 차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본다.이 신다원주의 이론은 국가가 이익집단의 투
입활동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개입하는 것을 볼 때는 국가중심주의 이론인 코포라티
즘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33)))코코코포포포라라라티티티즘즘즘(((cccooorrrpppooorrraaatttiiisssmmm)))
  코포라티즘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
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국가는 국가 전체의 이익 확대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다.이때 정책이란 국가가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집단과 개인의 이익 및 가치
를 통제 조정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국가중심론적 입장에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행위자는 그들 스스로의 관심과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특정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관심이익을 정책으로 전환할 능력인 자율
성을 가진다고 본다.Rimlinger는 국가가 때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반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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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자신의 선호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했다.이러한 국가 자율성과 국가 중심적 설
명에 따라 복지정책 참여자들의 역할을 관찰하는 경우 행정부 및 국회의원들의 관심
(이익)이 무엇이며 자신의 관심(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 등에 특히 주
목해 볼 필요가 있다.국가주의 이론은 국가의 자율적 기능이 사회정책의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는 점을 강조한다.
복지정책은 본질적으로 자본계층으로부터 노동계층으로 자원이전이 되기 때문에 노

동계급에 대한 자본계급의 일련의 양보조치로 볼 수 있는데,예를 들면 국가는 선거
등의 시기에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자본계급의 반대를 무릎 쓰고서라도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예가 많다.Skocpol과 Orloff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 요인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성과 정치의 조

직화에 기초한다.
둘째,사회보장의 발달과 사회진출의 증대는 국가의 의사와 직결되어 있다.
셋째,국가는 사회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집단의 요구에 답하기도 하지만 집

단의 요구에 앞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국가주의 이론의 주창자들은 미국과 영국의 사회정책을 비교해 보았을 때,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의 사회정책이 지체된 이유를 연방국가의 조직이 영국에 비해 뒤떨
어진데에서 찾고 있다.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코포라티즘적인 설명
은 Spalding(1980)의 사회정책의 도입기에 있어서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멕시코 사회보장연구나,Rimlignger(1971)의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장
제 도입에 대한 연구,또는 Malloy(1979)의 브라질 사회보장정책연구 등이 있다.7)

위의 3가지 일반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본 연구는 국민들이 어
떤 특정 이해관계집단을 매개로 그들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반영하고 엘리트간의 경쟁
구도를 통해 그 집단의 이익이 수렴된다고 본다.

7) 현외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서울 : 유풍출판사, 1994),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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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    책

결정이론 

정책의 개념정의
정 책 형 성

과정의 특징

정부의 

기  능

주  요 

참여자

관 련

학 자

엘리트론

사회란 엘리트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밋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정책이란 엘리트로부터 대중

에게 일방집행될 뿐 엘리트에 대

한 대중들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

되지 않는다.

정책 엘리트의 

견해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대중에게

전달․형성됨.

(상부 하달식)

엘 리 트

이 익 에 

봉   사

엘 리 트

(전 문 가, 

행정관료, 

군   인)

D er t h i c , 

G. Mosca,

V.P

다원주의론

정책이란 개인과 집단의 이익대

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종

합적인 입장에서 저장한 결과로

서의 균형을 의미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들 

사이에 힘의 균형

으로서 자유롭게

정책이 형성됨

조 정 자 

심 판 자 

수 동 자

시민사회

단   체, 

행정관료,

기 업 가, 

군   인

Ham&Hill 

Joseph

Hoffernan

Eckstein

Mesa-Lag

o

코포라티즘

정책이란 국가가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

적으로 사회집단과 개인의 이익 

및 가치관을 통제조정하는 수단

이다

국가조직체가 

정책형성의 

주도권을 가짐

국 가 의 

적 극 적 

주 도 적 

개   입, 

능 동 자

국가조직

Spalding

Rimlinger

Malloy

 <표 2-1> 사회복지정책 결정이론의 요약

  과거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경우 다원론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책결정과정을 설명
할 경우 설득력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일부 시기에서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또한 정책결정이 소수의 권력 엘리트나 지배집
단에 귀속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그러나 각 시기를 거쳐 오면서 의료보험
정책 결정과정은 이해관계집단의 다원화와 실질적 정책과정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22...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검검검토토토

 기존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연구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혹은 사회․경
제적 요인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정책결정요인 연구와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역할 혹은



- xii -

정책결정구조를 중심으로 정치체제 내의 동향(dynamics)을 분석하는 정책결정과정 연
구로 나누어진다.
우선 정책결정요인과 관련하는 연구들은 경제성장,산업화,도시화,노령화 등의 요

인들이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이 산출에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했다고 주장
한다.8)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정
치적 요인의 우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그러나 각 연구들이 강조
하는 정치적 요인들은 접근의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보장정책 지출 추이와의 관계를 파

악하는 연구가 있다.이들은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라는 역할에 주목해 한국의
경우 국가의 자율성이 강할수록 복지지출 수준이 낮아지고,반면에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이 산출되는 제도적 틀로서의 정치체계의 성격을 강조하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한 사회적 요구 또는 이해관계집단들의 영향력이 약한 데 반해,민주주의체제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탄력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
했다.9)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결정요인 연구들은 대체로 계량적 기법을 동원한 분석
방법상의 엄밀성이라는 강점을 가진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정량적 분석이 여의치
않은 정치적 변수를 연구의 틀 내에서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고유한 역
동성에 의해 정책내용이 굴절되어 온 측면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정책의제 설정에서부터 정책대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세부적

으로 고찰하려는 정책결정과정 연구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다.한국의 사회복지정
책결정과정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변수중심의 접근보다는 단일한 혹은 복수의 구체

8) 이희선, “한국 복지정책과 기본적 욕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

보』, 제5권 제4호 (1992.2), pp.159~181.

9) 서봉섭, “한국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복지정책의 변화”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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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책결정 사례들에 대한 사례중심적 접근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이러한 연구들
은 정책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공식,비공식을 망라한 주요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역
할과 이들간의 상호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한국 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들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원인으로

서의 국가 엘리트,특히 행정부 내 소수관료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가 있다.예를 들면
손준규(1981)의 박사학위 논문이다.또한 역대정권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통
시적 비교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의 영향력간에 나타나는 우월 양상을 드러낸 연구도 있
다 이런 연구는 손명세(1989)의 박사학위 논문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들은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어떠한 구조적 맥락 속에서 엘리트의 의지가 사
회복지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즉
환경적 측면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다원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의료보험을 분석한 연구는 오을임(1987)의 박

사학위 논문이다.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들의 이익표출 활동과 이
해관계의 대립을 보여 주는 등 정책결정과정의 동태적인 역학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정
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그러나 각 집
단간의 이익표출활동 및 이익표출 능력간의 차이 발생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국
가의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원주의 이론이 분석 당시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
계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의료보험 정책의 결정요인과 계급적 성격을 규명

한 연구도 있다.김록호(1989),김연명(1989),김종덕(1986)의 연구가 그러하다.이러한
연구는 계급투쟁의 요구가 국가정책에 일방적으로 매개됨으로써 사회정책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한다.즉 계급과 국가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조직이나 제도
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이로 인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집단의 주장이
국가에 받아들여졌는가의 여부만을 분석하고 각 집단의 영향력이 어떤 메카니즘 속에
서 차별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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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네오 마르크스주의 국가이론에 ‘상대적 자율성’개념과 네오 베베리언 국가이
론의 ‘정책 자율성’개념을 원용해 한국의 의료보험정책을 분석한 박정호(1996)의 연구
가 있다.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조합주의적 관점을 원용해 의료보험정책을 분석한
김순양(1995),진재문(1994)의 연구가 있다.
먼저 전자의 연구는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누린다는 전제에 입각해 정책결정과정

에서의 국가의 자율적 주도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나,국가부문이 정책결정과정과 관련
된 사회부문의 집단적 이익을 어떠한 형태로 구조화 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후자의 연구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각 이해관계집단들을 배제하고 융합해 가는지를

분석함으로써,국가와 정책참여자들의 역동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그러나 후자의 접근 역시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기에 대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반응과 연관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변화의 원인과 기능의 연구
까지는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국가부문의 구체적인 의도와 이해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

도한 연구,예를 들면 손명세(1989),김행범(1998)의 연구이다.특히 손명세의 연구는
제3공화국 시기부터 제6공화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의료보험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했던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들간의 정보교환을 사회구조 분석방법인 연
결망 분석(networkanalysis)과 다차원 축적기법(multidemensionalscaling)을 활용하여
계량화함으로써 의료보험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 조직들을 규명하고,이들 조직사이의
연결망을 경험적으로 밝히려는 시도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의료보험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결

정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이익집단론,조합주의,정책과정론,정치경제론,국가론 등 다
양한 이론적 자원에 입각해 비교적 양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전반적으로
의료보험 제도형성이나 정책결정과정 등에 비해 미시적인 영역에 속하는 제도의 형태
를 둘러싼 집단의 이해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문헌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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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고 개발하려는 시도는 아직 취약한 실
정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성과와 한계들을 고려할 때,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추후 연구들은 정책과정 전반의 전체적인 맥락을 체제론적으로 조망
하면서도 동시에 정책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역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보다 적실성 있는 이론틀의 개발과 적용에 더욱 진지하게 천착할 필요가 있다.

제제제 222절절절 정정정책책책환환환경경경요요요인인인

  D.Easton의 정치체제(PoliticalSystem)이론은 정책결정이 환경적 압력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됨을 강조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정치
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고자 한다.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으로는 해당 정치체제의 성격,그리고 정당체계의 특징,임박
한 주요선거의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정치체제의 성격은 정권이 정당성의 제고 수단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을 갖는가와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또한 각 정당들은
대외적으로 표방한 정강과 정책을 원내의 입법과정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
요 원내 정당들간의 경쟁구도 및 세력관계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주요선거가 임박해 있을
수록 각 정당들은 정책의 결과가 광범위한 효력을 미치는 특정 정책들에 대한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이 경우에 주요 정당이나 의원들은 공식적인 정강․정
책이나 당론에 기속되기 보다는 오히려 다수의 여론에 더 민감해지며,특정정책과 관
련된 이해당사자 가운데 어느 집단이나 계층이 다수를 형성하는가에 더 주목한다.따
라서 다수의 여론이나 지지가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될 때 이를 수정․변경하거나 최소
한 사회 제 집단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꺼려하게
된다.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정치문화라는 관점에서 정치체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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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구성하는 내부적 요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10)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결정자의 행위를 제한 또는 조장하는 독립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
모든 정책결정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인 정치적 과정을 거친다.그러므로 사회복

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적 요인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Jennings는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주목함으
로써 사회 내에 위치하는 잠재적 복지 수혜계층의 요구 표출과 그 반작용으로서의 정
치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고찰할 것을 제안했다.11)즉,사회․경제적 요인들만
을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연구가 단선적인 인과론에 빠질 수 있으므로,정책결
정과정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형의 가능성을 고려해 주요한 정치적 요인들을 분석의
범주에 포괄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동태적 성격을 강조하는 이론적 기반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지나치게 사회중심적 변수를 강조할 경

우 정책결정의 각 국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치적 참여자들의 전략과 연합 형성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12)이러한 견
해들에 따르면 정책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주요 정치참여자들의 정치적 목적과 연관
되므로,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요구들이 표출되더라도
이러한 요구들은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굴절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McPherson과 Midgley(1989)의 연구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고,사회적 조직화가 미흡

10)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0), 

p.19.

11) Jennings, E.T. "Civil Turmoil and the Growth of Welfare Roles; A Comparative State Policy 

Analysis". Policy Studies Journal. Vol.7,no4.1979.

12) 말로이는 브라질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가 이익집단들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소극적 존재가 아

니라, 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항상 주도권을 장악하는 적극적 존재이며,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복

지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James M. Malloy, 「The Politics of Socurity in 

Brasil,」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9. 히긴스 역시정부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시

기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질서가 위협받게 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주의나 생활안정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또는 사회통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Joan Higgins, 「The Poverty Business,」 (Oxford: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1978),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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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3세계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은,경제발전과 병행하거나,사회․경제적 요구의 표출
에 대한 반응의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준다.이들은 제3세계의
사회복지정책이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된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하면
서,사회복지정책결정에서 정치적 요인의 일차적인 인과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므
로 정치적 요인 강조론은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성격과 주요 정책결정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이와 같은 정치적 요인 강조론은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동태적 성격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사
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주요한 정치적 요인으로는 해당 정치체제의 성격과 정당간의
경쟁정도,그리고 정치적 필요성으로서의 선거 등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은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표출 양상은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이냐 민주주의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
진다.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부문의 요구와 압력에 대한 수용의
맥락이 아니라 취약한 정당성의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반면에,사회적 요구의 표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다원화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띠며,이에 따라 사회복
지정책의 내용도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것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정당간 경쟁구도의 양태 역시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주요한 정

치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한된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시행되는 곳에서조차 합
법적 권력창출과정으로서의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은 중요한 변수이다.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경쟁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사회복지 공약을 제시하거나,정
책결정과정에서 잠재적 사회복지 수혜계층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시도한다.정당간 경
쟁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지배적 정당이 존재하는 국가보다 유권자를 의식한 복지 경
쟁이 그만큼 높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선거주기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정치적 요인으로서 주목받아 왔다.선

거결과에 따라 정치권력의 분포가 결정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는 선거 승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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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임에 틀림없다.정치권력이 선거주기에 맞추어 경제
정책들을 조정할 가능성은 비교적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어 왔다.이
러한 경향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이른바 '정치적 경기순환론13)'으로 정립되
고 있다.
서구사회의 정책결정은 선거와는 달리 지역주의,정실주의 등의 정치문화가 유권자

들의 투표 성향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제3세계 지역에도 정치적 경기순환이라는 가정
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정책경쟁의
풍토가 활성화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나타난 직접적 변화는 노동계층의 증대이며,이에 따라 실

업보험,연금제도,산업재해보험,의료보험 등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들이 증대되었다.
또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산업 부문에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
한 변화를 수반한다.도시화는 대규모 인구 밀집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생활환경 문제들을 야기시켰으며,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또한 사회복지정책 차
원에서 정부의 공적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변화도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과거 한

세기 동안의 급격한 의료기술 발전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
적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를 뜻한다.따라서 노령화 추세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며,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대시켰다.14)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가 곧바로 정책문제의 구체화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즉,사회복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자동적으로 정책으로 전
환되지는 않는다.사회복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정책쟁점으로 전환되고,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이 충족되어야 하며,그러한 잠재적 수요를 정책 이슈화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조직

13) 정치적 경기순환론에 관한 연구는 William D. Nordhaus,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42(1975), pp.169-190; 이은국, "공공선택과 정치순환주기이론," [연세행정논총], 

제20권 (1995), p.179-199.

14) Harold L. Wilensky,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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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비조직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수준은 국가나 지역별 혹은 정책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소간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역시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즉 정부,기
업,개인 등 경제주체들의 부담 능력은 사회적 수요와 요구가 사회복지정책으로 수렴
되는 데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경제적으로 낙후된 제3세계 사회에서
는 이례적으로 사회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수요나 요구가 폭발하더라도 정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제적 재원 부족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15)

다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잠재적 수혜자
계층에 개인적 혹은 집단적 수준에서의 다양한 요구 표출이 있어야 한다.이들이 잠재
적 복지현안을 정책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을 경우 정책의 합법화 이전 단계인 정책문
제의 구체화 단계나 의제형성 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사회복지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사
회복지정책 도입보다는 위로부터의 사회적 요구 표출을 중시한다.16)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들 가운데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도 사회부문 내의 특정
한 잠재적 복지 수혜계층의 영향력 행사 정도에 달려 있다.즉 특정한 사회복지 정책에
이해를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들의 연합형성 능력,자원동원 및 활용능력이 정책문
제간의 우선순위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변동

은 적어도 한 세대가 필요할 만큼 정치적 요인들에 비해 비교적 장구한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본 연구와 같이 시간적 범위가 길지 않은 통
시적 비교연구의 경우에 일반적인 사회적․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의료보험 정책결정의
결과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
15) Robey and R. Jenkins가 1958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정부의 복지지출과 1인당 국민소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양자간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복지정책 결정과 관련한 

독립변수로서의 경제수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J.S. Robey and R. Jenkins, "The Economic Basis 

of State Politics: A Longitudinal Analysis," 「Social Science Quarterly,」 vol.63 (september, 1982), 

pp.566-571.

16)  60여개국을 대상으로 한 Wilensky의 교차체계 분석은 노동운동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및 참여의 정도가 

강할수록 해당 국가의 공공복지 지출 규모가 증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Wilensky, op.cit ,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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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급격한 정치적,사회․경제적 변
화가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환환환경경경요요요인인인
  

  모든 정책결정은 정치적 과정이란 측면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사회복지 정책의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
치게 됨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즉,정책결정과정이 기본적으로 주요 정치참여자들의
정치적 목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수요
와 요구의 표출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억제․축소․왜곡되거나 증
폭․과장․축소․확대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권력집중정도,권위주의적 성향의 정도,민간의 참여정도가 얼마나 구조

화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며,정책결정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정치적 사건이 큰 영향
을 미친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적

수요를 정책 쟁점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복지정책의 제정 또는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또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들은 특히 집권당의 경우 선거주기에
맞추어 유권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거나 입안할 가능성
이 높다.
Lindblom은 다원주의적 민주정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미정치체계에서의 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그는 정책 자체가 수많은 힘들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정책을 과정별로 분석하여 연구하기보다는 정책에 미치
는 ‘정치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정책결정의 효과
성,즉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되는가?정책결정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과 민중통제에 부응한 정책결정 즉,누가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가?정책은 실제로 엘리트에 의해 만들어지는가?보통 시민들의 정책에  



- xxi -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즉,정책결정과
정을 ‘분석과 정치’라는 두 개의 개념을 축으로 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있는데,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공식적 계획,정부 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해관
계집단의 연구결과의 형태로 ‘정책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분석적 정책결정은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17)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며,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도 고도경제 성장전략으로 위기를 대체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정치체계
위기극복전략으로 채택된다.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산이 위기극복전략으로
서 사회복지정책의 채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세력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세력이 미발달되어 있고 그들의 조직적 투쟁이 미약하다면 정치체제가
용이하게 억압적 수단에 의해 지배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18)결국 실질적인 정책
이 선택되는 시점은 사회의 저항세력이 정치세력의 억압적 능력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때일 것이다.
  

222...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환환환경경경요요요인인인
  

사회적 환경은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산업화 초기에는 노동력의 착취
와 일정수준의 노동력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산업복지에서 시작되었고,그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주민욕구의 다원화와 이해관계의 다양성 그리고 조직생활의 증가 등으로
정치적으로는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며,주민들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개화됨으로
써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후에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사용자에 대한 요구보다는 국가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렬해지는 추세에 있다.이때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복지정책결정에 있어서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잠재적 수혜자 층이 자신들의 요구를 다양한
17) Lindblom, C, The policy-making Process(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80.)

18) Hirshman, Alber O, “The Turn to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n and the Search for its 

Economic Determinants,‘ in "David Collier(eds)」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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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또는 비조직적 형태로의 표출이 있어야 한다.즉,정치체계의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결정이 아니라 잠재적 복지수요를 정책 쟁점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의 조직
적,비조직적 표출이 중요하다.
경제적 환경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를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시
킬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경제성장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 있어 상대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농업사회에서보다는 산업사회에서,초기산업사회보다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자본의 집약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요구를 강력하게 발생시키는 반면에 국가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와 이러한 욕구들을 흡수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
복지재원을 증가시키게 된다.19)

또한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요인 및 변수들 간의 조합이 영향을 미친다.일례
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환경은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고용보험
의 급여 청구 건수를 급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그러므로 연구자는 양적 혹은 질적 자료들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으며,의료보험정책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제제제 333절절절 참참참여여여자자자 요요요인인인

111...참참참여여여자자자 요요요인인인
  

  정책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여 상호 협조․갈등과 투쟁을
통하여 전개되는 역동적인 것이다.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미치는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경제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사회․경제적인 환
경요인을 강조하여 이들의 분석에 중심을 두는 반면,정치․행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 장욱진, “정책결정요인과 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0), p.18. 



- xxiii -

정책을 정치체제의 산출물로 보아 정치체제 내지 정책과정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입장은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성격과 주요정책 결정 참여
자들의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동태적 성격을 설명하는 기반
을 제공해 줄 수 있다.20)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 과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정책관련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정치
적 과정이기 때문이다.정책결정과정은 정치,행정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산출되는
정책과 그 집행의 결과로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이러
한 정책결정과정은 다수의 활동주체들이 공식,비공식 참여자의 자격으로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동태적인 참여의 과정인 까닭에 정책과정에서 참여의 문제는 극히 비중이 크
다고 할 수 있다.21)

Kingdon은 정책참여자를 정부내적(inside of government) 참여자와 정부외적
(outsideofgovernment)참여자로 나누고,전자에는 대통령과 그의 정책참모,정부관료
제,의회 등이 포함되며,후자에는 이해관계집단,기관 및 자문위원,언론,정당,여론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22)

이와 유사하게 Anderson(1979)은 정책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
자로 구분하여 나뉘었다.
먼저 공식적 참여자로는 의회,대통령,행정부 등을 들 수 있다.의회는 선거에 의하

여 뽑혀진 대표자들의 모임으로 중요 국가업무를 의결한다.정책이 입법의 형태로 나
타날 경우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하다.대통령은 정책 전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특히 행정부는 의회와 행정 수반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에 옮기
는 역할을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참여자로서 전 과정에
개입한다.

20) 최정원,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하교, 1998), pp.25-26. 

21) 안해균, 『정책학원론』(서울 : 다산출판사, 1993), p.106.

22)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1984), pp.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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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정당이나 이해관계집단,국민이나 언론매체를 들 수 있다.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정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대안으로 전환시키는 기능과
이를 행정부에 강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그리고 어떤 참여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해관계집단인데,이들은 자신들에게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압력을 행사하며,대중의 동원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
기도 한다.일반국민은 선거 등의 정치적 압력이나 집단이나 집단시위,그리고 여론의
형성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전문가 및 학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의 영향 및 정책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
책과정에 개입한다.그리고 또 다른 주요 참여자는 언론기관으로,이들은 정책결정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참여자들 간에 의사전달을 담당한다.23)여기서는 정책과정에 중
요한 영향력을 갖는 참여자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행정부와 대통령,
정당,의회,이해관계집단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22...참참참여여여자자자의의의 역역역할할할

111)))대대대통통통령령령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제설정단계부터 정책결정과정의 전 단계에서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정부관료제의 권력원은 우선 그가 보유하고 있는 법적 권위,
물적 자원,정보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정책결정 당시의 정치체제의 시정목표는
국가기구로서 행정부가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권력원으로 작
용한다고 볼 수 있다.관료제는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정치인을 포함한 많은 집단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는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지지를 유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이 가운데 대통령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권력원이 될

23)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8), pp.127-212.



- xxv -

수 있다.특히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정치권력의 기반
으로서 대통령이 특정 행정기관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예를 들면,당해
기관의 소관문제를 자신의 전략문제로 천명하거나,당해 기관에 정치적 비중이 큰 인물
을 책임자로 임명하거나,당해 기관의 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24)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전통적으로 막강하며 정책전반에 걸친 그의
비전과 문제의 우선순위에 관한 그의 인식은 행정기관들 간의 정치권력배분의 실질적
인 근거가 된다.요컨대 그가 관심을 갖는 문제나 사항을 소관임무로 하는 부처일수록
정치권력은 증대되고 그렇지 못한 부처들의 권력은 위축되게 된다.25)결국 대통령의
지지가 없이 관료제가 특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강력한 대통령이 정책과정을 지배하게 되면 일관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결

정할 수 있고,일단 결정된 정책은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반면에
정책과정이 비민주적이고 타협적이어서 불합리한 정책이 등장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222)))정정정당당당
  일반적 의미의 정당은 국민들의 각종 요구를 정책대안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수행
함으로서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다.정당에 의한 이러한 기능은 정당이 선거 때 제시
하는 공약 등으로 표명된다.정당이 선거 때 제시한 정책대안은 그 정당이 집권하면
그대로 정책이 되거나 수정․보완되어 정책이 되는 사례가 많다.비록 선거에서 공약
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집권여당은 평소 당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여 국회에
법안형식으로 제출하여 법률로 통과시키거나 행정부에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함
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일반적 의미의 정당은 정책과정에서 비공식적 참
여자로 분류할 수 있지만,집권여당의 경우는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26)

24) Meier, K. J. “Politics and the Bureaucracy” Policy making in the Forth Branch of Government(3rd. 

e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3, pp.66-67. 

25) 정준금, “환경규제정책결정과정의 갈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 (1991), pp.36-52.

26) 이상이,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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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da와 Harmel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특성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제시하
고 있는데 정당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권력 구조적 측면으로 행정부와
국회의 지위에 따라 정당의 특성과 행태가 달라지며 정당과 정당간의 관계,즉 여당과
야당의 관계에 따라 정당의 성격과 행태가 달라진다고 한다.27)

정당간의 경쟁성은 일반정책의 범위와 속성,특히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정
당간의 경쟁과 사회복지정책은 정당간의 갈등을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기본적 정치
조직으로서 의회의 기능강화를 전제로 하여 강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집권여당조차도 정책과정에

서 소외되는 예가 많았지만,최근에는 당정협의의 상례화로 여당의 역할이 한층 증대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8)

333)))이이이해해해관관관계계계집집집단단단
  이해관계집단의 존재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해서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해관계집단은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 조직체이며,또한 정
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29)이러한 이해관계집단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체제와 국민간의 매개체 역할,구성원의 이익대변,정책결정의 참여
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
로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해관계집단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다원화된 민주적 사회일수록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정책결정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기능한다.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이해관
계집단은 시민과 정부 사이의 매개체로서 집단의 이익을 정부에 대표하는 동시에 다양
한 시민활동의 장을 마련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이해관계

27) Janda, K & Harmel, R.  Parties and Their Environments  (New York:; Longman, 1982.)

28)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3), p.144.

29) 김영래, “한국에 있어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논총』, (1996),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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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성격은 정부 의존적 형태와 저항적 형태로 양분할 수 있는데30)권위주의적 정
권하에서 대부분의 이해관계집단이 국가권력에 순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종속적
인 관계이다.그러다가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이후,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해관계
집단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점은 점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환
경으로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본다면 권위주의적인 권력 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시행단계

에 있어서는 권력순응집단 위주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정치체계의 성격이 민주주
의 체제로 변화되어 가면서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집단수준이 확대되고 이들 집단의
조직적 욕구 표출 정도가 증대됨에 따라 점차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집단의 이익
투입활동이 증대되어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44)))의의의회회회
  의회가 입법과정과 행정통제과정을 통하여 정책결정에 관여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
다.특히 수많은 복지입법과 복지예산이 일단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생각하
면 복지정책에 대한 의회의 영향이 막대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정책형성에 있어서 의회의 비중은 나라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의회민주주의
가 발달한 영국,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존중되는 권력분립적 미국에서는 의회의 정책
기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전제주의적 정치체제나 독재정치의 성향이 강한 발전도상
국에서는 의회의 정책기능은 다분히 장식적이거나 명목적이다.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 중에서는 영국과 같은 의회주의국가보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에서의 의회가 상
대적으로 더욱 큰 정책기능을 가진다.31)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형성의 대권이 관리의 전문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

30) 박상필,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제33권 1호 (1999), p.34.

31) James E. Anderson, Public Policy Making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9),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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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 넘어 가면서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퇴조되고 있다.32)이
러한 경향은 관료엘리트들에 의하여 경제발전계획이 주도되어 온 한국의 1960년대 이
후의 20여년간의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차기선거를
고려하여 지방주민의 복지사업을 정책의제로 설정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노력은 대개
경제관료의 예산편성과 복지입법안의 형성에 그다지 의미 있게 반영되지 않았다.그러
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지지 속에서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
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제제제 444절절절 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의의의 도도도출출출

111...정정정책책책 환환환경경경변변변수수수

  정치적 환경변수는 앞의 제2절에서 논의한바에 의해 정치체제의 성격,정당간의 경
쟁도,선거주기,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GDP대비 사회보지예산,사회적 욕구,
의료보험제정,경제성장률이라는 하위변수로 세분화할 수 있다.

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환환환경경경변변변수수수
(1)정치체제의 성격
정치적 환경 변수 중 정치체제의 성격은 정부와 사회부문의 관계 및 공식적인 정치

체계 안팎에 위치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행태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정치체제
변수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정부 혹은 도시의 공공
정책 결정 양태를 설명하는 전통적 다원주의의 ‘경쟁 - 참여 모형 ’(competition
participationmodel)속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며33),이후 다수의 국가간 비교 연구에
32) Carl P. Chelf, Public Policy Making in America: Difficult Choice, Limited Solution (Santa Monica: 

Goodyear, 1981), P.27.

33) Dye Thomas R. & Gray, Virginia. The Determinants of public policy(Toronto: Lexington Books) 

198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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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치적 변수에 포함되었다.그러나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의 급격한 민주화
이행과정을 전후한 시기에 해당되므로 정치체제 변수가 주요한 영향변수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정당간 경쟁도
정당간 경쟁도는 지배적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보다는 정당간의 경쟁적 관계가 활성

화된 정당체계일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정책쟁점화되고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선정된 변수이며,여당 의석에 대한 야당 의석의 비율로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선거주기
정치적 변수로서의 선거주기는 집단정당이 중요한 공식적 정치일정에 근접할수록 경

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
적 경기순환론’의 가정에 입각한 것이다.

222)))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환환환경경경변변변수수수
  (1)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국민총생산(GDP)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 의지 및 삶

의 질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과 요구를 보기 위한 지표이다.

(2)사회적 요구
노사분규 발생 빈도로 측정되는 사회적 요구는 특히 사회복지정책 결정 단계에서 중요
한 환경으로 작용하는 사회부문의 일반적인 압력 수준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3)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정부,기업 및 가계의 전반적인 부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1인

당 국민순소득(GNI)으로 측정될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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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보험재정
의료보험 재정은 본 연구의 대상인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이며,적자조합 발생률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도시 근로자
의 부담능력을 의미하는 실질임금 상승률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재원의 조달방식이
수혜자의 지출에 의해 충당되는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된 변수
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제정된 이래 강제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에 머물러 왔으나,1976년의 전면 개정을 기점으로 그 수혜범위가 크게 확장
되었다.1988년 1월에는 의료보험제도가 농어촌의 지역단위에도 확대 적용되고,같은
해 7월에는 도시지역 단위에도 확대 실시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
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이와 더불어 조합관리방

식에 의해 시행되던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지역의
료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한층 증가하게 되었다.산업구조의 변화,직종간,지역간
격차의 확대에 따라 조합간 재정격차는 다소간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
한 구조적 여건 하에서 경제적 능력이 큰 피보험자들을 단위로 구성된 직장의료보험조
합 혹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조합과는 달리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조합은
1981년의 시범사업 당시부터 계속해서 재정적자 상태에 놓여왔으며,1988년 농어촌지
역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율이 50%에 이르렀으나,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의료보험조합이 재정 적자를 나타내었다.

34) GDP는 소유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인 생산활동지표이며, GNP는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계하여 산출하는 소득지표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지표에 가까운 GNP 기준 성장률이 국내경기 및 고용사

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각 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도 1995년부터 중심지표를 GDP로 변경하여 발표했다. 한편 실질 GNP는 교역조건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가

정하에 산정되므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소득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99년부터 소득지

표로 GNP 대신 GNI와 GDI를 편제하여 발표해 왔다. 실질 GNI와 실질 GDI는 실질 GNP와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하여 산출된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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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영삼 정부 들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이는
결국 기존 조합관리방식 관리운영체계의 유지에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자 단체의 난립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과도한 지출과 위험관리기능의

약화,자격관리의 복잡성,각종 조합간 재정 불균형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통
합관리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난 심화라는 변수는 노태우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

으나,김영삼 ․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 능력에 압박을 가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22...정정정책책책결결결정정정 참참참여여여자자자 변변변수수수

  참여자 변수의 선정은 정책체계 안팎의 참여자들을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구분한 Anderson의 논의35)와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들의 유형 및 참여자간의 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 Helco등이 제시한 이슈 네트워크(IssueNetworks)모형에 준거한 것이다.이
슈 네트워크는 정책결정과정에 기술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참여자가 등장하며,이
러한 참여자들의 유형은 고정적이지 않으며,국면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본다.이러한 정책
결정구조 하에서는 참여 성원들간의 상호의존 정도가 낮으며,이슈의 진행에 따라서 연합
의 형성이 수시로 달라진다.36)이슈네트워크가 가정하는 정책결정구조는 새로운 관련집단
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잠정적 구조이며,정책의 결과도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37)본
연구의 대상인 국민의료보험법 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의 행위자로서 대통령,정당,이익집
단,의회를 행위자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35) Anderson, James E. Public Policy Making.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p.29-36.

36) Helco, H. Issue Networds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A. King(ed).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8. P.102-103.

37) Jordan, G & K. Schubert. A Parliamentary Ordering Policy Networds Label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arch2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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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본본본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

  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정책환경요인인 정치적 환경변수에서 정치체제의 성격,정당

간 경쟁도,선거주기와 사회․경제적 환경변수에서의 사회복지예산,사회적 요구,경제
성장률,의료보험재정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또한 정책 참여자
인 정부․정당․의회․이해관계집단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는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별로
구분하여 의료보험정책의 변동과정을 확인 후,정부별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 환경 요인정책 환경 요인정책 환경 요인정책 환경 요인

 1 1 1 1. . . . 정  치  적정  치  적정  치  적정  치  적
     환경 요인     환경 요인     환경 요인     환경 요인

  *   *   *   * 정치 체제의 성격정치 체제의 성격정치 체제의 성격정치 체제의 성격

  *   *   *   * 정당간 경쟁도정당간 경쟁도정당간 경쟁도정당간 경쟁도

  *   *   *   * 선거 주기선거 주기선거 주기선거 주기

 2 2 2 2. . . . 사회사회사회사회····경제적경제적경제적경제적
     환경 요인     환경 요인     환경 요인     환경 요인

  *   *   *   * 사회복지 예산사회복지 예산사회복지 예산사회복지 예산

  *   *   *   * 사회적 요구사회적 요구사회적 요구사회적 요구

  *   *   *   * 경제 성장률경제 성장률경제 성장률경제 성장률

  *   *   *   * 의료보험과의료보험과의료보험과의료보험과
의료보험재정의료보험재정의료보험재정의료보험재정

참여자참여자참여자참여자

역 할역 할역 할역 할

 1 1 1 1. . . . 정  부정  부정  부정  부

 2 2 2 2. . . . 정  당정  당정  당정  당

 3 3 3 3. . . . 이해관계집단이해관계집단이해관계집단이해관계집단

 4 4 4 4. . . . 의  회의  회의  회의  회

의 료 보 험의 료 보 험의 료 보 험의 료 보 험
정 책 결 정정 책 결 정정 책 결 정정 책 결 정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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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국민건강국민건강국민건강국민건강((((의료의료의료의료))))보험정책의 보험정책의 보험정책의 보험정책의 변천과정변천과정변천과정변천과정

제제제 111절절절 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관관관

111...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의료보험은 보험제도의 하나로 질병이라는 그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위험
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의료보장으로 파악하여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개별적인 가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의료비 등으

로 지출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가계의 파탄이나,의료비 등의 과중한 부담 등을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를 이용해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납부 등 기여를 통한 공동 부담을 함으로서 가계의 안정과 이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의․식․주 다음으로 의
료보험을 제4의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 요소로 인식함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보상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이다.
한편,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사회보장의 주축을 이룬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선진국에 영향을 미쳐 1950년대에 접어들어 대다수의 선진국도 사회보장정책과
완전고용 정책을 도입케 되었으며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는 제
2의 발전시대를 이루게 되었다.특히 1970년대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의 현저한 발전
에 힘입어 국민소득의 10%를 상회하게 되었다.38)

한국의 의료보험 실시 문제는 제3공화국이 5.16군사혁명 직후에 헌법 제30조 내지
제31조에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사회보장제도  

38) 이  순, 『현대의료보장론』 (서울 : 법문사, 1984), pp.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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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를 발족해 1963년 11월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12월에는 ‘의료보험법’을 각각 제정했으나 다른 선진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로의 장기적
종합계획에 의한 제도의 시행 등과는 달리 혁명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해 임의적용방식
으로 제도를 창출한 유명무실한 법제정에 불과했다.그러나 법제정 이후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였으며,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공포와 1998년 2월 노사
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합의이후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
었다.

222...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의의의 목목목표표표와와와 기기기능능능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료보험 제도는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이렇게
보험의 원리에 입각해 생성된 사회보험은 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등을 위해 존재하지
만 이러한 최저생활내지는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필요 불가
결하게 사보험의 등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사보험의 경우 사회보험과는 달리 보험가

입 방식의 강제성의 여부,보험급여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원리,보험료 징수 등에 있어
서 서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각각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거나 의료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점,위험의 분산을 통한 보험기능의 수행등 보험의
제원리에 입각해 소요재원을 1차적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조달한다는 점 등에 있어
서는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상호간에 보완적인 필요불가분의 관계

에 있음을 알 수 있겠으며 이러한 양자의 차이점은 <표 3-1>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겠다.이러한 구분은 다른 면에서 볼 때 의료보장의 기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방
법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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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    구    구    분분분분 사 사 사 사 회 회 회 회 보 보 보 보 험험험험 사  사  사  사  보  보  보  보  험험험험

가    입  강제가입의 원칙  임의가입의 원칙

수    급  법적 규정에 의한 수급  개별적 계약에 의한 수급

보 험 료
 정률제에 의해 능력별로 

 차등 부담

 정액제에 의해 위험, 급여 등에

 의해 차등부담

보험급여  균 등 급 여
 가입자의 기여에 의한 비례제로

 차등급여 보상

보험성격  주로 집단적 보험  개별적인 보험

보험료징수
 법적 규정에 의한 의무를 

 강제징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한 개별적 

 납부에 의한 징수

<표 3-1>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비교

자료:Rejda,1999:33.
※사회보험에서는 재정충당 방법,급여수준,자격요건,가입기간,정부역할 등 여러 측면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반면에 사보험이 선택권(옵션)과 목적은 비교적 단순하다.

333...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의의의 형형형성성성과과과정정정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 과정이 최초로 논의된 시기는 1959년 10월 보건사회부(현 보
건복지부)의정국장 윤유선씨가 주도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로부터이
다.39)물론 그전에도 일부단체의 움직임은 있었으나 대부분 초보적 형태에 그쳤으며 실
제 문제제기를 위한 의제형성단계의 출발은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에서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40)

이러한 사실은 사회보장정책의 효시가 주관부처인 보건사회부의 정국에서 출발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그러나 현실적으로 1960년 3.15부정선거로 독재가 무너지고 문
제제기에 그치는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다.이후 1960년 4.19혁명 이후 총선을 통해 출

39) 손준규,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1981), p.44.

40) 손명세, “한국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의 연결망 분석”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89),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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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장면 행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의 영향으로 정권 안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즉,4.19혁명 이후 전국종합경제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주
장했으며,이러한 건의는 행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며 이렇다 할 결실은 이루지 못하고 단지 1960년의 전국종합경제회의에서 사회
보장제도의 도입이 주장된 기록과 한국노총에서 사회보험,실업보험제 실시를 행동강령
으로 제시한 것 등 몇 가지 기록만 남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 관계법들은 5.16쿠데타 이후 민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

다.41)5.16군사세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시정방침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내세
우며,1962년 3월 20일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안이 내각에서 각 령 제469호로
의결됨으로써 공식적인 기구로 탄생하여 4개반을 편성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동 위원
회의 실무작업은 의료보험반 소속의 전문위원들이 주로 담당하였고,국민건강조사와 외
국제도를 검토해서 의료보험법 초안을 작성해 별 수정없이 보사부 안으로 확정했으며,
이후 법제처의 승인을 얻어 각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42)같은 해 7월 28일에
최고회의 의장이 ‘사회보장제도확립’지시각서(실시하기에 용이한 보험을 선택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 실시하라,제12531호)를 내각수반에 시달하였고,이것은 의료보험의 법제화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43)최종적인 의료보험법안은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
원회에 회부된 다음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보
험 성격상 가장 중요한 ‘강제조항’(제8조 가제적용규정과 제18조 의료보험조합 강제설립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수정되었다.
결국 1963년 12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률 제1623호로 제정 공포되고,이후

1964년 6월 29일 시행령이,1964년 10월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1970년 1차
개정전까지 실시된 것은 3개의 시범사업 뿐이었다.
이후 1965년 임의가입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는데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

였다.즉,1963년 의료보험이 임의가입제를 원칙으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확대실시
41)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서울 : 한나래, 1993), p.304.

42) 최천송, 『한국사회보장론』 (서울 : 신경문화사, 1977), pp.35-36.

43) 문옥륜 외, 『한국의료보험론』 (서울 : 신광출판사, 1991),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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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쳐 1966년에 정부안으로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회기가 끝나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그후 1968년 2월 의사 출신의 전직 보사부 장관이
었던 오원선 의원 외 40인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재 제안되어 1969년 4월 보사
위원회를 통과하여 1970년 6월에 법사위원회를 거쳐 동년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44)이것이 의료보험법 제1차 개정이었다.이 개정안에 대한 당시 정부의 입장은 보사부
장관의 답변에 잘 나타나는데,즉,의료보험 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완
전히 실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45)1970년 초반에 의료보험을 실시할 의사가 없음
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1차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준비하지 않음으
로써 1차 개정은 시범 사업적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다.의료보험법 제1차 개정은 의원
발의로 이루어져 있어 국회 외에는 참여자가 거의 없었으며,국회내에서도 여당인 공화
당 중심의 정책결정이었다.따라서 제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전문가와
집행관료들이 전적으로 배제되었다.의료보험법 제1차 개정은 국회중심의 정책결정 과
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관료조직의 집행의지 결여,보험강제 적용상의 문제점,국고확보
상의 문제점 등으로 시행준비 단계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지 못한 채 좌
절되었다.
정부는 분배욕구에 대한 수단적 방안으로,의료보험제도의 실시를 계속 약속해 왔었

다.즉,의료보험에 대한 개정문제가 이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197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생활보장제도를 점차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후반에 보사부장관에 신현확을 임명하고 의료보험의 강제적용에 대한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또한 1975년 6월 경제기획원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로 사회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하고,특히 보건,교육,주택 등 사회개발에 중점을 둔 부분별 세부계
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76년 8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46)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으로 의료보험법 개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신현확 장
44) 손준규,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1), p.95.

45) 국회회의록, 「보사위원회 제78회」(1971. 11. 23), p.19.

46) 의협신보, 제920호, 197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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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시 보사부에 개정준비작업을 지시하였으며,이후 보사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의료보험법 개정안은 1976년 4월 28일 당정협의에 부의하
였다.1976년 6월 15일 박대통령은 한차례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9월 13
일 정부안이 마련되고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10월 20
일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12일 보사위원회,11월 26일 법사위원회,11월 30일
본회의에서 큰 논란 없이 통과되었고,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었다.2차 개정을 통하
여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된 이후 주요 적용사업장의
확대가 이루어졌다.직장 위주의 확장은 당시 한국 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되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1977년 12월 31일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
어 1979년 1월부터 동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험 업무가 시작되었다.이어서 1979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1981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
업장의 근로자 116만 명을 추가로 적용하였으며,1982년 2월 15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
에서도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임의적용이 확대되었다.또한 1983
년 1월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16인 이상 사업장을 당
연 적용하게 하였으며,1988년 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까지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확
대 적용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지역주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
험를 실시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실시가 요
구되었다.1988년에는 예정대로 의료보험제도가 농어민에게 확대 실시되었고,1989년 7
월에는 도시 자영자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47)이로써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실
시 12년 만에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의 실시가 이루어졌다.

47)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서울 : 한나래, 1993),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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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내용

1963 12   의료보험법 제정

1977 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1979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 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1 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실시

1988 1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9 7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

<표 3-2> 의료보험제도 형성과정

제제제 222절절절 각각각 정정정부부부별별별 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 정정정책책책변변변동동동

111...노노노태태태우우우 정정정부부부

 의료보험은 제도 도입 이래로 조합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의료보험 조합
의 수가 늘어나 의료보험 조합의 운영과 보험제정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일원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전두환 정부에서의 의료보험
관리체계 통합논의에서는 관련 단체들의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1981년 하반기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법안제출을 결의하고 보건사회부도 이를 지지하였다.하지만 전
두환 대통령의 반대로 보건사회부 장관이 경질되고 통합을 주장했던 고급관료들이 강
제해직되는 파동을 겪었다.1986년 중반에는 농촌지역 의료보험 확대에 대비한 통합일
원화 논의가 다시 있었고,1988년 조합관리방식의 농어촌 의료보험의 실시이후에는 농
민을 중심으로 의료보험시정운동이 벌어지면서 통합-분리의 논란이 재현되었다.그리
고,관리운영체계 논의기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맞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
시하기 이전에 어떠한 운영방식으로 도시지역 가입자를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런 배경 하에 관리운영체계 논의기에서 정부는 서울시와 광역시는 시단위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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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는 인근 군과 생활권 단위로 조합을 설립하는 광역화 방안(의료보험법개정안,
1988.11.21)을,야당인 평화민주당(국민의료보험법안,1988.11.14)과 통일민주당(국민
건강보험법안,1988.11.16)은 전체조합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안을,신민주공화당은 정
부와 동일한 광역화안(의료보험법개정안,1989.2.16)을 각각 제안하였다.재야 의료단
체와 농어민단체,사회보장연구회 등의 학자들의 지지를 받은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
당의 통합법안은 국회통과의 열쇠를 쥔 신민주공화당의 통합으로의 당론수정 이후 야3
당 단일안으로 조정되고 여당이 통합법안에 동의하여 여야 국회의원회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국민의료보험법안,1989.3.9).그러나 대통령이 이 통합법안
을 거부하여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는 보건사회부가 추진하던 광역조합방식을 따르게
되었고 도시지역의료보험도 광역조합을 기초로 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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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  시  시  기기기기 주  주  주  주  체체체체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1988

1 보건사회부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 실시

3.4 보건사회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광역화방침을 보고함(조합주의)

3.7 이두호 보건사회부차관 ․의료보험업무 다시 검토하겠다고 함(통합주의)

4.1 당 정 회 의
․의료보장세 신설 또는 준조세식 방식을 도입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1년 연기(1990년)에 합의

4.3 정    부 ․지역의보 재정지원을 50%로 확대하기로 함

4.26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8.5.30~1992.5.29)

․여소야대국회-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6석, 무소속 9석

5.28 보건사회부 ․도시지역 확대일정을 6개월 연기(1989.7 실시)

6.14 보건사회부 ․도시지역 의료보험 확대추진반 구성

6.27 보건사회부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8.16 보건사회부 ․광역조합안 입법예고

10.8 전국의료보험 대책위원회
․국민의료보장법(안)을 국회에 청원

․여야 4개 정당에게 국민의료보장법안을 보냄

11.4 국 무 회 의 ․광역화를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개정안 최종 의결

11.14
국민의료보험법안

(의원안, 홍영기등 외)
․통합일원화,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공사

11.16
국민건강보험법안

(의원안, 송두호 외)

․직장, 공․교, 지역의보를 통합관리․운영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통합함

11.21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정  부  안)

․지역광역화안: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할지역을 종전의 

  시․군․구에서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함

11.24
의료보험법 중 개정에

대한 청원(대한의학협회)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를 하나로 통합일원화

1989

2.14
국민의료보험법안

(의원안, 홍영기 등 외)

․통합-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공사

․‘표준소득’구체화,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

2.16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의원안, 박병선 외 34인)

․지역과 직장조합 관할은 서울시․직할시․시․군으로 

  광역화.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 설치

2.23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국회보사위원장과 위원들 방문, 야당 단일안 상정 요구

․공화당사 점거(보름) ․공화당의 광역법안 제출을 비난

  하며 총재면담 요구 ․김종필 총재는 완강히 거부

3.3 신민주공화당
․농촌출신 의원들의 주장과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측의 요구 수용하여 통합으로 당론 확정

3.8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 보건사회위원장)

․직장, 공․교, 지역의 완전통합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 설치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3.24 대  통  령 ․4개 법안에 대한 국회환부 서명, 대통령거부권 행사

7.1 보건사회부 ․도시지역의료보험 급여시작(전국민의료보험 실현)

1990 1.22 3당 통합 ․민정당,민주당,공화당이 통합, 민주자유당 창당(여대야소)

1992

2.19 민주자유당, 통일민주당
․민자당은 지역의료보험 재정내실화, 민주당은 통합의료  

  보험제 실시를 총선공약으로 함

3.2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5.30~1996.5.29)

․민주자유당 149석, 민주당 97석, 통일국민당 31석, 

  무소속 21석, 신정치개혁당 1석

12.18 제14대 대통령 선거 ․김영삼 후보 당선

<표 3-3> 노태우 정부의 의료보험관리운영정책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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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김김김영영영삼삼삼 정정정부부부
  

  통합의료보험법안이 무산된 뒤 한동안은 관리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지역
보험의 재정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과 통합을 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의원들에 의해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
되었다.정부의 의료보험 급여확대로 의료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되자 일부에서는 의료
보험조합의 통합으로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시도를 하였다.의료보험 재
정불안정 문제는 누적되어온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불만과 겹치면서 1990년대 후반에
의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가져온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조합 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조합관리방식이 능률적인

운영체계라 하였고,국회는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의 통합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
므로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다.비정부부문에서는 보험급여 확대,조합간 재
정의 불균형 등 의료보장서비스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재정
까지도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이해관계집단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대가 마련되는 시점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미미하였던 이해관계집단이 연합하여
의료보험통합운동을 이끌어내는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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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 시 시 기기기기 주  주  주  주  체체체체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1993

9.28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정  부  안)

․신설 시․군․구의 지역의보조합 설립 때까지 종전의 

  지역의보조합이 의료보험업무를 관할

11.22
국민의료보험법안

(의원안 양문희 5인외 91인)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의료보험수가조정위원회, 보험급

  여비용심사원 설치, 요양급여기간 210일

12.16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정부안)
․65세 이상의 노인들 요양급여기간 연장(210일)

1994

1.7
의료보험법 전문 개정

(법률 제4728호)

․신설 시․군․구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업무를 관할

1.21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보사부장관 자문기구)

․‘의료보장제도의 기본틀’ 재정비 위하여 발족. 

  6개월활동. 지역조합 광역화와 재정조정사업 확대

4.11 의료연대회의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출범

1995

3.23 보건복지부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 발표

7.15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정부안)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 연간 210일

8.4
의료보험법 개정

(법률 제4972호)

․요양급여기간 연간 210일이상. 65세이상의 노인,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등에 대한 요양

  급여기간의 제한을 취소

1996

2.15 국민복지기획단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을 

  대통령에 보고

4.1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1996.5.30-2000.5.29)

․신한국당 13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유민주연합 50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

4.18 여야 영수회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대표가 의보통합 요구

10.29 의보연대회의
․국민건강보험법안 공청회 실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법안 발의

11.8
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1996.11.8~1997.12.31)

․의료체계 개선, 의료인력 수급, 의료보장의 내실화,

  의료산업 육성, 한의약 발전 등 5개 분과로 나눠 

  의료개혁과제에 대한 개혁안을 내도록 함.

11.21 국민회의, 자민련 ․통합의료보험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발표

11.30
국민건강보험법안

(의원안, 이성재 4인외 68인)

․보험재정 및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함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통합함

<표 3-4> 김영삼 정부 의료보험관리 운영정책 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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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21 정   부 ․IMF 구제금융 신청

7.9 의료개혁위원회
․2차보고서-지역조합의 시․도단위광역화방안과 직장

  조합의 자율적 통폐합방안을 최종건의함(1997.11)

8 신한국당 ․단계별 의보통합방안 마련하기로 함

10.30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의원안, 황성균 외 30인)

․지역피보험자삭제(직장피보험자만 포함)

․요양급여기간을 300일 이상으로 확대

10.30
국민의료보험법안

(의원안, 황성균 외 30인)

․의료보험공단에 지역의보조합의 업무를 흡수

․공․교 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구분계리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00일 이상

11.14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보험공단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흡수

․공․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재정구분계리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00일 이상

12 의료개혁위원회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보고서 - 

  현행관리운영체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16개 시․도 단위 광역화와 직장조합의 

  조합간 경쟁을 통한 규모 확대 제안

12.18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당선

12.30 국무회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에 정부재정부담 증대 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대체입법 추진하기로 함

12.31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법률 제5844호)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1998년 10월부터 통합

․피보험자는 공무원․교직원, 지역피보험자. 보험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요양급여기간 300일 이상

333...김김김대대대중중중 정정정부부부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 통합 논의는 통합을 국정과제로 한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1997년 말에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지역조합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조합의 통합은 1998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고,1999년 2
월 8일에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이 재정되어 2001년부터 의료보험조직의 완전
통합이 확정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에는 직장․지역의료보험의 조직통합 및 재정통합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그러나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조직 통합을 명시한 국민
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의 시행 즈음에 통합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의 시행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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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뤘다(2000.7.로 연기).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재정통합은 국민건강보험
(법률 제5854호)에 한시적 구분 계리 단서를 붙였던 상황으로,재정통합시기(2002.1.
1)가 가까워 오자 또다시 논란이 되어 시행시기를 예정보다 1년 6개월 연기하게 되었
다(2003.7.로 연기).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부과체계 개발이 핵심이었던 공
평한 부과체계 마련 정책은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당분간은 지역가입자
에게 국민의료보험법의 보험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던 2001년 이후부터는 재정적자 위기극복 방안이 집중적으

로 논의되었다.2001년에는 누적된 적자에 2000년 7월의 의약분업 시행과 그 과정에서
의 추가적 재정부담,적기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던 점,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 등
이 복합되면서 급속도로 보험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정부가 다양한 재정 대책
마련,이해관계자 설득,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재정위기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갈등과 반발이 커서 쉽지는 않았다.그리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의 강력한 이익집단이 의약분업정책과 관련이 되면서
건강보험재정과 밀접한 의료보험수가와 보험료 등의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깊이 관여
하게 되어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2002년 1월 19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

이후부터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출억제정책과 수입증대정책을 폈다.지출
억제를 위한 약가정책에서는 다국적제약회사의 반발이 거셌고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과
정에서 의약계와 가입자 단체의 갈등과 반발로 조정폭이 변동되어 조정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2003년 7월의 재정통합을 대비하여 공단의 조직․업무․인사를 정비
하였고 부과체계 통합준비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일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02.12.18.법률 제06799호)이 요양기

관의 운영의 안정을 기하고 수급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사립학교의 교직원 의료
보험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 마련등의 세부사항만을 다루는 등 국민건강
보험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은 없었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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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 시 시 기기기기 주  주  주  주  체체체체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1998

2.6  노사정위원회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 전체통합 합의.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및 적용확대 위한 관계법령 개정 합의

2.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00대 국정과제제시. 의료보험통합방안 제시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

3.23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구성(9.30까지 한시운영)

10.1
 국민의료보험법시행

 (법률 제5488호)

․2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통합(1차 통합)

12.2
 국민의료보험법개정안

(의원안 황성균 외)

․의료보호를 의료보험에 통합, 직장조합을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에 흡수통합

12.3 국민건강보험법안(정부안)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완전통합

1999

1.6
국민건강보험법안

(대안, 보건복지위원회)

․직장조합 흡수합병,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일정기간

  구분 계리

2.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법률 제5854호)

․2000년부터 흡수의료보험조직의 완전통합

․직장과 지역의 재정은 2001년까지 구분 계리함

2.26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의원안, 홍준표 외)
․직장과 지역 재정 영구 구분

7.10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

(의원안, 이성재 외)

․직장과 공․교가입자의 재정구분,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부과체계 적용가능(2001년까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계리기간(2001년)까지 국민의료보험법 부과체계 적용

9.21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

(정 부 안)

․직장가입자와 공․교 직장가입자의 재정구분,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부과체계 적용가능(2001년까지)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구분 계

리기간(2001년)까지는 국민의료보험법 부과체계 적용

10.9 당정협의회
․준비부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6093호)

  시행을 2000년 7월로 6개월 연기하기로 함

10.11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의원안 김명섭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6093호)의 시행을 2000년 

  7월로 6개월 연기
12.6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대안, 복지위원회)

12.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 제6093호)

․조직통합시기의 6개월 연기(2000년 7월 1일 시행)

․2000년까지는 직장과 공․교의 재정을, 2001년까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한시적으로 구분계리

<표 3-5>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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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4.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1.5.30-2004.5.29)
․한나라당 133석, 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7.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법률 제6093호)

․139개 직장조합과 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제2차 통합)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재정은 2001년까지 구분 계리

7.1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실시

12.2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 제6320호)

․2001.7부터 5인미만 사업장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2001

3.16 보건복지부

․직장의보는 5월, 지역의보는 7월부터 재정파탄위기

  직장의보 9,714억원, 지역의보 1조6,694억원 적자

예상

3.2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 설치

4.27
국민건강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의원안, 심재철 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 영구 분리 주장

4.9

-5.9
감사원(감사원 4국4과) ․국민건강보험재정운영실태 특별감사(4월9일-5월9일)

5.3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종합대책」

  (1차대책)

6.16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

법안(의원안, 이상수 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을 국가가 50% 부담

7.1
국민건강보험법시행

(법률 제6320호)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직장가입자로 편입

10.5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2차대책)

10.5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

법안(의원안, 이상수 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지역보험재정 40%는 국고, 10%는 국민건강증진기

금

10.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안이 복지위에 상정, 법안심사소위 회

부

11.7 한나라당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

12.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직역재정분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단독통과

12.27 여야 연석회의
․여야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4인 연석회의에서 

  건보재정통합의 유예논의 결렬

12.27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및 의약분업시행성과」발표

12.29 여야 원내총무회담
․2002년 1월 4일에 총무회담에서 논의, 

  2002년 1월 12일까지 유예여부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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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야 원내총무회담
․직장․지역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기로 합의. 

  재정통합은 2003년 7월로 시행시기 미뤄짐

1.8 국회 본회의

․직역재정통합을 2003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1년6개월 유예)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의결

1.16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성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직․역재정 

  구분계리 1년6개월 연장

1.1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 제6618호)

․직역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예-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재정 구분계리기간을 2003년 6월 30일

  까지로 연장

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

법 제정(법률 제6620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보험료산정절차 

  일원화, 지역보험에 정부 재정지원 법제화

1.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 조정안, 담배부담금 배분방안, 보험약가 

  인하 논의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첫모임 무산

2.7~2

.27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02.2.7.-2002.2.27. 7차례 

전체회의 개최)

․건강보험재정적자 원인, 건강보험 주체간 고통분담

  방안, 보험재정 운영방향 논의. 2002년 수가와 

  보험료 표결

 - 3월부터 직장,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6.7% 인상

 - 4월부터 진찰, 조제료 등 의보수가는 2.9% 인하

3.25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17552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3.4%에서 3.63%로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00원에서 106.7원으로 조정

7.9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인하시도에 약사회가 이의제기, 조제료 

  인하시기를 8월 1일로 변경함

11.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대가치점수를 의원진찰비 8.7%인하, 약국조제료 3%

  인하, 병원입원료 24.4%인상을 확정하자 의약계와 

  약사회대표 반발

11.16 보건복지부 ․2003년부터 2,732개 약품 보험약값 평균 7.2% 인하

11.2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03년부터 의원진찰료 8.7%, 약국조제료 3%인하, 

  병원병실료는 24.4%, 건강보험료는 8.5%, 의보수가

  2.97%인상 결정(찬성13 반대3 기권8)

12.19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후보 당선

12.30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17852호)

․2003년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각각 8.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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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강보험개혁 사항 보고

  (건강보험재정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 6월까지 통합

  절차 마무리, 직․역 재정을 7월부터 통합, 2006년까지 

  적자 없앰, 보험급여확대)

2.18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

(공동단장 차흥봉)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된 공단업무 일원화(2월까지)

․고소득 가입자 보험료 부담 상한선 조정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직장가입자에게도 근로소득 이외에 재산

  (주택, 자동차 등)을 보험료부과기준에 반영할 것을  

  논의할 예정

제제제 333절절절 소소소 결결결
  

  노태우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래 조합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의
료보험 조합의 수가 증가되면서 조합의 운영과 재정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따라서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일원화 의견이 제기되었고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
일치로 1988년 3월 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통합법안을 거부하여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보사부가 추진하던

광역조합방식을 따르게 되었고 도시지역의료보험도 광역조합을 기초로 출발하게 되었
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통합의료보험법안이 무산된 뒤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논의가 없었

으나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요소 제거 및 통합을 원하는 참여자와 일부 의원들에
의해 통합 논의가 재계되었다.하지만 조합관리방식을 고수한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
체계의 통합만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국회와 갈등구조를 나타내게 되었
다.이 시기는 참여자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
대가 마련되는 시점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미미하였던 이해관계집단이 연합하여 의
료보험통합운영을 이끌어내는 변화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 통합논의는 통합을 국정과제로 출범하였기

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의료보험의 부분통합을 거쳐 2001년부터 의료보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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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통합이 확정되었고,통합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던 2001년 이후부터는 재정적자
위기극복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정부가 다양한 재정대책마련,이해관계자 설득 등
을 통하여 재정위기를 해결하려했으나 갈등과 반발이 커서 쉽지는 않았다.2002년 이
후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국민건강
보험재정건전화 특별시행령 개정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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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절절절 노노노태태태우우우 정정정부부부

111...정정정책책책환환환경경경

  노태우 정부는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탄생한 정부였으나 권력의 기반은 5공화국을 이
어받아 이전 정권의 인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 지지가 약했기 때문에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정부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민주주의가 태동하고 노동계급
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복지국가 탄생의 계기가 조성되는 시기였으나 정책결정자들은
과거 정권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만한 역량이 부족
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사회 각층의 공평배분 및 민주화․자유화 요구는 정부가 감당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강력하였고,특히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4.26)결과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다수인 의원 구성을 가지게 되어 국민들의 요구는
여소야대 국회구도에서 야당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다.그러나 1990년
1월 22일에 3당 통합(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
면서 정치적인 상황은 반전되었다.

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환환환경경경
  제6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라는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나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으
로서의 정통성을 획득하게 되었다.48)

민주주의체제가 장기적으로 비폭력적 자유경쟁을 통하여 정치적 우선순위를 결정하

48) 신명순, 『한국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93),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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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제라고 할때,49)제6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적어도 법적․제도적 장치와 절차면에서
는 민주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제6공화국 출범 이후 노태우 정부는 정치․사회적 변
화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40여 년 간 누적되어 온 권위주의체제의 고리를 풀어 민주화
를 추진함으로써 정치제제의 정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그러므로 제6공화국은 정
치체제의 정당성과 동의의 기반이 과거의 유신체제나 5공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
다고 할 수 있다.50)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로 정치권력은 일정하게 정당성과 동의의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과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입법부와 사
법부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언론의 자율성이 신
장되었다.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했고 노동3권의 보장은 노동운동을 활성화시켜
참여기제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요구투입이 용이해졌다.51)

이처럼 노태우 정부는 외견상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부분적으로는 정치
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나,한편으로는 과거 군부정권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태생
적 모순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즉 이 시기 정치체제는 과도기적 권위주의체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외견상으로는 법․제도적 장치 및 절차 면에서 민주적 지향
성을 특징으로 했다.
이와 같은 법적․절차적 측면에서의 정치체제의 민주화 과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정당성 부재로 인한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를 약화시키게 되었고 제한적이
기는 하지만 장외의 정치적,사회적 세력을 정당정치의 틀내로 수용하게 되었다.52)

한편 이 시기는 한국 의정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국회가 출현한 시기였다.제13대 총
선의 결과 이른바 ‘3김씨’가 모두 원내로 복귀하고 4당 모두가 지역당의 성격을 벗어나
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함으
49) Juna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rian Regimes."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3. Macropolitical Theory (Readings Mass : Addison Wesley 

Publishing) 1975. P.182

50) 김호진, 『한국 정치체제론』 (서울 : 박영사, 1994), p.273.

51) 김호진, 상게서 p.274.

52) 오창헌, “정치사회의 재편과 민주주의의 공고화” 1994년 한국정치학회 워크샵 발표논문, (199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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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국회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13대 국회의원의 선거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집권당인 민

주정의당은 총 299석 중 125석을 차지한 반면,야당인 평화민주당은 70석,통일 민주당
은 59석,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35석을 차지함으로써 한국의회정치 사상 초유의 여소
야대 국회가 출현했다.국회활동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여당의 독주가 더 이상 불가능
하게 된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은 활발하게 발휘되었다.13대 국회의 개원과 더불어 유
신헌법하에서 삭제되었던 국회의 대 행정부 국정감사가 부활되었고,회기중의 의원활
동에 대한 면책특권이 보장됨으로써 국회의 권한은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강화되었
다.대법원장의 임명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성도 이전에 비
해 훨씬 강화되었다.53)

이처럼 6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기본요건
을 상당한 정도로 충족했으나,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관행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즉 과거 정부 시기에 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었으나,
6공화국 정부 역시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 시기에는 과도기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의 결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요구와 위로부터의 정권의 생존전략이 결합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이 민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2)))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환환환경경경
 한국의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1960년의 1인당 GNP가 79달러였던
것이 1970년의 253달러,1975년의 594달러를 지나서 1977년에 이르면 1,000달러를 넘어
서고 있다.뿐만 아니라 1989년에는 5,000달러를 넘어섰으며,1995년 이후에는 10,000달
러를 넘어선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이는 1960년의 1인당 GNP를 중심으로 볼 때,
1977년에는 12배가 증가한 것이고,1995년에는 무려 127배가 증가한 것이다.즉,한국의  

53) 최정원, "한국의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8),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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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외형상으로 볼 때는 큰 폭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로 호경기와 흑자경제를 통한 경제적 자원의 축적은 복지정

책출산에 어느 정도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특히 국민의료보험법이 산출되던 시기는
GNP가 급속히 증가했고,1986년에는 3저 호황이라는 외적 조건에 힘입어 이미 경상수
지 흑자가 46억달러를 초과한 상황이었다.국민의 전반적인 경제능력도 향상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은 추진 초기의 경제적 호황으
로 시작연도인 1987년도의 성장률은 당초계획 8.0%를 훨씬 초과한 12.0%의 실적을 나
타냈고,1988년에는 12.4%를 기록했다.54)

연 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인당 

GNP(달러)
1,399 1,644 1,592 1,734 1,824 2,002 2,158 2,194 2,505 3,110

증가율(%) 9.8 7.2 -3.7 5.9 7.2 12.6 9.3 7.0 12.9 13.0

<표 4-1> 1인당 GNP(경상)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주요경제지표,」 국민계정,http://www.bok.or.kr
※ 증가율은 실질증가율

 국제수지 역시 1987년에는 9.9%,1988년에는 14.2%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이는
해외부문에서의 국제금리와 유가의 하락이라는 외부요소가 결정적인 효과로 작용함으
로써 저물가,고성장,흑자수지를 한꺼번에 취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영수익률도 증대되어 기업의 부담능력이 향상되었다.매출액 대비 경상이익율을

살펴보면,1985년 2.5%에서 1988년은 4.1%로 2배나 증가되었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
도 1985년의 경우 1.1%에서 1988년 2.2%로 늘어났다.이렇게 볼 때 이 시기 기업의
부담능력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55)

54) 재정경제원, 「예산 개요 참고자료」(1993), p.268~269.

55) 김행범, “복지정책의 산출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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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부담
능력들도 의료보험의 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었다.아래의 <표 4-2>는
노동자들의 부담능력을 의미하는 실질임금이 1986-88년의 시점에서 급격히 증대했음
을 보여준다.

연도
명목 임금 실질 임금

금액(천원) 증가율(%) 금액(천원) 증가율(%)

1985 339 4.9 725 2.4

1986 374 10.3 779 7.4

1987 414 10.5 835 7.3

1988 487 17.6 917 9.8

1989 536 10.1 955 4.1

1990 624 16.5 1,024 7.3

1991 725 16.2 1,088 6.2

<표 4-2> 실질임금 상승률

        자료: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통계청 「주요 경제지표,」
http://www.nso.go.kr
※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2000=100)*100,종사자수 10인이상 사업체 대상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의료보험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료수요상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정부는 1986년 후반 ‘3대복지정책’을 발표한 이후 경제부처의 주역인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운용을 복지 중심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증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경제개발의
성과는 지역간 및 계층간에 균형 있게 확산되어야 하며,또한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로
보아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발전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인식하에 여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56)여기에는 사회복지제
도의 확대 개선,고용 확대와 인력개발,주거환경의 개선,노동복지의 증진 등이 포함
56)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서울 : 박영사, 1994),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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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1986년 5월에 발표된 사회복지 관련 6대사
업의 중점추진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7)이와 같은 일련의 흐름에
서 여당인 민정당과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예
산을 배정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당의 시도는 선거에 임박해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이었지만,제5공

화국 후반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1986년 8월 25일에 열린 당․정협의
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198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9% 증액된 것으로서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팽창예산은 아니었다.그러나 민정당이 요구한 역점사
업비는 13,878억원으로 1987년 예산액에 비해 42.8%나 증가한 것이었다.더구나 농어
촌 및 복지사업비는 87%나 증가했다.58)

아래 표에서 보듯이 농어촌 종합대책과 국민복지 증진대책의 실시를 위해 전년대비
4,500억원이 증액 투여되는 등,사회복지 관련 사업비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구분 1986 1987 금액 증감(%)

농어촌 지원 5,505 8,808 3,375 613

농어촌 종합대책 442 3,476 3,034

농업기반조성 등 5,445 7,425 1,980

국민복지 증진 2,730 3,922 1,192 43.7

물문제 및 환경개선 1,623 2,056 433 26.7

도로건설 3,924 4,657 733 18.7

계 13,782 19,108 5,326 38.6

 
자료:한국개발연구원,『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재정의 역할,』 1988,p.469.
 ※ 중복분 제외로 합계화 내역이 불일치함

<표 4-3> 사업비 예상 배분(단위:억원, %)

57) 이 6대 사업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제의 실시,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중학 의무 교육과 도시영세민 자녀

의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대량건설 및 저렴한 입주금 책정, 지자체에 대비한 지방경제

의 활성화, 도시영세민 지원 종합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신문, 1996년 5월 29일자.

58) 농어촌 복지사업비는 1986년에는 4,603억원이었으나 1987년 예산안에는 8,608억원으로 87%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정당 정시채 예결위원장은 정부제출 예산안이 농어촌을 비롯한 민생부문의 재정

배분 구조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겠다는 당의 기본지침에 미흡하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민정당의 요구는 결

국 1987년도 예산에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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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986년 확정된 ‘국민복지증진대책’은 국민연금제와 최저임금제의 실시,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를 포함했다.따라서 이 대책은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물적 재분배조치
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국민연금제의 불입기간
이 통상 20년 이상인데다 최저임금제에 따라 설정된 최저임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
기 때문이었다.이에 비해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는 당장 정부가 재원을 투자해야 했다.
저소득층의 50%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일부와 지역의료보험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부담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증진대책’은 영세민과 장애인복지 대책을
포함하고 있었다.전자의 경우,1988년부터 도시 영세민에게 생계비와 융자를 확대․지
원하고,노인 보호시설을 확대하며,취로사업을 확대하고 효율화 하기로 했다.그리고 장
애인 등록제의 실시,복지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의 실시,국립병원 의료보험 수가의 적용,
특수학교의 증설에 의한 교육확대,취업 및 입학 차별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86년 9월 민정당은 정책위원회,당 예결위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농어촌 부

담의 경감,중소기업의 지원,전국민 의료보험화에 대비한 준비금의 증액을 위해 정부
제출 예산안에 6,000억원을 더 증액하기로 결정했다.59)

1987년 3월 들어 정부는 ‘농․어촌 부채 경감대책’을 확정했다.정부가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농․어촌 부채를 경감해 주었다는 점은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당시 전두환 정권과 여당인 민정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물적 재분배를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려고 시도했다
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가 논의되던 1987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성장․후분배 전략의 후유증으로
분배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복지에 관
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경제적 상황의 전반적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심

화되었던 소득격차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이 1985년 43.7%

59) 서울신문, 198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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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88년의 42.2%,그리고 1989년에는 40%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소
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에서도 나타나는데 1985년 0.3631에서 1988년 0.3355로,1989
년에는 다시 0.3039로 점차 감소했다60). 아래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시기
정부의 사회 보장 예산도 점증하는 추세에 있었다.

연도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GDP 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 비 스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 비 스

1981 2.4 - - 0.4 - -

1982 2.8 - - 0.5 - -

1983 3.4 - - 0.5 - -

1984 3.3 1.2 0.7 0.5 0.2 0.1

1985 3.2 1.2 0.6 0.5 0.2 0.1

1986 3.3 1.3 0.7 0.5 0.2 0.1

1987 3.6 1.5 0.7 0.5 0.2 0.1

1988 4.4 1.7 0.7 0.6 0.2 0.1

1989 5.2 1.7 0.7 0.8 0.3 0.1

1990 5.4 1.4 0.8 0.8 0.2 0.1

자료:통계청,『한국의사회지표』사회보장및복지예산,http://www.nso.go.kr
※ 각년도 수치 중 1981년부터 10년간의 자료를 발췌

<표 4-4> 정부예산 및 GNP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그러나 실질적으로 절대 빈곤층 대부분의 소득 수준은 전 국민의 평균 소득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61). 1992년 당시 도시의 절대 빈곤층은 소득의 1.8배를 지출하
고 있었으며 빈곤 가구의 64.7%가 부채경험이 있고 그 규모도 연평균 182만원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62).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와는 달리 복지수혜자들이 잠재적 수

60)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 통계청), pp.60~66.

61) 이당시 절대적 빈곤층의 소득 상황을 보면 1990년 농촌 빈곤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만원, 대도시 빈곤가

구의 월평균 소득은 27만 1천원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는 1989년 농촌지역 전계층 월평균 소득수준 

786,417원과 도시 근로자 소득수준 882,445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득보

다 많은 지출로 인해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정원.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p.198.

62) 박순일,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 일신사, 1994), p.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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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존재하지 않고 복지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는 실질적 수요로써 나타나고 있다.권
위주의체제가 와해된 이후 자유화,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그 동안 통제되어 왔던 일련
의 요구들이 합법적 ·비합법적 방법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이 시기를 사회적 수요
의 측면에서 보면 전 시기에 걸쳐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가시적으로 뚜렷이 존재했다.
이 시기에는 또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나

타났다.강순희(1994)는 이 시기에 나타난 주요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양상과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첫째,노동력 구성상의 변화로 노동시장 구조의 서비스화,노동
시장의 여성화,고학력화,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이는 제조업 부문 취업자 감소와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의 증가,여성 취업자의 증가,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른 현상
이다.둘째,인력부족과 인력과잉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단순 기능 및 기술,기
능인력 분야에서 공급부족이 발생한 반면,고학력 인력의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났기 때
문이다.셋째,불안전 취업자가 증가하고 인력파견,촉탁,계약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
가 등장했다63).
이에 따라 국가와 자본,노동간에 대규모의 충돌이 계속되었다.전반적인 자유화,민

주화의 국면을 틈타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노동운동 세력은 활동 양상에 있어서 기
존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과는 상당한 질적 차별성을 보여주었다.1984년 당시 노
동조합의 총수가 2,635개에 그친데 반해 1988년의 노동조합 총수는 6,142개로 3배 가까
이 늘어났다.복지의 수혜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표출할 수 있
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이다.
1987년 이후 자발적 대중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새로운 현장 지도부들은 거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해나갔다. 즉 급격히 증가된 사회적
요구의 표출은 노동조합 등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4-5>는 이 시기의 노동조합 조직율 추이와 노사
분규의 건수를 담고 있다.

63)  강순희, “1980년 이후 임금수준 구조의 변화와 노동자 생활” 한국 사회과학 연구소, 『동향과 전망』, (제 

24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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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조 합 수 2,355 2,534 2,658 4,086 6,142 7,861 7,698

조합원수 1,011 1,004 1,036 1,267 1,707 1,932 1,886

조직율(%) 18.4 16.9 16.8 18.5 19.5 19.8 18.4

노사분규 113 265 276 3,749 1,873 1,616 332

<표 4-5> 연도별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추이

출처:통계청,『한국통계연감』제41호1994,p.100.;통계청,『한국의사회지표』1997,p.207

  1987년 7,8,9월에 걸친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상여금 인상,각
종 근로조건개선,어용노조퇴진,악덕기업주 퇴진을 내걸고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1987년 3개월 동안만 3,33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고,1987년 한 해 동안의 분규건수
(3,749)는 전년도에 비해 1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987년 이후 전국 각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발전한 ‘지역노조협의체’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두 조직군은 1988년 12월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구성해 기존 한국노총과 대립되는 전국적 조직으
로 성장한다. 1989년 말에는 각각 지역노조협의체가 630개에 단위조합 263,540명,지
역업종별 노동조합전체회의 690개 단위노조에 173,800명의 조직원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에 따라 유일한 전국적 노동단체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수혜자이기도 했
는데,이는 국가가 정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전례 없는 액수의 경제적 지원
을 제공했기 때문이다.한국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989년 18억원,1990년 32억 등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중 동원력이 취약한 한국노총은 1987년 이전은
물론 그 후에도 청원과 호소의 방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들의 요구조건을
보면 그 동안에는 노동복지를 중심으로 소득의 불균형에 의한 임금문제에 치중하고 있
었고,제4의 욕구라고 불리는 사회보험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의 표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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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권위주의체제기인 제5공화국의
경우에는 선성장․후분배의 원칙하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를 무시했고,다만 사
회복지제도의 수립시기나 사회복지비 지출 면에서 정통성의 구축과 선거 전략이라는
사회통제장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경향이 압도적이었다.
노태우정부에 들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복지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개정 되어

옴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내용과 수준면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에

있었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행하되 사회복지제공의 기준으로 열등수급의 원칙을 명백
히 했으며,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부담은 최소한에 그쳤다. 또한 국민 전부
에게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군인,경찰,공무원 등 특정 집단에게
국가가 보답하는 선별주의적 정책을 행함으로써 Esping-Anderson64)류의 조합주의적
사회복지체제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이시기의 사회복지정책은 아래로부터의
복지요구 수렴이라는 측면보다는 사회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고,선거 시
기에 주요 정당의 슬로건으로 부각되는데 그치는 등 정치적 동기가 농후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실질적으로 부각되는 데 그치는 등 정치적 동기가 농후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실질적 의미의 복지정책을 행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조합관리 방식에 입각한 전국민의료보험 조기실시의 목표를 세우고 시범지역

을 선정해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이에 따라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로 구성된 266개 지역의
료보험조합,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수용한 154개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 및 군인 부양가족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제각기 분리․운영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 실시 12년만의 전 국민의료보험 적용이라는 단기간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는 많은 당면 난제들이 놓여있었다.정부의 의지로 전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일
단 시행은 되었으나 민간주도형의 조합관리방식과 특수직역에 대한 정부 관리방식의
64) Esping-Anderso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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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로 이원화됨에 따라 양 체계간의 형평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
했다.즉 의료비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재정안정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정부
는 안정적인 재원의 조달과 보험급여에 있어서의 적정화,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유지
및 조합관리운영의 개선,그리고 의료보험사업의 내실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전
국민의료보험을 조기 정착시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저부담 ·저

급여’의 체계로 설계하면서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보편적인 급여수준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양인구가 많아 보
험급여비가 높은 반면 제도의 조기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을 고려해 보험료는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극심한 재정불안이 초래되었다.그
결과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과 저항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평  균 19.6 28.4 30.6 10.3 7.0 7.3 12.1 13.3

도  시 - 25.4 29.2 9.4 5.0 3.3 10.9 13.2

농어촌 19.6 30.9 31.5 10.4 7.6 8.2 12.4 13.5

자료 :의료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통계년보』,각년도
※ 1989~96년도 수치를 발췌

<표 4-6>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

  여기에 노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급여기간의 확대와 이에
따른 급여제한일수의 폐지,고가검사의 급여,고가장비의 급여제한 해제,새로운 의료
기술 등의 개발에 의한 수가의 인상,약제의 고가화와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으로 인한
의료보험재정의 수요증가 현상이 추가되어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전 국민의료보험의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노출됨으로써 종전의 조합관리방

식에 입각한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주의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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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참참참여여여자자자 요요요인인인

111)))대대대통통통령령령
  대통령중심제 정부 형태하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로
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그런데 권력집중형인 후진국의 정치체제하에서 대통
령이 담당하는 입법 과정상의 역할은 미국과 같은 다원적이고 권력분산형의 정치체계
하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담당하는 그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의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정책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
는 경우가 많다.행정 각 부처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대통령이 언제나
강력한 결정권을 가진다.그러나 시간․정보․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강력한 권
한을 가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독점할 수 없다.
오늘날 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분화․복잡해지고,이질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행정권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또한 민주주의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복지 기능의 대두와 행
정기능의 양적 확대 및 사회의 이질화에 대응하는 행정의 질적 변화 등은 행정권의 입
법과정에의 참여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던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던지 현대국가에서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행정부(관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행정부에 의한 법안 제출권에서부터 국정처리상황의 보고 및
출석과 의견 개진 등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참여는 사실상 강력한 입법지도자(a
chieflegislator)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 책결정과정은 우리의 정치체제나 행정문화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한국의 경우 국가의 계획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져 왔다.한국은 권위
주의적 정치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그러한 정치문화의 성격을 강하게 가
지고 있다65).따라서 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제5
공화국 후반기 경제정책기조는 ‘물가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경기회복을 중시하

65) 차흥봉, 『비교사회복지 제1집』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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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쪽으로 일대 전환한다.’그것은 ‘안정론’이 이제 ‘안정적 성장론’으로 전개되는 것을
의미했다66).이는 동시에 통치권은 물론 여야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복지주의 이념이 부
상될 여지가 매우 커졌다.선거에 임박해서 전두환 정부와 집권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치이념이
었던 안정론을 완화하면서 복지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67).
전두환 대통령은 이 정책의 한 부분인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실시(1988.1.1)를 한 직후에
퇴임했으며 따라서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논의와 농어민의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직접
적으로 당면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선거공약

으로 내세웠을 때에는 조합관리 방식의 전국민 의료보험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그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그러나 1988년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하에서 국회의 주
도권을 장악한 야당은 지역적,계층적 지지기반이 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컸으며 국민 전반에도 제몫 찾기 분위기는 고조되었다.결국 여소야대 국회
가 민정당까지 가세해 만장일치로 통합관리방식의 의료보험(국민의료보험법)을 의결하
게 된 데에는 5공청산 및 광주항쟁 청문회 등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좁
아지고,당에 대한 장악력도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약화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
용했다고 할 수 있다68).

222)))국국국회회회

  1988년12월12일 제144회 국회 제11차 보사위원회에는 평민당이 발의한 국민의료보험
법안과 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법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국민의료보험법안의 제안 이유에는 의료보험에 대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66) 김해범, “사회정책의 출산요인에 관한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p.235.

67) 김해범 상게논문 p.236.

68) 김해범 상게논문 p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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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킬만한 재원이 부족하고 전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위험
분산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전국민적으로 확대하는 통합관리방식을 채택해 보험자를
단일화 할 필요성 등이 담겨 있었다69).
이날 보사위원회 회의에서는 평민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양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

후에 문태준 보사부 장관이 광역조합관리방식의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민주당 소속의 신상우 위원장은 3개 의료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
성을 언급하면서 질의없이 동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70).1989년 2월
10일의 의료보험법 관계법안에 관한 보사위 공청회 이후 제145회 임시국회가 개회되자
공화당도 광역조합관리방식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결국 정부안을 여당의 안
이라고 보았을 때,원내 교섭 단체 모두가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셈이다.이 시
점까지 공화당과 민정당이 각기 광역조합관리방식의 법안에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사실
상 통합관리방식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러나 의
보대책위 소속의 농민들이 당론 변경을 요구하며 무기한 당사 점거 농성에 들어가자
공화당은 3월3일 통합일원화 찬성으로 입장을 수정했다.이에 따라 보사위원회 내의
역학관계는 의료보험통합법안의 통과에 유리한 쪽으로 급속히 전개되었다.여소야대의
구도 하에서 야3당의 공조에 직면하자 민정당은 세 불리를 인식하고 통합법안의 통과
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되,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71).결국 의석수를 감안한 민정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해 두고 통합관리방식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처리에 합의함으로써 동 법안
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69) 제144회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1988:11-31

70) 제144차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1988: 35~39

71) 이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민정당의 황성균 의원은“통합이 소득재분배와 관리비용 절감 

문제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개인적 신념을 보유하고 있었다. 황의원은 1997년 통합법안의 입법 과

정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법사위 간사로 참여해 야당측 간사인 이성재 의원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다. 그러나 그는 통합방식의 우수성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20월10일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당시에는 “대규모 조직의 관료화, 경직화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조직을 통합일원화하

여 대규모화하는 것 보다는 적정단위로 광역화함이 타당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당정협의 이후의 당론을 따르

는 모습을 보였다. 제144차 국회 제 13차 보건사회위윈회 회의록, 19892.10. 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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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당당당

  제13대 국회의 구성내용을 보면,1988년4월26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 집권
당인 민주정의당은 지역구87명,전국구38명을 합해 125명이 당선되어 원내 과반수 의
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했다.이에 반해 평화민주당은 당초 제2야당으로 출발했으나 선
거과정에서 이른바 ‘황색바람’을 일으켜 모두 70명이 당선되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통일민주당은 60명,신민주공화당은 35명이 당선되었으며,기타 한겨레민주당이 1명,
무소속 8명이 당선되었다.제13대 선거결과의 특징은 의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
로 출발하게 되었고 이른바 ‘3김씨’가 모두 원내로 복귀하게 된 점과 4당 모두가 지역
당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 점이다.
1988년 3월 이래 정부 내에서 의료보험통합 구상이 나오고 이 구상이 결국 현실적 여
건의 한계로 인해 광역조합 설립이라는 변형된 조합방식으로 흘러가 1988년 8월 16일
에는 입법예고까지 이루어져 행정계통에서는 논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으며,11월
4일 국무회의는 광역화를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민주당은 11월 12일 국민건강보험법

안을,평화민주당은 11월14일 국민의료보험법안을 각각 제144회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의 법안내용은 몇몇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통합일원화를 골자로 한
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잇따라 11월 18일에는 대한의학협회가 자체 심의
를 거쳐 완성된 의료보험법중 개정안에 대한 청원서를 김재전 의협회장 명의로 신민주
공화당 의원들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공식 접수시켰다.결국 11월 21일에는 정부안이
제안되고 1989년 2월 17일 공화당안이 또 제출되어 모두 5개의 안이 접수되었다.
결국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을 제외하고 야 3당이 모두 통합관리방식에 찬성하는 법안

을 제안한 것이다.그러나 여당의원들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전에도 정부․여당
권 청와대연석회의,당정조정협의회,경제문제연석회의,당정실무기획위원회 등의 형태로
정부와 정책결정과정을 거친다.72)여당에게는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결정

72) 의회의 최종결정을 요하거나 국가 또는 국민생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제의 경우에는 각종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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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거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안으로 제출된 법률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의 여당안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국회내에 교섭단체를 가진 여․야4당이 모두 의료
보험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의료보험법 개정에 대한 정부,정당 및 이해
관계집단의 입장을 최종입법안과 비교해 보면 <표 4-7>로 요약될 수 있다.
제출된 법률안의 보험방식을 비교해보면,평민당안과 민주당안 그리고 의협청원은

통합관리방식을 내용으로 하고,정부안과 공화당안73)(1989.2.17)은 광역조합관리방식
으로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정당간 정책연합을 가정할 때,당시 변형된 조
합관리방식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을 제안한 민정당과 공화당의 의석수가 도합 160석
(민정당 125석+공화당 35석)에 달했으므로 정부안이나 공화당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탈로 인한 야3당의 당론이 불일치하게 되고,1988년 정기국회에

서의 입법이 무산되어 이듬해 3월 3일 임시국회로 의안이 이월되자 공화당에 대한 농
어민의 비난이 집중되기 시작했다.전국의료보험 대책위원회는 공화당사에 대한 점거
농성을 통해 공화당의 당론 변경과 농어민의 이익 대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약 20일
간의 장기농성 끝에 결국 공화당은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 당론을 변경하고 평민-민주
측에 합세했다.공화당의 합세로 야당주도의 단일법안 형성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회
보사위는 여러차례의 회의를 거쳐 야당 측 입장을 거의 온전히 수용한 단일안을 도출
했다.결국,국회 보사위원회의 통합법안은 1989년 3월 9일 임시국회(145차)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부-여당간의 당정협의과정에서 조합관리방식을 골간으로 한 정부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던 민정당이 국회 내에서 야당의 입장에 동참해 국민의료보험법을 만장일치로  

부↔여당간의 정책논의회의를 통해 의회에서의 지지확보를 위한 심의과정이 이루어진다.

73)  공화당안 정부안과 거의 일치하나 유독 요양기관 선정을 지정제가 아니라 계약제로 할 것을 포함하고 있

었다. 요양기관은 지정제로 하면 의사 및 병원측은 크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들의 강력한 이익집단인 의학

협회는 나름대로 정부에 대해 개정안을 건의하면서 요양기관을 지정제가 아닌, 의약단체와 보험공사간의 계

약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는 의학협회의 실력자였던 문태준씨가 공화당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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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키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74)

첫째,본래부터 민정당 내부에는 보사위원회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관리방식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았다.비록 당 고위층에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광역조
합관리방식안에 합의했지만 개개의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13대 국회 의원들은 제4공화국 이래 처음으로 채택된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

되었기 때문에 지역구민으로부터의 집단적 요구에 결정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수 없었
다.더욱이 이 시기에는 대통령의 여당 소속 의원에 대한 장악력도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비교적 약화되어 있었다.특히 이 시기에는 각계 국민들의 요구가 민주화와 정치
활성화의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활발히 표출되고 있었다.제4공화국 이래로 가장 강력
한 농민운동의 형태로 표출된 의료보험 개혁요구를 4.26총선에서의 여소야대 국면 창
출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절감한 민정당도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웠다.
셋째,여소야대의 정당간경쟁구도 하에서 야3당이 당론을 합치한 이상 이를 거부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며,이미 대세가 통합일원화 방식의 의료보험 실시로 기
울었다는 인식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팽배했다75).
넷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중간평가 실행 문제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중간평가 실

시를 전제로 할 때,민정당으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절실했고,외견상 다
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전국민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다섯째,여당의 지도부가 개개 의원들이 야3당의 공조로 인해 야기된 대세에 호응하

자 차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면서 일단 다수 국민요구를 수용하는 표결
형태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추론은 법안 통과 다음날인 1989년 3월
10일 민정당이 새 의료보험법은 소득 재분배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76)시행 이전에 개정할 것임을 시사한데서 뒷받침된다.

74)  청와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정당이 각당들과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농어민의 주장에 불가피하게 가담

한 사실은 한국정당, 특히 집권여당의 정책결정 양상에 극히 이례적이었다. 

75)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2), p.348.

76)동아일보, 국민일보, 198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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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안 의학협회안 공화당안 민주당안 평민당안 농어민단체안

최종통과된

국민의료

보 험 법

보험자 조합, 공단
의료보험

공  사
좌 동

국민건강

보험공사

국민의료

보험공사

국민의료

보험공사

국민의료

보험공사

관리방식
광 역 화 

조합주의
통합일원화 좌 동 통합일원화 좌 동 좌 동 통합일원화

의료보호
의료보험과 

구  분
좌 동 좌 동

의료보호

통  합
좌 동 좌 동

의료보호와

통 합

보험료의 

산정기준

 임금소득자:

소득(보수 월액

의 3-8%)

지역주민:재산,

소득,세대,가족

좌 동 좌 동

표준소득의

3-8%에서

누진을

적 용

표준소득에 

따 른

누진을

적 용

표준소득의

3-8%에서

누 진, 

의료보호는 

정부부담

표준소득에 

따른 누진적 

부과.

표준소득이 

없을 때만 

재산에 부과

보험료의 

부담자

공무원, 피용자,

 노사 50% 

 지역의보 

 전액을 지역

 주민이 부담

좌 동 좌 동

피용자, 

공무원:좌동

지역주민:본

인,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

공무원:50%

이상 부담

피용자:사용

주는 

50%이상 

소득에 

따른 

차등부담

공무원,피용

자:50%이하 

지역주민:본

인,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

공무원, 

피용자:50%부

담

지역주민:세대

주와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부담

본인부담 시행령 위임 좌 동 좌 동 시행령위임 10/100이하 좌 동 시행령위임

급여기간 180일 이내 좌 동 좌 동 좌 동 제한없음 좌 동 210일 이내

급여범위

요양, 분만, 

부가급여, 

건강진단, 

장제비(공단)

좌 동 좌 동 좌 동 제한없음 좌 동

요양, 분만, 

부가급여, 

건강진단, 

상병수당

요양기관 지정제 계약제 계약제 지정제 좌 동 지정제

의료수가의

심의 및 결정

의료보험심의위

원회가 

심의보사부장관

이 결정

 의료보험

 수가 심의

 의원회의 

 심의, 결정

좌 동
보사부와 

동 일
좌 동

요양비용

심  사

보험자단체, 

의료보험연합회

보험급 여비

용 심사원
좌 동

보험자, 

공 단

보험자,

공 단

출처 :대한민국 국회사무처,『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제145회 제3,6호 (1989.2.
23,1989.3.8);대한민국 국회사무처,『본회의 회의록』,145회 제9호(1989.3.
9);이경기,국민의료보험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189-195참조.

<표 4-7> 의료보험법 개정에 대한 입장 및 최종입법안 비교



- lxx -

444)))이이이해해해관관관계계계집집집단단단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중․후반까지는 구미제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집단을 통한 국민의 이익표명 기회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며,이에 따라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도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더욱이 과거 권위주
의적인 대통령중심제하의 관료제적 정책결정구조 하에서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만
을 중시했고,정책과정에서의 여론 수렴에 둔감했으며,이해관계집단이나 전문가의 참
여를 가급적 기피하거나 배제해왔다.형식적인 공청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회부문
의 의견이나 제안을 반영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었다.한마디로 정책결정의 사회과정
이 빈약했다고 할 수 있다.
1982-87년 시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집단에 관한 통제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해관계

집단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했다.그러나 전문이해관계집단의 자율성은 꾸준히 증
대되고 있었다.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많은 이해관계집단이 생겨났고 이들 이해
관계집단들은 의료보험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에는 의료보험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이해관계집단인 대한의학협회가 단독으

로 통합일원화 방식의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해관계집단의 역할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전문이해관계집단인 의료단
체들이 전국민의료보험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의협은 1986년 2월 12일
민정당 보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건의를 했으며 1986년 12월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일원화,의료보험 진료비의 지불보장 등의 건의를 정부
와 정당에 건의했다.
이후 1987년 4월부터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1987년 의료보험법의 개

정에 대해 자신의 요구를 활발히 제시했고,또한 자신의 요구를 상당부분 관철77)시켰
다.1988년 농․어촌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통합논의 과정에서도 대한의학협회는 자

77) 의협은 의사출신으로서 국회 보사위 위원이었던 박성태, 김집 민자당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입법형식으로 의

료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보사부가 제출한 의료보험법의 개정안에 의협의 의견을 반

영시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증가요구, 진료비지불보장, 의사의 

신분보장, 의료보험숫자인상 등의 대부분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 박정호. ｢한국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

에서의 정부역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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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이익투입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대한의학협회의 요구는 1988년 11월18일 ‘의
료보험법에 관한 청원’으로 공식화되었는데78)이 법안에서는 기존의 주요내용과 함께
관리운영방식만 통합관리방식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대한의학협회 통합일원화 방식의 도입에 찬성한 것은 단체 소속 개업의 들이 재정이

빈약한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대상으로는 진료비 징수가 어려우므로 보다 확실한 부담
능력이 보장되는 제도를 선호한 데 따른 것이다.대한의학협회가 제출한 법안이 평민
당,민주당안과 다른 점은 의사들의 수입을 고려해 요양기관을 지정제가 아니라 계약
제로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대한의학협회의 요구와 활동은 1989년 2월 임시국회 회
기를 맞아 더욱 강하게 전개되었다.대한의학협회는 1989년2월2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1989년 6월에는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의
요구를 내걸고 의료보험 진료거부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79)
하지만,의료보험연합회는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조직의 사활을 걸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통합에 저항했다.신분보
장에 불안을 느낀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대표이사들도 의료보험연합회와의 연합 형성을
통해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한편,이 시기의 의료보험정책결정 과정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잠재적 수혜자인 노동자,
농민의 요구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1987년 6월경부터 격화된 사회 각 부문의 요구는 6.29
선언 이후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한꺼번에 분출됨으로써 정치체제로 하여금 이에 대한 급
부 행정으로써 사회복지행정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한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1988년부터 농어촌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자마자 전국적인 의료보험 시정운동을 벌

여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였다.이 운동
은 농민회조직,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와 연대를 맺으면서 전개되었고,학계에서도
통합관리방식과 조합관리방식의 논쟁이 격화되었으며,통합측과 보사부의 의견이 대립
되었다.80)통합측이 제기한 비판의 주요한 근거는 보험료가 너무 높고 보험료 산정기

78) 이 당시 의협은 통합일원화 문제보다는 의보수가조정위원회 설치, 요양취급기관의 계약제로의 전환 등 주

로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관련된 사안들을 주요하게 제기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제 144회 국회1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1998. 12. 12.을 참조.

79)  중앙일보, 198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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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방법상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통합측은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
상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통합측은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조합 이사들
이 민정당 인사,전직공무원,군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1980년대 초반에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의료보험 논쟁이 학계에서도 재

현되었다.복지주의 이념에 기초해 통합관리방식을 강조하는 사회 보장학자들은 위험
과 부담의 분산 및 소득재분배를 강조했고,이에 비해 보건학분야의 학자들을 중심으
로 한 조합관리방식 주창자들은 의료보험의 자유주의적 원칙과 의료보험정책의 능률성
을 강조했다.81)1988년 7월 사회보장학자들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통합일원화 방
안’을 발표하자 8월 조합관리방식 주창자들은 ‘한국의료보험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을 발표해 조합관리방식이 전국민의료보험에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논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자 보사부에서는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에 관한 공청회를 1988년 8월에 개최했으며 1989년 2월 국회보사위원회에서도 공청회
를 개최했다.
농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과다한 의료보험료 책정에 대해 반발했고,전국 각지에서

보험증을 반납하거나 보험료 고지서를 불태우는 등의 행동을 시작했다.82)농민들의 반
발은 1988년 2월 4일의 충북 영동군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제도개혁 요구운동
(‘의료보험시정운동’)으로 이어져 그해 4월까지 12개 지역에서 부당의료보험 납부거부
대회가 개최되었다.이러한 농민들의 저항은 제5공화국 말기에서 제6공화국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가장 대규모인 사회운동의 하나로 평가할 만한 것이다.1988년 1월 중순부
터 2월초에 들어서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관련 단체들은 의료보험 교육자료집,
신문,홍보전단을 제작,배포했고,마을 단위 사랑방 교육,부당 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이런 자연발생적 저항의 결과 1988년 1/4분기 보험료 징수율은
60%에 머물렀다.한국의 농․어민 단체는 제6공화국 이전까지는 사실상 조직능력이
80)박인화,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의와 과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제155호 1998), 

p.134.

81)김영모의 「한국의료보험 연구」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 p.510~531. 

82) 당시의 의료보험 시정운동에는 전국농민협회, 카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총연맹, 카톨릭여성농민회 YMCA 

농민본부 등 다양한 농민단체가 참여했다. 전국농민협회,「농어촌의료보험 실태와 해결방안 」19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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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약했으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 되어왔다.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의료보험혜
택이 필요했던 제도실시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의료보험이 실시되어도 뚜렷한
이익표명을 하지 못했으나,1987년 민주화 대투쟁 이후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점차 활
발한 활동을 전개했다.이 시기 농어민의 요구는 처음에는 다양한 모습을 띄었으나 대
략83)①통합관리방식 관리기구,②소득기준으로 보험료 산정,③의료보호 확대라는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정부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농․어민의 전국적인 저항에 직
면하자 정부지원 확대 (35%에서 50%로),84)보험료의 농협대납제,분기별 납부제의 병
행,의료보장체계의 조정 등을 제시했다.이러한 흐름은 그해 6월 28일에 이르러 농민
단체,빈민단체 및 일부 진보적 의료인 단체(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기독청년의료인
회)등이 중심이 된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결성으로 모아졌다.전국민의료보험대책위
원회는 동년 10월 18일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와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의료보험의 통
합일원화를 채택하고,이법안을 중심으로 국회보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광역
조합관리방식의 입법 방침을 고수하고 있던 공화당사를 점거함으로써85)공화당의 당론
을 통합 찬성 쪽으로 변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그러나 1989년 3월 9
일에 국회 본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통합관리방식의 국민의료보험법안에 대해
3월 24일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다.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합일원화가 결정적인
난관에 직면한 4월 14일 전국민의료보험대책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연대투쟁을 위한 발
전적 해체를 결의하고,4월 16일 노동단체와 빈민단체,비판적 의료인 단체(인도주의실
천의사협의회,보건과 사회연구회)등 30여개 단체가 망라된 의료보장쟁취공동위원회
를 결성했다.이후 의료보장쟁취공동위원회는 국민의료보험법안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
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집단들이 활발한 찬․반활동을 전개했다.진

보적 성향의 보건의료단체들도 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이러한 단체들은 1988년
11월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대회를 개최해 관리운영 및 재정의
83)김행범, “복지정책의 산출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p.227.

84) 관리운영비를 빼면 정부의 실질적인 부담은 21.5%에서 39.6%로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여전히 정

부책임은 경미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85)김순양, “의료보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의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9권 

2호, 1995),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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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통합,의료보호의 의료보험으로의 흡수,보험료 누진제 도입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국민의료보험대책위원회’의 주장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응해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도 대등하게 제기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전국민
의료보헙조합’을 들 수 있다.
대표적 통합반대 집단으로서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조합연합회’는 각계에 조합관리

운영방식에 의해 의료보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
으며,경제인총연합회와 같은 사용자단체도 같은 통합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보험자단
체에게는 기득권 유지가 가장 중요한 이해였으며,사용자단체로서는 만약 통합관리방
식 주창자의 주장대로 직장의료보험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일원화된다면 재정이 약
한 지역의료보험의 재원을 직장의료보험이 보전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의 부
담이 증대된다는 것이 통합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1989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이해

관계집단들의 입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익집단 입  장 비    고

의    협 통합일원화

  진료비 징수 제도 개선. 요양기관의 

  계약제 변경 등 단체 소속 의사들의

  권익에 우선적 관심

농민단체 통합일원화
  정책문제 구체화와 의제화 단계에서

  중심적 역할

진 보 적

보건의료인단체
통합일원화   진보적 사회복지 이념 중시

빈민단체 통합일원화 ­

의보연합회 기존 조합방식 유지
  통합반대 진영의 이데올로기 제공,

  의보 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

경제단체

경총 적극적 반대   경제 단체의 공식적 청구 역할

전경련 소극적 반대 ­

중기협 입장 표명 없음   직장조합과의 통합시 발생할 손실 미미

<표 4-8>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법 제정시 의료보험통합 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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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김김김영영영삼삼삼 정정정부부부

111...정정정책책책환환환경경경

  김영삼 대통령은 누적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없애고 군출신 정치엘리트를 과감하
게 청산하고자 하였으며 노태우 정부 동안 심해진 노사갈등과 이로 인해 약해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경제 100일계획같은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야당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대통령의 개혁작업은 문민독재라고 불릴만큼
권위주의적이 되었고 집권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은 되었지만 과반의석
을 차지하지 못하였다.그리고 정권말기에는 IMF외환위기를 초래하여 그 권위는 급
격히 상실되었다.
김영삼 정부 전반부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집단에서 사회복지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후반부에는 세계화를 위한 전략 구상에 하나로 사회복지구상을
내놓기도 하였다.하지만 총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세울 만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해
졌고,OECD 가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수준이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사회복
지문제를 다루고자한 것이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은 매우 의심스러웠다.‘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구상’이후의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IMF경제위기로 경제주권 이전,고금리,대량부도와 실업,사회해체 등 경제
․정치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복지부문에서의 더 이상의 정책변
화나 발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86)

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환환환경경경
  1992년 문민정부의 탄생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치권력의 성격이 과도기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변화되었다.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집권 기
반인 민정당과의 합당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문민정부는 제6
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을 띠었으므로 정치제도적 측면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
86)  김태성 ․ 성경륭 공저, 『복지국가론』 (서울 : 나남출판사, 2001),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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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오랜 민주화운동을 한 인맥들이 정권
의 핵심을 차지했고,김영삼 대통령은 196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사실상 최초의 문민
출신 대통령이었다.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김영삼 정부은 의식과 행태적 측면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일정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87)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시기는 군부,관료,자본의 위상변화가 보다 분명해진 시

기이다.문민정부하의 파워블록은 기존의 군부를 정점으로 자본과 관료가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군부중심이므로 ‘개발독재형 파워블록’에서 독점자본을 정점으로 관료기구가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자본주도의 새로운 파워블록으로 변화했다.88)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을 기해 국제화 및 세계화의 담론을 타면서 탈정부규제,급

속한 자본시장 개방,민영화,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농후하게
이루어졌다.문민정부는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의 ‘시드니 구상’발표 이후 ‘세계
화’를 국정지표로 삼았다.정부가 밝힌 세계화의 구상을 보면 세계는 근대화․산업화
시대로부터 세계화․정보화로의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이러한 세계화 현상
은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다.문민정부의 세계화 구상은 정치,경제,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하고,극심한 국제경쟁에서 생존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89)문민정부는 이
와 같은 세계화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발전원리로 생산성,유연성,공정과
자율을 내세웠다.
문민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양상에는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문민정부 시기에는 사회복지이념이 적극적으로 표방되고,복지비지출도 양적으로 지속
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러나 세계화 정책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성장
과 복지의 이원론’의 정책기조를 답습함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려가 경제전략의
하위에 위치하는 한계가 노정되었다.문민정부의 이론가들이나 행정관료들은 모두 새로
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적 모형’의 구축을 주장했다.이들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87) 한상근, “한국노동복지정책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9), p.140.

88) 정대화, “90년대 한국경제와 ‘신경제정책’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학술심포지움자료집, 『한국자본주의

와 민주주의』(1996, 40), p.34.

89) 세계화추진위원회, 1995, p.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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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기보다는,서구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우리 고
유의 사회복지적 전통을 개발,발전시키는 재창조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1990년대 들어 절차적 민주화와 더불어 지방 선거의 부활에 따라 지방화의 정치적

환경이 형성되자 의료보험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1991년에 들어 지역의료
보험료가 인상되자,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이에 따라 제도 운영
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다원분립적으로 운영되는 조합관리방식의 의료보험관리체
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재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은
의료보험의 본래적 취지인 사회적 연대성과 소득재분배,위험분산의 기초적인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보장하고,조합 상호간에 심화되
어있는 위화감을 해소하며,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보험재정 안정과 보험급여의 확대를
꾀한다는 것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영삼 정부 집권초기인 1993년 8월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총연합회와 도시빈민협의

회가 주최로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그리고 1993년 11월 야당인 민주당의
당정책위원회 주관으로 ‘통합의료보험법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이
듬해인 1994년 4월에는 22개 단체가 참여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급여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약칭 의료보험연대회의)가 발족됨으로써 사회부문에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연합체가 결성되었다.정부 차원에서도 의료보
장개혁위원회(1994.6),행정쇄신위원회토론회(1994.12),국민복지기획단(1995)주관으
로 의료보험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처럼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정치권력의 성격이 민주주의체제로 변화하면서 과거 어

느 시기보다 사회의 자율성은 높아지고 있었고,의료보험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집단의
수준은 확대되어 조직적 요구표출의 정도도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1997년의 정책결정
년도로 근접할수록 정책수혜자의 활발한 이익투입은 대선이라는 정치일정과 맞물리면
서 점차 의료보험정책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조합관리방식의 의료보험법은 정책 자체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

서 드러난 국민의료비의 상승이라는 요인이 맞물리면서 정치성이 정책적 합리성을 왜
곡시킨 정책결정 사례로 비판받았으며,조합관리방식은 재차 정치권과 사회집단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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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출되는 강력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년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신한국당(김영삼),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자유민

주연합(김종필)이 격돌한 15대 총선(1996.4.11)에서의 공약을 살펴보면 신한국당을 제
외한 야당 모두가 의료보험통합을 내걸었다.15대 총선 결과는 집권당(신한국당)이 과
반수 의석(재적수 299석)인 150석에 11석이 미달하는 139석(전국구 18석을 포함)을 차
지함으로써 여소야대로 귀결되었다.한편 새정치 국민회의는 79석(전국구 13석),자민
련은 50석(전국구 9석포함),민주당은 15석(전국구 6석 포함)각 얻었고 무소속은 16명
이 진출했다.그러나 신한국당은 무소속 및 야당의원을 영입해 제15대 국회개원 당시에는
151명이 되었다.90)제15대 총선 당시 각 당이 내건 공약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91)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의료보험

 의료보험수가

 구조개선.

 2000 년까지 의료

 보험급여기간을 

 365일로 확대,

 보험급여 범위 확대.

 통합의료보험실

시. 보험급여기간

 365일로 확대,

 보험급여 확대.

 통합의료보험실시

 의보사용가능일수

 제한 폐지.

 보험급여 범위

 확대.

 통합의료보험실시

 보험급여 제한 

 기간 점진 개선.

 보험급여 범위 

 확대·.

<표 4-9> 제15대 총선 당시 각 당의 의료보험 공약

자료: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4당 공약비교”.「Info-Brief」.제63호,1996.

  결국 1996년 제15대 국회에서는 통합을 지지하는 두 개의 법안이 여야에 의해 발의
되었다.이 법안들은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의 양대 기능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
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통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신설하며,
점진적으로 통합관리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90) 대한민국국회 1998. 5. 835

91)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4당 공약비교”. 「Info-Brief」.제63권, 1996: 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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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환환환경경경
  1980년대의 세계경제 침체는 1990년대 들어서 세계화의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
다.김영삼 정부는 신경제정책,신교육정책,신사회복지정책,신노사관계정책,신재벌정
책등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일련의 정책들을 펼친다.특히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김영삼 정권의 ‘신경제정책’은 과거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신경제정책’은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권위주의체제하의 정부지시와 통제가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 경제발전의 기
본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이러한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했다.김영삼 정부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경제
전략으로서 정부주도형이 아닌,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형 성장전
략을 새롭게 제시했다.92)이에 따라 김영삼 정권하의 경제정책에는 규제완화,민영화,
개방과 국제화 등이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한다.김영삼 정권의 성장전략 변경에는 균
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하라는 선진국의 요구와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김영삼 정부 시
기에는 세계화 추세와 WTO의 창설,한국의 OECD가입 등으로 과도한 정부 규제를
폐지하고 사회 각 부문이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었다.이에
따라 경제논리는 국가주도의 지양과 시장경쟁의 활성화,대기업 특혜의 시정과 공정경
쟁질서의 구축,투기적 구조의 시정 등으로 전환하게 되었다.93)

물론 김영삼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국민희생-재벌중심 성장드라이브라는 과거
의 권위주의 국가시절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신경제
정책으로 대변되는 ‘정책사고’의 변화는 국가-자본관계의 일정한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
며,노동,복지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94)
92) 장건화, "90년대 한국경제와 신경제정책의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자본주

의와 민주주의』 (1996), p.63

93) 이러한 정책의 핵심목표는 규제완화를 통해 한국을 지구상에서 기업이 활동하기에 가장 편한 나라로 만들

고, 국민 각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정의의 동시적 실현이었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개방화, 

업종전문화, 민영화 등 경제적 효율성 강화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한 수단들과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등 사

회개혁적 의미가 강한 수단을 양 축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경제연구실 , “신경제 2년 평가,” 

「동향과 전망」제25호, 한울, 1995,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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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의 집권 초기에 경기는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였다.경기변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중화학공업부문(철강,석유화학,전기전자,자동차 등)의 설비투자가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에 따라 증가했으며,엔고의 지속으로 한국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대내적으로는 경제개혁의 일정한 효과로 금리 인하와 통화공급이 확대됨
으로써 이윤율 저하 경향이 저지되었으며,이윤율의 재 상승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가
능하게 되었다.이에 상응해 산업생산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아세안,중국 등
신흥 공업지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절대적 규모가 줄곧 감소해왔던 대
미수출이 93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다.1990년을 100으로 한 산업생산지수는 1992년
4월 18일 이후부터 증가해 1993년 9월에는 122.5,10월에는 125.0을 기록하고,1994년
11월 147.6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한다.

연도 GDP GDP 성장률(%) 1인당 GNI(달러) 실질 GNI 성장률(%)

1986 94,682 11.0 2,55 12.5

1987 111,198 11.0 3,201 12.5

1988 132,112 10.5 4,268 11.8

1989 148,197 6.1 5,185 7.9

1990 178,797 9.0 5,886 8.7

1991 216,511 9.2 6,810 9.3

1992 245,700 5.4 7,183 5.3

1993 277,497 5.0 7,811 5.7

1994 323,407 8.3 8,998 8.4

1995 377,350 8.9 10,823 8.1

1996 418,479 6.8 11,385 4.8

1997 456,276 5.0 10,315 2.1

1998 444,367 -6.7 6,744 -9.1

1999 482,744 10.9 8,595 9.4

자료:통계청 「주요경제지표」국민계정 각 년도,http://www.nso.go.kr
※ 1986~99년도 수치를 발췌

<표 4-10> 연도별 경제성장률

94) 장건화, “90년대 한국경제와 ‘신경제 정책’의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국 자본

주의와 민주주의』 199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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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장을 주도한 투자의 증가는 자본재의 수입증가를 수반함으로써 수입의 급
증을 초래했다.수출의 절대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증가폭이 수출증가세를 앞
질러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그침으로써 경제전체에 확산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연쇄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1995년 말부터
는 성장이 완만히 둔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저하,물가상승,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그리고 실업의 증가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사회보
험 부담능력을 의미하는 실질임금 상승률도 1996년 들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연도
명목 임금 실질 임금

금액(천원) 증가율(%) 금액(천원) 증가율(%)

1992 806 11.2 1,140 4.7

1993 904 12.1 1,219 7.0

1994 1,007 11.3 1,277 4.8

1995 1,162 15.4 1,411 10.5

1996 1,291 11.1 1,494 5.9

1997 1,330 3.1 1,474 -1.3

1998 1,362 2.4 1,404 -4.7

자료: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통계청 「주요 경제지표」
http://www.nso.go.kr
※1992-98년도 수치를 발췌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2000=100)*100,종사자수 10인이상 사
업체 대상

<표 4-11> 연도별 실질임금 상승률

  이러한 경향은 경기부양책에 급급한 정부가 당장의 매출확대와 이윤증식을 추구하는
자본의 이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김영삼 정권은 자유화라는 미
명하에 이러한 단기적 성과 위주의 경제운용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시장규제의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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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탄 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발생케 한 것이다.자본과잉과 생산과잉은 침체의 새로
운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이는 결국 1997년 말에 이르러 한국경제를 IMF구제금
융 신청으로 몰고 가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경제정책의 논리는 1994년 말에 개최된 APEC회의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

졌다.국가경쟁력강화 논리는 세계화라는 용어가 빈번해지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확립과 생산적 협조적 노사관계로 현실화되었는데,이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일맥상
통하는 것이었다.즉 국제경쟁력강화가 생산요소비용 즉 임금,금리,지대 등 요소 비
용의 절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김영삼 정부는 서구의 복지국가의 개입을 한국의
군사정권의 지배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고 상정하고,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국
가개입이라는 요소를 그 원인으로 파악해 모든 미덕을 시장원리로 대치시켰다.95)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정책은 또한 경제부문에서 자본의 실체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
을 심화시켰다.세계화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정부의 규제완화 및 시장기능 중시 조치
들은 재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
했다.이로 인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경제논리,자본주의 생
존의 법칙에 맡겨짐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약화되었다.이 시기 의료보험과 관
련한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료비의 상승
국민의료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1985년에는 3조8천억원(GDP대비 4.7%)에서 1994년

16조 3천억원(GDP대비 5.3%)으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이 기간 동안의 국민의
료비 변동은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전후해 세 시기로 구분된다.지역의료보험 확대
이전인 1980년대 중반의 증가율이 낮았던 시기,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을 전후해 매우 높

95)국제경쟁력 강화의 당위성은 국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체계에서 시작한다. 민

족국가의 경제정책적 주권은 점증하는 국민경제간의 상호 의존성 강화와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제약을 받게 되었고 개별 국민경제 성장의 양과 질은 일차적으로 세계시장과 세계시장 경쟁에 의

해 경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경쟁력 강화는 민족 국가적 책임을 익명의 세계시장에 전가하는 한편, 국내 

정치적 무기력을 생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모든 민족 구성원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외부로부

터 위협을 강조하는 경쟁이라는 개변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호소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된다. (한국노동이론

정책연구소, 19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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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율을 나타낸 시기,그리고 이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1994년까지의 시기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이러한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국민의료비가 재차 상승

하는데,이는 1994년 추진된 의료개혁의 결과로 1995년부터 보험급여가 확대되면서
1995년과 1996년에는 보험진료비가 전년대비 약 25%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96)이
러한 국민의료비의 비상한 증가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와 더불어 지역의료보
험가입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정책결
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경제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도 국민의료비(억원) 증가율(%) GDP대비(%) 1인당의료비(만원)

1986 42,574 - 4.45 10.3

1987 48,118 13.0 4.29 11.6

1988 59,391 23.4 4.46 14.1

1989 73,531 23.8 4.93 17.3

1990 90,990 23.7 5.07 21.2

1991 106,526 17.1 4.94 24.6

1992 127,920 20.1 5.32 29.3

1993 143,446 12.2 5.37 32.6

1994 163,386 13.9 5.34 36.8

자료: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1997),「국민의료비의 지출동향,1985-94」

<표 4-12> 국민의료비의 지출 동향: 1985-1994년

②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의 심화
기존의 조합관리방식은 소득구조와 노출률의 차이로 인해 자영자와 피용자를 구분해

보험료부과 방법을 달리하는 전국 373개의 의료보험조합97)으로 운영되었다.그러나 이
러한 조합방식의 운영98)은 1990년대 들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96)의료개혁위원회, "의료부문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1997), p.260.

97) 자영자로 구성된 227개의 지역조합(구 56개, 시74개, 군94개), 피용자로 구성된 145개 직장조합(단독직장

63개, 공동직장 82개) 및 1개의 공단(공·교공단)이다.

98) 조합관리방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첫째, 다수조합에 의한 독립적인 재정운영으로 위험분산의 기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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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지출을 평균적으로 보면,보험급여비가 70.5%를 차지
하며,관리운영비는 7.4%를 차지한다.조합의 특성에 따라 보험급여 비는 최고 82%(시
지역조합)에서 최저 57%(공동직장조합)까지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최고 13%(군 지역조
합)에서 최저 4.3%(공단)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또한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
안정성과 관련하여 3년간(1993-1995)의 적자발생률은 연평균 14.9%로 조합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세대 당 당기잉여금/누적준비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준비금
보유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이렇게 볼 때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
재정이 안정성 도모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유형 구분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준비금보유율 적자조합발생률

지역조합

군지역 81.6 13.1 22.1 26.8

시지역 82.0 9.0 42.9 19.8

구지역 79.9 5.5 65.9 17.3

직장조합

공동직장 57.0 8.8 152.2 2.0

단독직장 62.9 5.8 140.3 5.8

공교공단 70.0 4.3 84.4 -

전체 70.5 7.4 87.7 14.9

자료:의료개혁위원회,「의료부문 선진화를 위한 의료개혁과제,」 1997.

<표 4-13> 조합유형별 재정현황(1995년)및 연평균
적자조합발생률(1993-1995평균) (단위:%)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초기 보험수리설계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 설계하면서도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급여수준이 이루어지도록
직장의료보험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양인구가 많은

한되고 조합간 재정격차가 불가피하며, 특히 구조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조합의 존재는 보험급여 확대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보험재정이 불안정한 소규모 조합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리운영면에서도 

적정규모의 경계를 일탈하고 있다. 셋째, 다수 조합의 존재는 적용인구의 조합간 이동에 따른 자격관리업부

의 중복을 초래해 관리운영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넷째, 조합의 재정자립과 관리운영의 성과를 제고하

도록 할 제도적·재정적 유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의료개혁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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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인 경우 보험급여비(보험재정지출)가 높게 나타났고 보험료(보험재정
수입)는 농․어민과 도시서민의 생활정도에 적절하게 조정해 제도 조기도입의 저항을
없애도록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재정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국민의료보장기인 1990년대 동안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의료

보험제도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지역의료보험조합들은 조합자치의 원칙
에 따라 필요한 보험료의 전액을 지역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지만,현
실적으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부족과 지역별 재정력 격차 때문에 적자조
합이 다수 발생해 지역의료보험의 보험재정관리는 매우 불안정했다.이러한 재정불안
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했고,지역의료보험의 고액진료비와 노
인진료비에 대해 직장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조합은 재정공동사업
을 시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어 가면서 적
자조합의 수99)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정은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들

을 낳았다.
첫째,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었다.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해 왔
으며,당기 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약 30%정도의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불가
피한 실정이었다.
둘째,지역의료보험의 재정 불안정은 보험적용 범위와 수중을 확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따라서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조
차 담당하지 못했다.
셋째,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미흡한 의료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의료

보험제도를 신뢰하지 않았다.전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입원진료의 경우 약 40%,외래진료의 경우 약 67%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즉,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의료보장이 아닌 할인진료에 불과하
99) 1990년대 지역의료보험의 적자조합의 수는 1991년에는 1개, 1992년 7개, 1993년 15개, 1994년 33개, 

1995년 113개, 1996년에는 147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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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넷째,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국민들간의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했다.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직장의료보험가입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들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했고,자영업자 소득파악 미비와 함께 지역의료보험 재
정의 불안정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으며,이
러한 불안은 의료보험통합과정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존 조합관리방식의 취약점인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난과 지역주민,특히 농어

민의 보험료 부담과중의 문제는 1977년 말 이후 의료보험통합정책의 결정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제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김영삼 정부 집권시기는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하면서 과거 그 어

느 시기보다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집단의 수준이 양적으로 확대되고,조직적 요구표
출의 정도도 더욱 증대된 시기였다.
이 시기 정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 구호는 ‘세계화’였다.김영삼 정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 각 부분의 세계화를 추진했으며,이에 따라 ‘세계화’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저변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회적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화 담론은 정책사고를 비롯한 기존의 제도적 배열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했다.세
계화 담론이 제기된 이후 ILO 가입,OECD 가입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노․사․정 모두는 전략적 행위 패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은 세계화의 패러다임을 국가운영의 기치로 삼고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삶의 질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지만 구호만큼의 내실있는 성과는 거
두지 못했다.이는 국가와 경제가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경제체제를 개편하며 자본축적
의 고도화와 이윤창출 이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00)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그 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던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것이었

100)신경제 계획의 시행 이후 김영삼 정권의 전반기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 증가억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

다. 집권 중반기인 1995년의 경우 복지예산 증가율은 11.5%였지만 1993년과 1994년은 7% 대에 머물러 

당시의 정부 일반예산 증가율 15% 수준에 비해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윤, 앞의 논문,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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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김영삼 정부의 한국적 사회복지모형은 한국가족제도의 복지기능 그리고 기업
및 종교단체 등 민간부문의 복지기능을 공공복지제도에 융합시켜 사회복지의 책임을
다원화하려는 시도였다.101)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기제나 일반국민들의 삶
의 질 보호에 있어서 국가개입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책임을 축소하려는 시
도들의 근거로 제공된다.자본 또한 사회보장 체계를 시장체제로 유인해 사회복지정책
부문을 새로운 상품 영역으로 취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따라서 사회복지영
역은 민간으로 이관되고,사회복지책임이 가족이나 사적단체에 전가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된다.이와 같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투자를 소모성 비용으로만 인식할 경우 사
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의 동결 내지 축소를 야기시켜 사회복지정책의 양적인 확대전
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101)민교협,(1996.3), 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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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예산 GDP 대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예산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1991 6.4 1.4 0.9 0.9 0.2 0.1

1992 7.2 1.4 1.0 1.0 0.2 0.1

1993 6.3 1.3 1.3 0.9 0.2 0.2

1994 6.0 1.2 1.1 0.9 0.2 0.3

1995 5.6 1.1 1.2 0.8 0.2 0.3

1996 6.1 1.2 1.4 0.9 0.2 0.2

1997 6.2 1.4 1.5 1.0 0.2 0.2

1998 6.1 1.5 2.2 1.0 0.2 0.4

1999 7.3 2.3 2.3 1.3 0.4 0.4

자료:통계청,「한국의사회지표」사회보장및복지예산,http://www.nso.go.kr
※ 각년도 수치 중 1991년부터 10년간의 자료를 발췌

<표 4-14> 정부예산 및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

    

  전국민의료보험대책위원회의 의료보험 통합운동에 의해 제기된 통합관리방식의 ‘국
민의료보험법’입법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되었으나 이후에도 통합관리
방식으로 의료보험을 변경시키려는 사회적 요구의 투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4월 이후 의료보험공동투쟁위원회(약칭 의보공위)가 의료보험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했고,1991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의료보장쟁취공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
민의료보험법 쟁취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했으며,의료보험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지
역의료보험노동조합협의회도 통합의료보험 운동에 새로이 가세했다.특히,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지역의료보험체제하에서 농촌지역의 의료보험료는 턱없이 높
은 반면에 의료급여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료 납부거부운동과 의료
보험통합운동을 강력히 전개했다.
1990년대 초반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농촌지역 의료보험료의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했다

면,경제정의실천연합은 주로 도시지역 의료보험료의 납부거부운동을 추진했다.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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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보건의료단체,농민단체,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및 급
여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이하 의보연대회의)가 결성102)되어 그 해 11월 7일 의
료보험 통합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의료보험 연대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주요 활동 주체들이 이전의

통합일원화운동을 주도한 세력과는 다른 세력으로 교체되었다.이 시기에 보건의료단
체와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은 여전히 핵심적인 주도세력으로 의료보험통합운동에 참
여했다.그러나 농민과 도시빈민단체는 의료보험통합운동의 주도세력에서 이탈했다.반
면 이전까지 형식적인 참여자에 머무르고 있던 노동운동권은 매우 활발한 참여를 보이
기 시작했다.1994년에서 1995년 사이의 노동운동 진영은 의료보험 제도개혁에 관한
요구조건을 더욱 구체화하고,의료보험통합 및 보험급여 확대의 이슈를 임금인상투쟁
과 연계하는 등 단위사업장 수준에서 의료보험 문제를 쟁점화했던 이전의 경험들과 비
교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활동을 전개했다.103)의료보험 이슈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
의 인식 변화는 1995년 11월 출범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결성과도 궤를 같이한
다.민주노총은 지역적 조직형태를 지양해 노동계급의 보편계급으로서의 성장을 지향
하면서 노동운동의 영역을 노동현장의 문제 뿐 아니라 자본운동으로 빚어진 총체적 사
회모순까지 확장시키고자 한다.1996년 후반 신노사 관계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혁과정
에 참여함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민주노총은 1997년 총파업의 핵심세력으로 등
장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민주노동운동은 범대위의 결성으로 모든 시민 운동집단을

102) 의보연대회의는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1994년 4월결성되었다. 1999년 4월이후에는 민

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인의협, 민의련 등 77개 사회단체가 참여해 의료보

험 통합실현을 위한 연합체로서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쳤다. 의보연대회의의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련/공공연맹/공익노련/금속산업연맹/대학노조/민주광장/민주버스/민주

섬유/민주택시/민철노련/병원노련/사무노련/언론노련/전국강사노조/전교조/전일노련/화물노련화학연맹/대노협/

현노협] 전국노동단체연합/한국노동운동협의회,(농민/빈민)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전국농민단체협의회/전국노점상연합/전국철거민연합/(시민사회)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23개단체)/진보정치연합/통일시대민주주의국

민회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전국불교운동연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

권위원회/YMCA시회의/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보건의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

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

료운동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과건강연구회,[지역의보연대회의]부산 경남/대구 경북/대전 충남/전북/광주 

전남/제주

103)김연명,“의료보험제도의 동향과 쟁점 :한국사회복지의 이해”,『동풍』,(1995),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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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가는 힘을 보이기 시작하며 한국노총을 대신해서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실질
적 대표자로 발돋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104)민주노총이 설립됨으로써 복수노조
운동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조성되었고,이러한 노동운동의 환경변화는 사회적
자율성에 따른 조직적 요구표출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보통합운동의 전도에 영
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국가의 조합관리방식의 통제 아래 종속되었던 한국노총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엄격한 한계를 지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의료보험을 둘러싼 운동주체의 변화는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입능력의 변
화를 의미한다.즉 과거 권위주의정치체제하의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은 수혜자의 참
여를 배제한 채 정치권력 혹은 강력한 특정 이해관계집단 내부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
루어져 실질적인 의료보험 정책의 목적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민
주화 이행과 더불어 주요 수혜자집단인 노동운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입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으며,이는 의
료보험 통합일원화의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을 배경으로 1996년 11월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

주연합의 정책위원장은 공동으로 ‘통합의료보험법안의 국회상정계획’을 발표했다.대통
령선거를 앞둔 1997년 8월 여당인 신한국당도 이 의보통합법안의 추진의향을 밝힘으로
써 1997년 11월 ‘국민의료보험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결국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집단의 이익투입

활동이 15대 총선 당시까지 의료보험통합에 대해 암묵적으로 반대하던 신한국당으로
하여금 1997년 대통령선거에 즈음해 통합 찬성으로 선회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104)한국사회과학 연구소 노동연구실, (1997),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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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참참참여여여자자자 요요요인인인
  

111)))대대대통통통령령령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 총재로 재임하던 1989년 당시에는 의료보험 통합에

적극적이었으나,3당 합당 이후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고 당선되는 일련의 과정
에서 조합관리체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했다.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영삼 후보의 의료보험 관련 공약은 지역의료보험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고105),반
면 야당인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통합의료보험제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내세우자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치는 높아졌다.과거 통일민주당 총재로서 1989년 여소야대 국
회에서 의료보험 통합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당사자였으므로 김영삼
대통령이 결국 의료보험 통합을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만큼 높았던 것이다.그러
나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의료보험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가시화 하지않
았다.106)김영삼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1996년에 실시된 제15대 총선 당시의 여당
입장에서도 확인된다.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민주당이 모두 통합
의료보험제도 실시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신한국당은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언급없이
의료보험제도의 부분적 개선만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107)

김영삼 대통령의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 입장은 당시 행정부처와 청와
대 비서실 내부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기존 조합관리방식의 고수 의견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행정부처와 청와대 비서실간에는 파견을 통한 보직의
순환이 이루어지므로 보건복지부의 관료들과 보건복지 담당비서관들 내에 다수를 차지
했던 조합관리방식 옹호론자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입장 변경은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의료보험통합 여부가 지속적

105) 동아일보, 「3당 쟁점공약 비교표」 1992. 12. 27.

106) 유인왕, “한국의료보험정책의 재조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6년추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발표논

문, (1996), p.81-97.

107) 국회입법조사분석실, 「Info-Brief」. 제63호. 1996.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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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라고는 하나,시간,정보,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대통령
이 특정 정책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처와 소내각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비서
실의 전문성에 의존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2)))국국국회회회
  특히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 결정에는 소속정당의 당론과 의원개인의 이념
적,정책적 성향 외에도,각종 선거에서의 득표라는 현실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그
러므로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부 관료들에 비해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로
서 통합관리방식을 지지하고,가능한 한 진료일수를 늘리며,농어촌 주민의 진료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견지해왔다.그러나 여당소속 국회의원들
은 대통령의 의도를 반영한 당의 정책방향에 기속됨으로써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서의
정책적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자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7년 하반기 들어 대통령이 당적을 포기하자 당정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않은 반면,야당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간의 공조를 통해 집권전략을 구
체화 하자 여당인 신한국당(1997년 11월 이후 한나라당)으로서는 임박한 대통령 선거
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불투명한 선거결과에
불안감을 느낀 여당 내에서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충분한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
다.그 결과 다분히 선거전략적인 고려에 따라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
료보험통합으로 입장을 선회하려는 경향이 표면화 되었다108).다수당인 신한국당이 그
해 10월 30일 자당 소속 황성균의원외 30인의 명의로 단계적 의료보험통합을 골자로

108) 이러한 현실적 고려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황성균 의원이 1997년 

8월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로 하여금 의보통합에 찬성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는 농어촌 주민들이 상대적인 보험료 부담 과중으로 인해 불만이 많고, 이에 따라 2천만 명이 

넘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은 한결같이 의보통합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199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의료보험 통합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신한국당은 1단계로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의료보험을 부분적

으로 통합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여 야당의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가 담겨있다. 이규식, “의료보

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보건행정학회지,」 제 10권 제 1호, p.72.



- xciii -

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발의한것은 이러한 기류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인 1996년 11월 30일 이성재(새정치국민회의),이재선

의원(자유민주연합)등의 명의로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안을 발의한 상태였으나,원내
에서의 숫적인 열세로 인해 법안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다수당
이 비록 의료보험의 전체적 통합은 아닐지라도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
원의료보험을 통합하는 안을 제출했으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할 이유도 없거
니와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놓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109)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정기국회에서의 이러한 상황 변화는 여야간에 단일한 대안
의 작성을 위한 활발한 대화와 접촉을 가져왔으며,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는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간의 연합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 형성된 이와 같은 역학관계는 이후 법안의 심
의 및 의결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통합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이해관계집단,지역의료보
험 임원 등의 반대로비 활동을 뚫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 활발한 여야간 연합활동이 가능해진 데에

는 여당 총재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대통령의 권력이 본격적인 누수기에 접
어들어 의원들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또한 이 당시
통합의료보험법안의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황성균,이성재,이재선 의원 등이
각각 여야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으며,김홍신 의원 등 일부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존재했다는 점도 노태우 정부와는 달리 여․야간의
원활한 연합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333)))정정정당당당
  신한국당의 1996년 총선 당시 공약에서는 다른 정당과 달리 통합의료보험정책에 관
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1997년 대선 무렵 이회창 후보는 당내의 황성균 의원 등

109)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0),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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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보험조합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사회
분야 공약을 내걸었다.110)이회창 후보가 1년여 전과 달리 의료보험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지속적인 국민의료비 상승과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의 심화라는 경제적
환경의 악화에 의해 본인부담이 증가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이에 반발해 사회적
요구의 투입을 크게 증대시켰기 때문이다.또한 1996년 총선 결과 경쟁적 정당구도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통합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통합법안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신한국당은 15대 국회 개원 전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도

대로 통합을 반대했다면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정책
수혜자의 이익투입을 고려해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료보험통합 방향으로의 전
환을 고려했다.즉 의료보험 완전통합은 장기적인 검토의 대상으로 남겨놓더라도 지역
의료보험을 공단에 통합시켜 관리운영비를 절약하고,이 절약된 재원으로 과중한 지역
의료보험료를 경감하며,감축대상인 지역의료보험 직원은 도시연금 확대의 소요인력으
로 활용할 계획111)등이 그것이다.
야당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고려하고 1997년 대선을 의식해 1996년 11월 30일 새정

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공조체제 속에서 이성재․신낙균․이재선․김한길 의원
외 68인이 전면적 통합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안을 공동 제안했다.야당은 의료보험 관
리운영체계를 통합해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저소득 국민의 의
료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안의 주
요한 제안 이유로 밝혔다.112)

야당의 단일안이 발의된 지 1년 후 신한국당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대
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둔 1997년 10월 30일 황성균의원 외 50인의 발의로 국민의료보험
법안을 제안했다.이러한 정치권의 정책의지는 결국 단계적 통합법안 수용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통합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잠재적 지지에 그쳤던 1989년의 경우와는  

110) 한국일보, 1997. 12. 14

111) 황성균, 「의료보험 개혁방안」, (1997)

112) 국민건강보험법안 의안번호 36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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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1997년 대선을 앞둔 여당내에는 사회․경제적환경과 정책수혜자의 이익투입 활동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합추진세력이 뚜렷이 존재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신한국당이 제안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내용은 일시적 통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집단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운영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취
지를 담고 있었다.이 법안은 직장의료보험이 약 3조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한 데 반
해 저소득 국민 대부분이 포함된 지역의료보험은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처해 있으므로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의료보험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 근
거를 담고 있었다.113)

이러한 신한국당의 고려는 1997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성균 의
원이 배포한 “의료보험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그 해 10월에
작성된 신한국당의 의료보험 개혁방안은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농어촌 주민의 불만
이 과중해 보험료 인상 시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2천 만 명 이상의 지역의료보험 가
입자들은 한결같이 의료보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이 방안은 만약 신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단계별 통합을 위한 법안
제출․통과시키지 않으면 야당에서 기선을 빼앗기고 결국 국민의 지지를 상실할 것이
라고 예측했다.그러나 이 방안은 통합일원화를 기본 전제로 하되,기존 제도를 일시에
바꿀 경우 발생할 혼란과 불편 등을 감안해 접근 방식은 3단계의 점진적,단계적 방식
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이 방안에는 “제1단계에서는 지역
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되 지역의료보험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재정은 분리운영하고,별도의 진료비 심사원을 설치해 심
사기구를 독립하도록 한다.제2단계에서는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의
관리업무를 통합하고,직장의료보험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보험료 부
과기준 및 재정을 통합하며,지역주민에 대한 재정은 분리 운영하되 전국민에 대한 형
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제도를 개발한다.제3단계에서는 근로자(직장,공․교)및 지역

113) 국민의료보험법안 의안번호 783,(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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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재정을 완전 통합해 의료보험 통합을 완결한다.”114)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통합 추진 일정표까지 제시되어 있다.
  신한국당의 법안에는 첫째 단계방안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1997년 11월 17일 국회
에서 의결되었던 법률의 내용도 대부분 이와 같은 체계 및 내용을 담고 있다.여당의
지지와 야당의 동의라는 여․야의 원만한 타협에 의해서 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 법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1989년과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통합을 지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책수혜자의 이익투입이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여․야 의원들간에 통합에 대한 강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둘째,전체통합이 정부와 통합 반대집단의 로비에 휘말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갔던 1989년의 선례로 인해 야당 의원들은 부분적
이고 점진적인 통합이라는 차선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셋째,야당은 비록 여
당안이 대폭 반영되긴 했으나 통합을 위한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점에서,이를 일정한
정치적 성과로 여기고 타협할 수 있었다.

444)))이이이해해해관관관계계계집집집단단단
  1989년 대통령에 의해서 통합법안이 거부된 이후에도 통합관리방식으로 의료보험을
바꾸려는 사회적 요구의 투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1990년 4-5월 의료보험
공동투쟁위원회(약칭 의보공위)의 의료보험납부거부 운동,1991년도에는 전국농민회총
연맹과 의료보장쟁취공동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민의료보험법 쟁취공동위원회가 중심
이 되어 국민의료보험법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고,이러한 움직임에 지역의료보
험노동조합협의회가 새로이 가세하기도 했다.
특히,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었지만 농촌지역의

의료보험료가 턱없이 높은 반면에 의료급여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료 납부거부운동과 의료보험통합운동을 강력히 전개했다115).1990년대 초반 전국농민
114) 황성균. 「의료보험 개혁방안」. (1997)

115) 1997년 당시의 세대당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직장의료보험 가입 세대 14,786원, 공․교의료보험 가입세대 

15,263원, 군 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 16,598원, 도시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 18,135원로 나타나 농촌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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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총연맹이 농촌지역의료보험료의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했다면 경제정의실천연합 주로
도시지역 의료보험료의 납부거부운동을 추진했다.
또한 1994년 4월에 총 77개의 보건의료단체,노동단체,농민,시민단체와 6개의 지역

연대회의로 구성된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급여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가 결성되
었다.의보연대회의는 참여단체들 가운데 다수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집회․시위 등
의 방식 이외에도 대언론 활동,국회청원활동,공청회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방식을 채
택했다116).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그 해 11월 7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골자로 하
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1995년 11월의 민주노총 결성117)은 의료보험통합과 관련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

함으로써 노동계의 통합관련 요구를 조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118).민
주노총은 창립이후 임금협상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활동을 벌였으며,전통적인 의료보험통합운동의 주도세력과의 연대활동에도 주력했
다119).특히 민주노 총의 부위원장이 의보연대회의의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120)연대기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균, 「의료보험 

개혁방안,」 1997.8, p.4.

116) 이 당시 의보연대회의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 「의보연대회의 활동 보고서-의보통합10년 투쟁사, 」 1999에 수록되어있다.

117) 민주노총은 전노협, 업종회의,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차례로 결성된 후 이들 조직들을 통합한 전국노동자

대표회의를 모태로 출범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모음집 [창립까지의 사업보고] 1995.

 민주노총이 비교적 재정이 탄탄한 직장의보에 가입한 대기업노조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보험통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조직의 이념이 지닌 진보적 성향과 더불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노동자대표회의가 전통적인임금, 근로조건 등의 개선 이외에도 사회 개혁 요구를 강령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8) 이후 민주노총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안의 개정과정에서도 사회단체와 연대해 통합을 촉구하는 적극적

인 활동을 함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직장조합 중심의 한국노총과 더불어 노동계의 요구를 양분했다. 직장

의보조합이 가입된 한국노총 등의 통합반다 움직임에 의해 개정과정을 거치는 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

실련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건강권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를 발족해 통합을 촉구하는 

활발한 이익투입활동을 전개했다.

119) 민주노총이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실시이래 전통적으로 의보통합운동의 중심에 존재해왔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과의 공동대응 의지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

협의회 공동성명서, 「노동자는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1997. 7. 1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120) 이홍윤,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0), 

p.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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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997년의 부분적 통합 당시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재정적자

가 심화됨에 따라 통합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며,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을 지지하고 있었다.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가입자들과 직원들은 의료
보험료 인하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기대하며 통합을 지지했
다121).신분 불안을 이유로 기존 조합관리방식의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는 달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들은 통합을 통해 직장조합과의 임금격차 등
자신들의 불만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한국노총은 의료보험통합이 실시될 경우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임금소득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증가될 것을 우려했다.또한 사용
자와 공동으로 적립한 적립금에 대한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198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눈에 띠는 저
지노력을 펼치지는 않았다.이러한 한국노총의 적극적 활동은 1995년 결성 이후 의료
보험통합 운동에서 민주노총이 수행한 그것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122).
1989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자 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는 1977년 지역의료보험

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통합 당시에도 조직자체가 존폐의 기로
에 놓일 것을 우려한 나머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통합에 저항했다.이 국
면에서는 신분보장에 위협을 느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들은 의료보헙연합회와
의 연합을 형성하고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다.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들이
이처럼 저항했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합으로 인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

121) 이러한 직장의료보험 직원들의 입장은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통합일원화법안에 대한 전국의료보험노동

조합 제안서,」 통합추진기획단 1차 공청회, 1998. 6.23에 잘 나타나 있다.

122) 이후 한국노총은 1998년의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꾸어 의보통합에 찬성했지만 통합 이후의 

1998년 6월 고용불안을 우려한 직장의보노조가 가입하자 재차 통합안에 반대하게 되었다. 한국노총의 의보

통합 반대 논리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소득이 100%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보험료 부과의 전제가 되는 소득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이 경우 임금노동자가 고

소득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소득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한국노총은 정부가 재정과 조직의 의보통합 시기를 2년간 연기하고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타당성이 인정될 때 통합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직장의보노조와 한국노총

의 통합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의보연대회의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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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할 수 있다123).
1997년의 부분적 의료보험 통합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

직원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조합관리방식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상황에서 통합을 지지하
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통합을 통해 전국민을 피보
험자로 하는 단일한 보험자단체가 탄생하면 조직의 존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의료보험연합회와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의 보험자124)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관리공단의 경우 조직을 유지하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인 통합반대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23) 개정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27개 지

역의료보험조합 대표 이사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법인의 소멸로 인해 실직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개정의료

보험법(법률 제5489호)

124) 공·교공단을 단일보험자로 하여 전국적으로 17개의 지부와 2개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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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입장 비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일원화
  1989년 당시의 중심적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 퇴조

민주노총 통합일원화
  1995년 결성 이후 의보연대회의의 중심  

  적 역할 수행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장 적극적인 

  활동 전개

시민단체 통합일원화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전국연합, YMCA 

  시민회의 등 대표적인 11개 시민단체가 

  의보연대회의에 참여

빈민단체 통합일원화 -

진보적 보건의료단체 통합일원화
  인의협, 건약, 건치, 기독청년의료인회 등 

  참여단체의 외형적 확대

의보연합회 적극적 반대
  1989년에 이어 통합반대 진영의 핵심적

  역할 수행

한국노총 소극적 반대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소극적 활동, 1998년 직장의보조합의 가  

  입이후 적극적 활동 전환

직장의보조합 소극적 반대 -

공․교의보조합 소극적 반대 -

경제단체

경총 적극적 반대

-전경련 소극적 반대

중기협 입장 표명 없음

<표 4-15>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시 통합관련 이해관계집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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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절절절 김김김대대대중중중 정정정부부부

111...정정정책책책 환환환경경경

  김대중 정부는 IMF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대량 실업,빈곤층 급증,대외 신용
도 하락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균열 등 국가공동체의 근본적인 위기를 안고 신정
부의 출범 이전에 국제기구와 맺은 협정을 이행해야 하는 제약을 받는 특수한 상황에
서 출발하였다.125)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경제성장 일변도식 국정운영으로 소외되어
왔던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행정의 개선
을 목적으로 하였는데,126)IMF외환위기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의 증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에 성장한 시민사회와 진보적인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노동계와 시민사

회단체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소수의 이해관계집단으로 정책결정의 외부에서
문제제기나 정책비판 정도의 역할을 하던 이해관계집단들이 김대중 정부 시작과 함께
정부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였다.또,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구조조정과 개혁추진
을 위해 노동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환환환경경경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출발

125) IMF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는 1998년 12월에 IMF와 ①통화 및 재정 긴축을 통한 경

상수지 개선, 물가상승 억제(1998년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5% 이내) ②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자기자

본 확충 -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퇴출,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③금융 시작 기능 및 감독기능 강화 -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 통합 금융 감독 기관 설립 등 ④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제기준의 회계제도 도입, 

상호지급 보증제 개성 등 ⑤자본시장 자유화 지속(외국인 주식취득한도 확대, 채권시장 조기 개방 등) ⑥무

역자유화 촉진 - 수입선 다변화 제도 및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⑦외환 등 금융정보의 정기적인 공개 등 7개 

사항에 합의하였다.(김태성․성경륭, 2001: 439)

126)제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8),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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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국가적 위기 상황에 들어선 국민의 정부는 정부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김영삼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출범하였다.평
화적 정권교체와 국가적 위기상황이 그의 권위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려할 때에는 여타의 논란이 있을 수가 없었다.이것은
반대로 어떠한 지침이 없으면 정치권이 무력해지는 형국이 되기도 한다.127)

이러한 권위를 가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 기본
이념으로 삼고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
전을 추구하려고 했다.그러나 자유민주연합과의 연합정권 이었고 국회에서는 소수 의
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야당 시절 자신의 우군이었으며 국내외적으로 그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시민,노동 등 사회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선거공약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확인된 기존 정책

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비상경제대책위원회,노사정위원회,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민간단체 등의 건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행정 부처 및 당의
정책위원 들과 정책 협의를 거쳐 대통령 취임 시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128)

국민의 정부의 집권 초기 복지 정책의 기조는 생산적 복지로 체계화되는데,IMF경제
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발생 등을 거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신년사에서 “고통
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
다”라고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이것은 국정 지도체계상 실
천행동으로서의 시정목표라 할 것이다.이중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되는 복지부 소관 과
제는 선거 공약을 기초로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개선.이라는 항목에서 “국
민 건강보장을 위해 의료보험제도 개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한 노사정위원회
의 출범으로 시민 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의 정치이념과 정책목표를 자신들의 그것과 동
일시하여 스스로 정권의 자율성을 높여 주었다.사회 민주화를 기반으로 확대된 시민

127)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0), 

p.64.

128)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의 정부 품질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 보고서』 

199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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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을 과거 정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하면서 정
부의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자임하였다.김대중 정부는 정부출범과 동시에 외환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
였고,다른 한편 사회적으로 노사협조주의를 채택하였다.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동과 자본측에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이 결과 탄생한 것이 유
럽이나 남미의 조합주의와는 다르지만 형태상으로 유사한 ‘노사정위원회’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처음부터 초법적 기구의 성격을 띠면서 단 며칠만에 90여개의 합의

안을 도출하였다.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냐 없으냐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그
합의의 내용을 정부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정책 합
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외환 위기 극복 등 총체적 위기의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 직후 노사단체와 간담회에서 경제난국 태개를 위해 노사
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국난극복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129)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지세력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참여할 수 있었는가?그 이유는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라는 사회적 상황의 변
화를 이용하여 정권이 노동 측을 강력하게 제도화하였다는 점과 노동 측이 스스로 판
단의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상황논리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기조에 의하면 경제기반이 시장경제 위주로 재편되
면 노동 측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부에 협조
한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채

택된 의제를 국회의결을 거쳐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는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바로 의료
보험관리운영제도를 결정지은 계기이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22)))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요요요인인인
김대중 정부초기의 경제상황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문

129) 노사정 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현황 ․노사정위원회 활동현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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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1998년 실업율이 6.8%에 이르러 대량 실업자의 발생과 노숙자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된다.이들은 기존의 고용정책이나 실업정책 또는 생활보호정책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새로운 정책 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경제적 어
려움은 결국 그 극복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실업률의 증가,대량 노숙자의 발생과 함께
급격하게 심한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다.이 변화의 심각성의 정도는 아래 표를
통해 잘 나타난다.

소득계층
1996 1997 1998 1999

기준 지수 변화(%) 지수 변화(%) 지수 변화(%)

상위20% 100.0 120.9 20.9 127.7 5.6 132.4 3.7

20-40% 100.0 126.6 26.6 122.4 -3.3 120.8 -1.3

40-60% 100.0 104.5 4.5 100.8 -3.6 98.4 -2.3

60-80% 100.0 90.1 -9.9 84.3 -6.4 81.3 -3.6

하위20% 100.0 91.8 -8.2 82.3 -10.3 75.4 -8.4

자료 :통계청,도시가계 통계 연보의 10분위별 가구별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작성

<표 4-16> 도시근로자의 소득변화

        

위 표의 도시 가계의 소득변화를 보면 김대중 정부시기에 들어와서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성장률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게 특히 1998년과 1999
년에는 상위 20%만 점점 더 잘 살게 된 반면 그 나머지는 모두 더욱 못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하위 소득계층 20%가 더욱 그러하다.이러한 경제적 환경 변화가 의료
보험 관리 운영방식의 정책변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곧 관리운영의 통합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절감된 재정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인 사회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의료보험 완전 통합이 가능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6.25이후 우리나

라 최대 국난이라 할 수 있는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적 분위기 변화라 할 수 있
다.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대외 신인도 추락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의 연쇄적
인 부도,부도유예협약,화의,법정관리,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한국은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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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보유고의 고갈 등 일련의 사태 이후 1997년 11월 21일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공
식 요청하기에 이르고 1997년 12월 3일,IMF구제금융 합의 이후 공황에 의한 경기
후퇴가 더욱 심화되어 총체적인 국가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다.즉 사회적 혼란이 우
리나라에 닥쳤던 것이다.이 시기에 우리 국민은 국가적,사회적 위기상황을 어떠한 방
법을 통해서라도 이겨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IMF긴축 프로그램의 실행은 엄청난 구조 조정 비용과 막대한 실업 등의 문제를 불

러일으키면서 고성장 시대는 막을 내리고,저성장,고실업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각 기업들은 자체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금모
으기 운동을 벌이는 등 국가 부도 사태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
다.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나라 전체가 군살 빼기 및 긴축재정 등 구조 조정이 하나의
풍조처럼 사기업 및 공공기관 모두에 불어닥쳤다.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각종 공기업 민영화 등 관리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
며 의료보험 통합을 통한 관리 운영비의 절감 및 이로 인한 재정 적자폭 감소 등이 공
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

한 방안으로 노동자,사용자,정부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방안이 대두되었고 이것
이 노사정위원회라는 합의 기구를 낳게 하였다.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신 정
부는 노동 측에게 노사정 합의라는 틀을 제공하면서 정리 해고를 기정 사실화 하고 이
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벌 개혁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실업보험과 고용
보험의 부분 확대,실업 안정 기금 등의 확충을 제시하며 ‘사회적합의주의’를 제시한다.
130)이러한 사회적 변화요인이 의료보험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 후 노사정위원회는 의료보험 통합을 비롯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

구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30) 민주노총, 「한국경제의 위기와 IMF시대의 해법」 민주노통 정책 토론회 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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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참참참여여여자자자 요요요인인인

111)))정정정부부부
1997년 국회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보

건복지부에서는 1997년 12월 24일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재정공동화 사업을 할 수가
없고,그렇게 되면 정부가 연 2,500억원의 재정부담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1998년
에만 의료보험재정비용으로 정부는 약1조원을 추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여야 각 당에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이때까지도 정

부는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21세기 보건의료발전기
획단’을 설치하여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기획단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
라 실무작업을 진행하여 21세기 국가보건의료발전을 위한 4대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구체화한 실천목표와 세부시행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신 정부와 여당이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세울 때 이미 복지부는 실무 대

책반을 마련하였는데,노사정 합의사항인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발족하였다.
오랫동안 통합을 반대해 오던 복지부도 결국은 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앞에 순

응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정부는 의료보험통합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안’을 1998년
8월 입법 예고하고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이 과정에서 많은 찬 ․ 반 참여자
가 활동하였으나 통합이 정해진 대세였으며 법은 1999년 2월 8일에 공포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의보통합을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의 갈등이 첨예한 양상을

띠었고,찬․반대립이 극한에 이르자 정부와 여당은 김종필 국무총리를 주제로 당정회
의를 열어 당초 2000년 1월 의료보험조직통합을 강행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후퇴하여
조직통합을 6개월 연기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1999년 10월 11일 이를 확정
발표했다.완전통합을 놓고 참여자 집단의 조직적 요구표출이 찬․반양론으로 첨예하
게 맞섬에 따라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에서는 2000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의 양
대 노총의 표를 의식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통합 시행을 연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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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당당당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에 있어 국회의 입장은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당시와
같이 찬성 이었다고 할 것이다.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1997년 부분통합
시에 장차 전체통합을 전제로 부분통합을 지지해 왔고,여당의원이며 가장 큰 영향력
을 행사한 이성재 의원131)이 전체 통합에 적극 찬성한 것을 들 수 있다.그러나 정당
은 개개인이 별개의 기관이므로 상당수 의원들은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새정치국민
회의 의원으로는 김대중 정부 및 이성재 의원의 이념적 지향이 보다 이상주의적이고,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과거 기득권층이 선호 한다고 여겨지는 조합관리방식을 일시에 압도하
는 것이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의료보험통합의 정치적 이유가 당장에는 없는

것이었다.다만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부분통합에 적극적이었던 황성균
의원은 적극적 이었으나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고,이로 인해 한나라당 다수의 의
원들에게는 반대나 찬성의 뚜렷한 동기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132)

김대중 정부시기 정당 측에서는 정책결정과정 중 정책입법화와 대안작성에는 거의
활동이 없었고 다만 1998년 12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2월 23일
보건복지 상임위원회,1999년 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
다.이 외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보건복지부장관
의 자문기구이지만 의료보험통합이라는 원칙적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던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활동에 여당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이성재 의원은 법 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측의 움직임을 관찰

하고 여기에 적극 대응하였다.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완전통합 추진이 합의 되어 있
었으나 이것이 여당의 정책위 결의와 당무회의 결정을 거친 공식 당론을 아니고,청와
131) 이성재 의원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132)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0),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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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도 별다른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반대측 의원으로부터 의결 지연이나 시범 사
업을 제의해 올까 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직장의료
보험노조 중심의 한국노총이 반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그 서명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 냄으로써 법률 제정 반대 측 활동에 도덕적 상처를 입
히는 활동을 하였다.

333)))노노노사사사정정정위위위원원원회회회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제2건국운동 등 정부주도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사회개
혁을 주도하였다.
1998년 1월 15일 노․사․정 및 정당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되었고,노사정

위원회는 ‘대통령인수위’미제로 남겨둔 의료보험통합안을 매듭짓고 이를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포함시켰다.협약 내용은 “정부는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및 적
용확대를 위하여 1998년 중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있고,추진 내용은 ‘의
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지역,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공단을 통합 일원화하는 의료보험법안을 19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협약이 곧바로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으나,당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를 과거의 여당이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소수이
지만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막중한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관계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강력히 집행하려고 하였던 관계로,노사정위원
회의 논의내용을 국회에서 추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적용확대’관련사항은 자영자 소득파악 개선,의료보험에 대

한 정부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의료보험을 통합 할 경우 직장 근로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증가 할 것이라는
노사단체의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1998년 12월 1일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자영자 소득
파악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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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 적용확대는 원안대로 합의하였으나 정부 재정 지원문제는 한국노총을 제외한
참석위원 전원이 합의를 하였으나 한국노총이 정부 재정 지원 수준을 50%까지 올리겠
다는 명시적 약속을 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하여 합의가 아닌 ‘논의결과’로 정
리하기로 하였다.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논   의   내   용

자영자 소득파악문제(합의안)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보험료 공평부과에 필수적인 

  소득파악을 향상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2000년부터 시행

  토록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보건복지부, 국세청, 사회

  보험관련인사, 노․사 및 지역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료 공평부과방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 협의한다.

급여범위 확대문제(합의안)
 - 정부는 의료보험급여의 점진적인 확대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한다.

정부 재정지원문제(논의결과)

 -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지원

  관련 예산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최소한 현재의 수준이하로 하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자료 :노사정위원회,1998년도 노사정위원회 활동 현황,1998.12

<표 4-17>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444)))이이이해해해관관관계계계집집집단단단
(1)의료보험통합일원화 및 급여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의보연대회의)
여야 정권교체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의보연대회의는 1997년 말 국민의

료보험법이 공포 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대체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통합작업에
미온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98년 1월
22일 신 정부의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대통
령직인수위원회와 신 정부의 핵심인사 등에도 의료보장 개혁방안에 대한 의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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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입장을 전달하였다.이와 더불어 의보연대회의는 신 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인사
정책에도 적극 개입하여 윤성태133)의료보험연합회장의 사회복지 수석 내정설이 여론
에 오르자 의료보험통합에 반대하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
명서를 집중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의보연대회의는 조합관리방식을 주장하는 이들의 통합을 반대한 이유는 ‘집단이기주

의’에 있다고 하면서 “재벌,직장조합대표이사,직장의료보험노조는 기만적인 통합반대
책동을 즉각 철회하고,여야 정치권은 의료보험통합 일원화법안 연내 제정 약속을 즉
각 이행하여,정부는 농어민,도시 서민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의료보험통합법
안에 명시하고,정부는 예방,필수진료,재활까지 보험혜택을 확대하여 국민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의보연대회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합관리

방식 지지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1997년 부분통합을 주장할 때는 다소 간과한 듯한
정부 재정지원 50%문제를 다시 강조하였다.
의보연대회의에 소속되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협의회,전국농민회 등

23개 사회․시민단체는 의료보험통합 지지단체인 건강연대를 1999년 7월 20일 구성하
여 의료보험통합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확대 등 이제까지
의보연대회의에서 행하였던 의료보험통합 지지운동을 벌여 나갔다.

(2)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1994년 단일노조를 결성하여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지역의료보험노조는 실질적 이해

관계의 동기에서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과 의보연대회의와 함께 신 정부가 의료보험통
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나갔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IMF체제 극복을 위해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김

대중 대통령의 긴급한 요청에 대하여 일면 협조를 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 총력투쟁  

133) 윤성태 의료보험 연합회장은 5공화국 당시 대통령 비서실 사회문화 담당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료보험

이 통합되면 대통령의 통치권에 부담이 온다’는 논리로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의료보험 통합성

사를 무산시켰다. (의보연대회의 성명서, 1998.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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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를 천명하는 등 위협전략으로 정부나 재계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의료보
험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위원회에서의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
방안,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등을 포함한 12개 의제를 선정한 것 중에서 하
나인 사회복지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대책을 채택하였는데,그 구체적 내
용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을 요구한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에 대해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은 민주노총이다.1997년

11월 1차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이 임박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국회,언론사,정부 등을
상대로 전 사업장이 참여하여 의료보험통합일원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법안
이 입법화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또한 시기마다 사회개혁 요구 안으로써 의
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입법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민주노총의
이러한 활동을 1997년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통합을
가져왔고,궁극적으로 의료보험 완전통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

(3)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직장의료보험노조은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하여 1997년 말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시에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이 전체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하게 되었다.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직
장의료보험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의료보험의 전체통합을 주장할 때에도 한국
노총은 별 의사 개진 없이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의료보험통합을 노동계 일반의 요구사
항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그렇게 된 데에는 한국노총이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뚜fut
한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정부의 조합관리방식 정책에 대한 평소 정책적
검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그 후 직장의료보험노조가 1998년 6월 한국노총에 가입하
고 근로자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의료보험통합을 적극 반대하자 한국노총도 국민건강보험
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직장의료보험노조와 함께 활동하게 된다.
직장의료보험노조가 주로 활동하는 수단은 성명서 발표,언론에서의 홍보,서명운동

등이었다.그러나 직장의료보험노조와 한국노총의 국민건강보험법 반대의 활동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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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의 반대 노조의 보도에도 불구하고,노사정위원회 결정의 정치적
영향,통합으로 입장을 바꾼 정부의 정책방향,국회에서의 통합 분위기 등에 따라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또한 그들의 영향력은 국민건강보험법 작성에서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그 이유는 첫째,반대측 입장을 가진 인사가 의료보험통합추진
기획단에서 비록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도 반대측의 의견은 의보통합 추진을
위한 기획단인 만큼 처음부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고,둘째,추진기획단의 의원이 외
견상 찬․반 양측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내용에서 보면 통합 찬성 측
의 인사는 적극적인 전문가들이 다수인 반면 반대측의 인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제되
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이러한 것은 통합주장 측의 참여 전략이기도 하다.134)

제제제 333절절절 소소소 결결결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은 한국 사회를 급격히 변화시켰다.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은
야권 분열에 힘입어 신 군부세력을 계승한 노태우 후보에게 돌아갔고 국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국민들은 비록 대통령은 구 정치세력의 계승자를 선택하였지만 국
회는 새로운 세력에게 돌려주었다.
1988년 정권이 바뀌고 정부 내에서 의료보험 통합주장이 제기되었고,사회부문에서

는 농민을 비롯한 의료전문단체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으며,야당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는 의료보험통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의료보험통합은 권위주의 정권과의 차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었다.통합주의 주

창자들은 사회의 요구를 체제 의제로 전환시켜 국회를 상대로 정책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제는 여전히 통치권 논리로 통합을 거부하였다.이들 조합관리방식

을 지지한 관료들은 통합관리방식을 여전히 반 정부적이고 체제위협적인 것으로 인식
하였던 것이다.
결국 여야공동으로 의료보험통합이 결정되었다.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을

134) 이홍윤 전게논문,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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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김영삼 정부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치민주화

세력과 과거의 권위주의 세력이 연대한 정권이라는 것이고,두 번째가 호남을 포위한
영남과 충청의 지역간 연합정권이라는 점,셋째가 권력초기에는 정치민주화의 연장선
에서 강력한 권력융합적 정치구조를 가졌으나 후기에는 외환위기와 자연스런 레임덕으
로 인하여 거의 권력의 공백 상태를 맞이하였다는 점,넷째가 지역균열의 정당정치의
수혜자이자 첫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시 의료보험통합은 정치,행정,사회의 요구가 맞부딪친 접점에 존재하였

다.의료보험통합에 대하여,사회부문에서는 급여의 확대와 조합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하여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잉여금을 전체 보험재정으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행정부는 의료보험통합문제를 단순한 조직관리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
하여 조합 간 상호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광역조합관리방식으로 할 것을 고수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료보험통합을 조직관리의 효율성 차원으로 해석하면서 우선 지역의
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부분통합방식을 결의하였다.
통합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부족한 만큼 통합을 위
한 조건을 먼저 구비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
서 완전통합을 전제로 부분통합을 이루어 낸 것은 타당하였다고 본다.
김대중 정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정치체제이다.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

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던 만큼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첫째,그동안 형성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 너무 두터워 정치,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강력한 다수야당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쉽게 정부의 정책을 결정할 수 없었다.그래서 김
대중 정부은 사회세력을 정권의 기반으로 개혁정책을 펴나갔다.
김대중 정부은 통합관리방식 주창자의 정책대안을 수용하면서 조합관리방식을 지지

하는 관료들을 정부 바깥으로 추방하였다.그러나 조합관리방식 지지자들은 노동자의
보험료 급증과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의 저조를 근거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세력은
확대해 나갔다.그리고 부분적이지만 투쟁의 성과를 거두었다.의료보험조직통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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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뒤로 늦추고 재정통합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이다.이 시기에는 정권의 변화
가 곧바로 정책변화를 가져왔고 정책 담당자도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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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국민건강국민건강국민건강국민건강((((의료의료의료의료))))보험정책 보험정책 보험정책 보험정책 결정과정의 결정과정의 결정과정의 결정과정의 비교분석비교분석비교분석비교분석

제제제 111절절절 정정정책책책환환환경경경

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환환환경경경 변변변수수수

111)))정정정치치치체체체제제제의의의 성성성격격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은 사회복지사안에 관련된 잠재적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으
로 굴절되기 마련이다.즉,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사회적 요구의 표출이 자유로이 허
용되어 있는 만큼,복지정책의 결정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각 정부별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명해 보면,우선 노태우 정부(1989년)는 의료보험 관

리방식에 관해 조합관리방식과 통합관리방식이 대립되던 시기로서,과도기적 권위주의
체제하에 놓여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물론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는 측면에서 외견상 정통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
결된 것으로 비추어졌으나,정권의 본질적 속성 자체가 태생적으로 군부정권의 연장이
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이는 1987년의 선거과정에서 노태우 후보가
스스로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정치체제의 성격이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고,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인 정치사회개

혁을 시도하고 있었던 1997년에는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욱 높아졌
다.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인 1988년 통합의료보험법안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민자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이러한 적극성이 상당 부
분 감소되었다.그러나 새롭게 전환된 체제의 속성으로 인해,전임 노태우 대통령과는
달리 사회부문의 거센 요구에 직면해 거부권 행사 등의 독단적 방식을 통해 의료보험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이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비록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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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일지라도 강화된 사회부문의 요구와 경제적 합리성에 정면으
로 역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또한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한보 비리,친인척 비리,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공식적으로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로 출범하였지만 그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5대 대통령당선자로 김대중 후보를 확정 발표한 1997년 12월
19일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특히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게되어 정부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김영삼 정부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국정책
임을 맡았다.
정권초기 그의 정치적 권위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위에 더하여,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에 대한 적응 경험이 없는 관료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가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관망하는 동안,그를 지지하는 확실한 유권자층의 존재
로 더욱 높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그가 어떤 정책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
히는 한 여타 논란은 여권에서는 거의 없게 되었다.

222)))정정정당당당간간간 경경경쟁쟁쟁구구구도도도
  사회복지정책결정은 정당간 경쟁구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노태우 정부에서는 한
국의 국회내 권력관계는 여소야대의 국회기였다.이 시기는 총 299석 중 여당인 민주
정의당은 125석을 차지하고,야당인 평화민주당은 70석,통일민주당은 59석,그리고 신
민주공화당은 35석을 차지했다.국회활동에서 여당의 독주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은 활발히 발휘되었다.그리고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하에서 국회
의 주도권을 장악한 야당은 지역적,계층적 지지기반이 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비록 민정당이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
의하기는 했으나 전 국민적 개혁 요구에 자극 받은 국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기존 의료
보험체제를 의료보험통합일원화로 개혁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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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에서 정당의 경쟁구도는 여당인 신한국당이 과반수의석(총 299석)에 미
달하는 139석을 차지하고 국민회의 79석,자민련 50석,민주당 15석,무소속 16명으로
여소야대였으나 국회개원 때는 무소속 및 야당의원을 영입해 151명인 안정 과반수를
확보했다.이러한 구도하에서 두 개의 법안이 여야에 의해 발의되었고 의료보험이 사
회보험의 두 기능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통합되어야 함
을 명시한 통합법안이 통과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 1997년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을 통한 부분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신한국당 황성균 의원은 적극적이었으나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고,이로 인해 한나
라당 다수의 의원들에게는 반대나 찬성의 뚜fut한 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시기 정당측에서는 정책입법화나 대안작성에는 거의 활동이 없

었고 다만 1998년 12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2월 23일 보건복지
상임위원회,1999년 1월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때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1988년 1997년 2000

민주정의당 125석 신한국당 157석 한나라당 133석

평화민주당 70석 새정치국민회의 78석 새천년민주당 119석

통일민주당 59석 자유민주연합 45석 자유민주연합 17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비교섭단체 19석 비교섭단체 4석

비교섭단체 10석 - - - -

합     계 299석 합     계 299석 합     계 273

※ 당해연도 정기국회 회기중 의석수 분포

<표 5-1> 정당별 국회 의석수

 

333)))선선선거거거주주주기기기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정치권력의 분포가 결정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선거에서의 승리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특히 집권세력은 선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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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추어 경제정책들을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노태우 정부의 경우 선거주기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의 관련은 복잡한 양상을 보

였다.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중간평가는 정책의 산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정치일정의 하나로 간주될 수도 있다.그러나 중간평가를 헌법적 질서에 기초한
안정적인 정치과정의 일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실제로 평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담합으로 3당합당이 이루어지고,그 결과 탄생한 집권 민자당과 평민당간의 정치적 거
래를 통해 중간평가 자체가 실종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이를 정치적 경기순환론
에서 제시된 선거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

기 위해 야당은 물론 집권당조차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일
원화정책의 추진에 동의했다.각 정당들은 1983년의 이른바 보사부 파동이래 통합일원
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온 보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 등 통합에 적극 반
대하는 이해관계집단들의 로비와 각종 반대활동에도 불구하고 통합의보 입법을 강행했
다.이에 따라 동 입법안은 이례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의 입법과정들을 신속
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1996년 총선 당시까지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언급이 없던 신
한국당이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통합일원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
적 통합법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해서 재야시절부터 찬성의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대선 공약으로서 의료보험통합제기,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의 100대 국정과제로서의 의료보험통합 선정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999년 신년사에서 고통도 같이 나누면서 나름대로 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이것은 국정
지도 체계상 실천행동으로서의 시정목표라 할 것이다.이중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는 선거공약을 기초로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행정 개선
이라는 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위해 의료보험제도 개선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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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환환환경경경

111)))의의의료료료보보보험험험 재재재정정정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에 제정된 이래 강제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
범사업에 머물러 왔으나,1976년의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그 수혜범위가 크게 확장되었
다,1988년 1월에는 의료보험제도가 농어촌의 지역단위에도 확대 적용되고,같은 해 7
월에는 도시지역 단위에도 확대 실시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이와 더불어 조합관리방

식에 의해 시행되던 의료보험제도하에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심화되자 지역의
료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은 한층 증가하게 되었다.산업구조의 변화,직종간,지역간
격차의 확대에 따라 조합간 재정격차는 다소간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
한 구조적 여건 하에서 경제적 능력이 큰 보험자들을 단위로 구성된 직장의료보험조합
혹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조합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1981년의 시범사업 당시부터 계속해서 재정적자 상태에 놓여왔으며,1988년 농어촌지
역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율이 50%에 이르렀으나,1990
년대 이후 대부분의 조합이 재정적자를 나타내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들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이는

결국 기존 조합관리방식 관리운영체계의 유지에 결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보험자 단체의 난립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과도한 지출과 위험관리기능의

약화,자격관리의 복잡성,각종 조합간 재정 불균형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통
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난 심화라는 변수는 노태우 정부에서는 존재하지는 않

았으나,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능력에 압박을 가하는 주요한 경제적
변수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는 이전 정부보다 의료보험 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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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의 문제는 국가의 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게 되었다.통합함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전 국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보험통합만으로 재정확보가 어렵게 되자 인원감축(구조조정)을 단행했다.불필요

한 인력감원으로 재정확보를 꾀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22)))경경경제제제 성성성장장장률률률
 1980년 벽두부터 정치 불안과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심화되어온 과도한 설비투자의
결과 한국 경제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의 이
른바 3저 호황의 결과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1986년의 경우 명목
GNP기준으로 12.9%의 성장을 기록했으며,이듬해에는 13% 성장으로는 놀라운 성장
의 추세를 이어갔다.
GDP기준으로 보더라도 1986년과 1987년에 연속으로 1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이

듬해인 1988년에는 다소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수준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추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
었다고 할 수 있다.이 시기에는 국민 1인당 부담 능력을 의미하는 1인당 실질 GNI도
각각 1986년,12.5%,1987년 12.5%,1988년 11.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 경
제상황이 호조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의 집권 초반기 경제 지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할 수 있

다.1994년과 1995년에 각각 8.3%와 8.4%의 GDP성장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
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1996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6.8%로 감소했고,1997년에는 당시 한국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을 밑
도는 5.0%의 성장에 그치고 말았다.
급기야는 1997년 말 IMF구제금융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경험할 만큼

이 당시의 경제 상황은 급격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시기<표 4-6> 도시근로자의 소득변화를 보면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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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998
년과 1999에는 상위 20%만 더 잘 살게되고 반면 나머지는 더욱 어려워지는데 최하위
소득계층 20%는 더욱 그러하다.

333)))사사사회회회적적적 요요요구구구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대안이 실시되지 못하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
황하에서 조직화된 역량을 결집한 관련집단이 등장해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시도할 경
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정책이 시행되게 되고 따라서 정책의 실질적 정당성은 확
보되게 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하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조직화의

수준이나 요구의 표출 회수 및 강도 등에서 미미한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그러
나 민주화 이행 게임이 시작된 198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노동운동으로 조직화 수준이
나 집단 행동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1987년 한해 동안의 총 노사분규 회수는
3,74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1,258%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1987년 상반기
당시 노조 조직률은 14.7%에서 하반기에는 17.3%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의료보험통
합일원화 정책이 의제화된 198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0% 가량 분규 회수가 줄어
들기는 했지만 노조 조직률이 22%로 크게 상승하는등 이 기간 중 전반적으로 사회적
요구는 민주화 요구를 타고 크게 활성화되었으며,이는 복지정책 전반은 물론 의료보
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과정에도 유리한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경우 절대적인 노사분규 회수는 크게 감소했다.1990년대 후반의 분규 회

수를 기록한 시계열 자료를 볼 때 이 기간 동안의 노동쟁의 신고 건수는 600-800건대
로 나타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노조조직률도
198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1990년대 내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고,의료보
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 시점인 1997년의 경우 13.5%에 머무르고 있었다.그러나 양적
인 분규 회수 및 노조 조직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사
회적 요구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적절치 않다.왜냐하면 교섭력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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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이 강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출현이 일정하게 사회적 투입능력
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중심의 조합관리방식의 성격을
벗어나 전사회적인 관점에서 의료문제를 인식하고,과거의 노동운동 세력과는 달리 의
료보험통합일원화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등 질적으로 세
련된 활동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성장한 시민사회와 진보적인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이해관계집단
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소수의 이익단체나 압력집단으로 정책결정의 외부에서
문제제기나 정책비판 정도의 역할을 하던 이해관계집단들이 김대중 정부 시작과 함께
정부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였다.또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구조조정의 개혁추진
을 위해 노동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444)))GGGDDDPPP대대대비비비 사사사회회회보보보장장장 및및및 사사사회회회복복복지지지예예예산산산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예산 지출 규모는 노태두 정부 들어 2배로 증가
했으나 GDP대비 예산은 1980년-1990년대 내내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례적
으로 1989년에는 GDP대비 1.3%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33%나 증가하기도 했지만 절
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여전히 빈약한 지출 수준에 그쳤다.1990년대 들어서도 완만
한 증가세가 이어져 김영삼 정부의 경우 그 수치는 1.4%에 달했지만 여전히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예산 지출규모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있
었다.이러한 사실은 노태우 정부의 GDP대비 총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OECD 22
개 국가의 평균치에 비해 1/3수준에 그쳤던 데서도 확인된다.이를 통해 노태우 정부
이후의 지속적인 복지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할 때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지출은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태우 정부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에 대한 인식이 과거 국가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려는 사
회 부문의 압력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비중이 다소간 상향 조정되었을 뿐 오
히려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이처럼 절대적,상대적으로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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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상황의 변경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자극하는 요인인 동시에 결
과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모두 산적한 사회복지정책 과제 중에서도 기본적인 사

회보장정책에 해당하며 정책의 수혜자가 가장 광범위한 의료보험 분야에 대한 정책대
응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제제 222절절절 참참참여여여자자자

111...대대대통통통령령령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 초반기 이른바 보사부 파동을 경과하면서 1차 통합논의를 좌
절시킨 이후 1987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보사부와 민정당간의 당정협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하게 조합관리방식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당초 1987년의 당정협의 결과는 보사부안
대로 조합관리방식으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되,향후 이를 통합관리방식으로
변경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었다.
그러므로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의 대선 과정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을 때는 이미 조합관리방식에 의한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었
다.그러므로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원을 얻은 것
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보사부와
이익관계집단인 전국의료보험조합의 측면 지원과 언론의 호응을 업고 거부권을 행사함
으로써 통합일원화 정책을 무산시킨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해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결국 당선 이후에는 기존 조합관리방식
제도로의 현상 유지를 택했다.김영삼 대통령은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경제기획원(1994.12이후 재정경제원)과 보험재정의 부실 및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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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보건복지부의 논리를 수용했다.집권 초반 김영삼 대통령
의 강력한 개혁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자당은 물론이고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인 김대중이 정계를 은퇴한 야당은 구심점을 상실한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이러한 가운데 의료보험통합의 정치적 의제화는 억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이 정계에 복귀해 자민련과 공조를 통한 대선전략을 구체화시켜 나가

면서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유리한 통합의료법안을 발의하자 정책체제 내부의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1997년 후반기에 정국 주도력을 급속히 상실한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반납하자 불투명한 대선 결과를 우려한 여당도 농어촌 출신 의원들을 중
심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의보통합법안을 추진하기 시작
했다.결국 집권 후반기의 김영삼 대통령은 여야가 동 법안의 국회 입법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김영삼 대통령은 여당 내의 정치권력
이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당적마저 이탈한 상황에서 거부권과 같은 극단적
방식의 정치적 수단을 행사할 명분이나 의지를 보유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다른 정부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뚜fut했다.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의료보험의 통합을 야당시절부터 지지하였
고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의료보험통합에 매우
적극적인 이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참여자였다.
결론적으로 각 정부별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한 참여자 변수인 대통령의 역할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22...국국국회회회

노태우 정부의 경우 여당인 민정당 내부에는 보건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관리방
식의 의료보험 제도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다.이들은 복지주의적 신념에
기초해 통합관리방식의 노선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 의료보험이 제대로 정착되기
힘들다는 견해를 보유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들은 과도기적 권위주의 체제하의 정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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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속에서 일정하게 당론에 기속되면서 당론과 배치되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
로 표출하지는 않았다.그러나 여소야대 국면하에 정치적 환경이 통합법안의 통과에
일정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자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민정당 지도부가 사회적
요구와 여소야대 이후 민주화된 의회구조하에서의 역관계에 밀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
사를 전제로 정략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한 단일법안의 통과에 동의하자 여당 소속
보사위원들도 미약하나마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적극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러한 구도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다.주지하다시피 새정치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1996년 1월 30일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안’을 공동 발의했
다.그러나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 의석만으로는 동법
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는 동 법안이 11개월 째 표류하다가 다
수당인 신한국당이 1997년 10월 30일 황성균 의원외 30인의 명의로 지역의료보험과 공
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부분적 통합법안을 제출하자 급속히 진전된 사실에서도 확
인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성재의원의 이념적 지향이 보다

이상주의적이고 당시의 정치․경제적 상황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이행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과거 기득권층이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조합관리방식을 일시
에 압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여겨진다.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통합의 정치적 이유가 당장에는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정책결정과정간에는 야당소속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서 뚜

렷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333...정정정당당당

노태우 정부의 경우 여소야대의 경쟁적 정당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사회의 요구를 반
영하려는 정치적 합리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여야 정당간에는 현실적인 정책
실현 의지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했다.노태우 정부 국면에서 여당인 민정당은 적
극적인 통합의지를 지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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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민정당은 국회 내 세력관계와 야당의 강력한 입법 의지에 밀려 정략적으로
통합법안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결국 민정당이 의도한 바대로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합리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일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여당의 입장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신한국당은 1989

년 이후 통합법안이 불발로 그친 이후에도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자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여 극적으로 통합법안에 찬성했다.결국 사회적 요구의 투입과 이에 대한 정치적
반응으로서의 여당의 정책적 입장 변경으로 1997년 12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
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조직통합이 결정되었다.야당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여당이 일정한 태도변화를 보임으로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여당과 야당은 재정통합의 시기 등의 세부사항에서만 이견이 있

을 뿐 건강보험 조직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는 야당시절부터 통합을 주장해 왔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통합에 찬성하였다.재정통합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통합반
대법안을 발의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기도 하였지만,1981년,1988년,1997년에
있었던 통합노력에서 여야는 항상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켜왔다.2001년과 2002년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은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보건복지부가 이해관계집단의 압력에 무력한 모습을 비판하였다.
연구대상인 각 정부별 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 확인된 여야정당의 입장은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변화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각 정당의 합의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다.

444...이이이해해해관관관계계계집집집단단단

연구대상인 각 정부별 정책과정에는 의료보험통합 진영과 조합관리방식 진영의 제
이해관계집단들이 연합을 형성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존재했다.
의료보험통합 진영과 조합관리방식 진영의 연합 형성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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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확인되었다.
첫째,정책결정과정에서 이익투입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핵심 세력이 변화되었

다.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중심의 조합관리방식의 성격을 벗어나 전사
회적인 관점에서 의료문제를 인식하고,의료보험통합일원화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
시하는 등 핵심적인 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했다.이러한 양상은 농어민이 정책 의제화
단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료보험증 반납 및 보험료 납부 거부투쟁이라는 자연
발생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인적자원 동원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
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민주노총의 가세에 따라 통합의료보험정책을 요구하는 사
회적 투입능력에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둘째,정책체계 외곽에 존재하는 통합의료보험 진영의 참여자들의 투입능력이 연합

의 확대 재편을 통해 크게 강화되었다.1994년 4월에 결성된 의보연대회의는 시민단체,
학자 등 전문가,민주노총 중심의 노동계,전국농민회총연맹 중심의 농민단체,여성단
체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규모 연합조직이다.의보연대회의는 참여단체의 규모와
자원,참여집단 수,활동방식,그리고 연합활동의 내용적 수준 등의 측면에서 1988년
당시의 의보대책위를 압도했다.
이에 비해 조합관리방식 진영의 연합은 여전히 느슨하거나 암묵적인 형태로 존재했

고,노태우 정부에 비해 새로운 참여자들의 참여 또한 두드러지지 않았다.조합관리방
식 진영 가운데 가장 건실한 재정을 유지하고,인적 자원 등의 가용자원도 비교적 풍
부한 직장의료보험노조도 통합관리방식 진영의 지역의료보험노조와 비교해 볼 때 전반
적으로 소극적인 활동에 그쳤다.직장의료보험노조의 소극적 태도를 보인 까닭은 1997
년 초까지 정부가 기존 제도를 고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활동의 유인을 느끼지 못했고,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의 부분적 통합만을 규정한 통합법
안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시 노사정위원회는 건강보험통합에 합의하고 그 의제가 국민건강보험법

이 되는 건강보험 운영체계 선택에 결정적인 시작점을 마련하였다.1998년 1월 15일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에 성공하여 IMF 위기극복의 결정적 계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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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실천하였다.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하여 1998년 중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제2기 노사정위원
회에서 통합과 관련한 자영자 소득파악문제,급여범위확대,의료보험에 정부재정지원
문제를 합의 하였다.
요약하자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의료보험통합법안의 정책결정 국면에서는 기존 조합

관리방식의 의료보험정책의 문제점이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심각하게 노출된 상황
에서 통합을 지지하는 농․어민의 이익투입이 건재한데다 민주노총이라는 또다른 집단
의 조직적 이익투입이 추가되었다.이러한 양상은 한층 강화된 연합의 능력과 결합되
어 결과적으로 노태우 정부보다 활발한 이익투입 활동이 전개되었으며,김대중 정부에
서는 노사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원활한 정책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cxxix -

제제제 333절절절 소소소 결결결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각 정부별 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5-2>,<표 5-3>과 같다.

각 정부

변수

노태우

(1988년 의료보험법안)

김영삼

(1997년 의료보험법안)

김대중

(2000년 건강보험법안)

정치적

환경

변수

정치체제의 성격

과도기적 권위주의 

체제

(민주화 이행기)

민주주의 체제

(민주주의 공고화기)
민주주의 체제

정당간 경쟁구도 여소야대
여소야대→과반수 의석 

확보(여당)

여소야대→과반수 의석 

확보(여당)

선거 주기

87년 선거과정에서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제시

의보통합일원화 

정책의 추진 

동의→통합의보입법

강행

의보통합에 대해 계속 

찬성 입장(통합)

사회․

경제적

환경

변수

GDP 대비 

사회복지예산

복지예산은 증가했으나 

GDP대비 예산은 

완만하게 증가

완만한 증가

IMF시 대폭감소→ 

다시 증가 (98년 강화)

(완만한 증가) 

99년부터 증가

사회적 욕구
노사분규 횟수가 

폭발적 증가

노사분규 횟수가 크게 

감소

사회적 합의기구

(노사정위원회,

노사분규감소)

의료보험 재정 ․

대다수 

지역의료보험조합 

적자 발생

지역의보조합 적자심각 

대안책으로 통합

(지역＋직장)

경제 성장률
전반적 경제 상황이 

호조

집권초반은 양호한 

상태 유지

→ 후반기 상황은 악화

경제성장률의 신장

(하지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

<표 5-2>각 정부별 정책 환경 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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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

변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 통 령

조합방식에 의한 전국민 의료

보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

었으므로 통합일원화 방식에 

거부권 행사

(소극적)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하

겠다는 공약을 제시. 당선 후 

조합방식제도로의 현상유지

(보험재정의 부실 및 보건복

지부 논리 수용)

(적극 → 소극)

의료보험통합에 가장 적극적

인 행위자

(적극적)

국  회

통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

도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

(여당소속 보사위원들이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적극성을 보임)

(적극적)

야당의석만으로는 법안이 국

회통과가 어려운 상황. (신한

국당 황성균 의원 외 30인의 

명의로 부분통합안 제출.)

(여․야 의원 모두 적극적)

이전 정권에서의 여당의원이 

야당의원으로 바뀌자 통합의 

정치적 이유가 당장은 없어

짐. 따라서 야당의원들은 소

극적 자세를 취함.

(여당은 적극적, 야당은 소극적)

정  당

여당인 민정당은 적극적인 통

합의지를 지니지 않았다. 하

지만 야당의 강력한 입법의지

에 밀려 정략적으로 통합법안

에 대한 야당의 요구 수용.

(여-소극적, 야-적극적)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통합법안에 찬성(여

당).

(하지만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

(여당-마지못해 수용, 야당-

적극적)(국민의료보험법제정)

여당과 야당은 재정통합의 시

기 등의 세부사항에서만 이견

이 있을 뿐 건강보험 조직 통

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

됨.(국민건강보험법제정)

(적극적)

이해관계집단

통합일원화입장 - 의협, 농민

단체. 진보적 보건의료인 단

체, 빈민단체(적극적)

․조합방식유지 - 통합일원화 

적극적 반대

┌ 경 총 - 통합일원화 적극적 반대

└ 전경련 - 통합일원화 소극적 반

대

통합일원화 - 전국농민회총연

맹, 민노총, 지역의보조합, 시

민단체, 빈민단체, 진보적 보

건의료단체.(적극적)

적극적 반대 - 의보연합회, 경

총

소극적 반대 - 한노총, 직장

의보조합, 공․교의보조합

․직장의보노조 - 1997년말 국

민건강보험법 재정과 관련 적

극적인 반대투쟁

․한국노총 - 노동계 일반 요

구사항으로 동의하는 입장

(적극적)

․지역의보노조와 민주노총 - 

의보통합추진에 영향력 행사

․의보연대회의 - 통합지지(반

대인사 핵심요직 배제)

<표 5-3>각 정부별 참여자 변수 비교

먼저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로서의 지역의료보험 재정난 악화는 1988년 조합관리방
식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된 이후 몇 년 동안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적자 누적이 기존 정책의 부정적 효과 때문이라는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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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확산되자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회부문의 명분이 강화되었으며,이러한 상
황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이 재차 의제화 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이는 또한 참
여자들이 통합관리방식으로 정책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적 환경변수로서의 정치체제는 선거로 대표되는 민주적 경쟁 절차의 안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자원 및 전략의 유형 변화
에도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정책과정에서는 정치체계가 그 성격이 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여부에 따
라 대통령의 권력 행사방식을 상이한 정도로 제약함으로써 특정한 정책의 산출에 간접
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정치적 환경변수 중 하나인 선거의 영향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다.선거에 임박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참여자들의 이익투입 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며,특히 특정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선거에서의 득표를 연결하기 위해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
회의원이 사회부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대통령 선거를 목
전에 둔 1997년의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 실례이다.
대통령은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권력의 자원과 행사방식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동

시에 권력의 중심에 놓여 있는 특별한 참여자로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타 참여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대통령의 리더십은 특정한 정책목
표의 상위에 놓여 있는 국정운영 기조를 매개로 정책결정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했다.여야합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태우 대통령과 의료보험제도는 통합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
시했으며,당선 후 조합관리방식으로의 현상을 유지한 김영삼 대통령과 꾸준히 의료보
험통합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의 성패
를 엇갈리게 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정치체제의 민주화로 인해 국회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이에 따라 당총재직을 겸

임한 대통령 리더십의 성격이 변화하자 상대적으로 의원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여․야의원간의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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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따라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노태우 정부에서는 통합관리방
식의 의료보험 제도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 존재했으며,여당 의원들이 적극성을
보였고,김영삼 정부에서는 야당의석만으로는 법안이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
나 여당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분통합이 이루어졌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전 여
당의원들이 야당으로 바뀌었으며,적극적인 자세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였지만 정
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체제 민주화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를 조직화된 사회부문의 출현과 이를 기반으

로 한 이익투입 활동의 활성화로 나타났다.1990년대에 들어서는 과도기적 권위주의
체제 시기인 1980년대 후반에 비해 격렬한 노사분규 등과 같은 사회적 요구 표출은 크
게 감소했다.그러나 사회부문의 이익분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특정 영역
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을 이슈로 한 조직적 요구들이 급증했다.이에 따라 집단들의
자원 및 활동방식이 다양화되었고,이익투입 통로가 제도화,다변화되는 현상도 심화되
었다.의보대책위의 의보연대회의로의 확대 재편은 질적,양적 측면 모두에서 성장한
통합관리방식 진영의 연합활동 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 결과 1997년의
정책결정 국면에서 통합관리방식 연합의 활동은 조합관리방식 진영의 느슨하고 암묵적
인 연합 활동과 일정한 격차를 유지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각 정부별 의료보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서구의 논의들 속에서 폭

넓게 받아들여져 온 사회복지정책의 산출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분
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최종적으로 도출된 변수들 가운데 의료보험제정,즉 지역의료
보험조합의 적자발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치적 환경변수이거나 정책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참여자 변수군에 속한다.
결국 정치체제의 성격,선거주기라는 정치적 환경과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기반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다양한 자원을 경쟁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정책의 결과를 바꾸려
고 시도한 다수의 참여자들이 각 정부별 정책결정과정의 상이한 정책적 결과를 산출한
주요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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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6 6 6 6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제제제 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의의의 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1977년 의료보험법의 제정 이래 20년간 논란이 되어 온 의료보험통합일원
화를 각 정부별로 구분하여 통합일원화 시도가 노태우 정부에서는 왜 실패하였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부분통합,김대중 정부에서는 완전통합으로 제도화 될 수 있었는가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보험(현 건강보험)통합결정과
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전환과정의 환경적 조건과 함께 미시적
동향 아울러 규명하는데 있다.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연구대상인 각 정부별 정책환경요인과 참여자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환경 변수인 정치적 환경변

수(정치체제의 성격,정당의 경쟁구도,선거주기),사회․경제적 환경변수(사회복지예
산,사회적 요구,제성장률,의료보험재정)와 참여자 변수(정부,정당,의회,이해관계집
단)로 나누었다.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보험통합정책결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환경변수로는 정치적

환경변수를 들 수 있다.즉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은 잠재적 복지 수혜층의 사회적
요구의 표출과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동태
적 성격을 설명해 주는 주요한 정치적 변수로는 정치체제의 성격,정당간 경쟁정도,정
치적 필요성으로서의 선거라는 정치적 요인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로는 사회복지예산,사회적 요구,경제성장률,의료보험

재정 등을 들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정책결

정요인인 참여자는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 혹은 이념에 비추어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
거나 불리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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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정책결정요인들이 각 정부별 의료보험통합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해왔는
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정책환경요인을 보면 정치체제는 과도기적 귄위주의체제기로서 성

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외견상으로는 법․제도적 장치 및 절차면에서 민주적 지향성
을 특징으로 한다.즉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형식이고 절차적인 기본요건을 상당히 충족
했지만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그러나
정치 권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참여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었다.
국회내 권력관계도 한국의 의정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국회시기였다.여당의 독주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은 활발하게 발휘되었다.또한 노태우 대통령
의 공약사항인 중간평가와 맞물려 있던 시기였으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확보
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따라서 이 시기 의료보험법 개정과정은 강한 사회적 요구
의 표출과 국민의 지지확보라는 정치적 필요성이 맞물려서 나타났다.그러나 이 시기
의 중간평가를 선거주기로서의 정치과정으로 보기가 힘들다.
사회․경제적 환경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부담능력의 진전으로 인해 의료

보험의 통합정책결정에 유리한 경제적 조건이 마련되었다.이 시기에는 경제성장에 걸
맞는 국민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각 계층의 의료수요상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필요성
이 커지고 있었다.
또한,이해관계집단이 활성화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분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요구의 표출은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복
지의 수혜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해를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즉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제도는 과거 권위주의체제와는 달리 단순히 정권의 정당
성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포
함한 제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의료보험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
면서 이루어졌다.그러나 이 당시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내용과 수준 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이었다.이 시기의 사회복지정책은 아래로부터 복지요구 수렴이라는 측면보다는
사회불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했고,선거시기에 주요 정당의 슬로건으로 부각되는



- cxxxv -

등 정치적 동기가 농후했다는 점에서 국가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을 행사했다
고 평가하기 어렵다.
여당은 통합의료보험 정책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에 유리한 정책이었기 때

문에 국회내 세력관계와 야당의 강력한 입법의지에 밀려 정략적으로 통합법안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그러나 여당이 의도한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합리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일치되지 않았다.
유권자인 국민의 지지에 민감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이 여․야를 떠나 명

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여당의 보
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도기적 권위주의 체제하의 정당구조 속에서 당론과 배
치되는 독립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았다.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사회적
요구와 여소야대의 민주화된 의회구조하에서 역학관계에 밀려 대통령과 거부권행사를
전제로 정략적으로 야당의 입장을 수용한 단일법안의 통과에 동의하자 여당소속 보사
위원들도 미약하나마 심의과정에서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1980년대 후반에 많은 이해관계집단이 생겨났고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대상으로 진료비 징수가 어려우므로 확실한 부담능력이 보장되는 통합방식의 제도 도
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이 시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와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낀 지
역의료보험조합의 임원들이 연계해 통합반대 공동투쟁을 전개했다.또한 잠재적 수혜자
인 노동자,농민의 요구도 의료보험통합정책 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는 야당과 국회의 위상 및 정치적 입지가 눈에 띄게 강화되어 행정부처는

과거와 달리 정책안 형성의 전과정에 걸쳐서 수세에 처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의 의료보험통합 정책결정과정의 기본 대립구도가 정부․여당 대 야당보다는 정부
대 국회의 대결 축으로 전개되었고,그 결과 대통령과 보사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결국,이러한 양상은 권력의 집중정도 변화 및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요구의 표출 강도가 변화한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정책안을 형성한 경우가 대다
수인 권위주의체제와는 달리 민주화 이행기의 여소야대 국면하에서 권력 분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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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강력한 사회적 요구의 표출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었
으나,의료보험통합이 전격적으로 성사되자 노태우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료보험법의
재의결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김영삼 정부 당시는 정치체제가 과도기적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공고화기로 접

어든 시점이었다.김영삼 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에는 통합의료보험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통합법안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전임 노태우 대통령과는 달리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대통령일지라도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는 강화된 사회
부문의 요구와 경제적 합리성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
한다.15대 총선의 결과 정당의 경쟁구도는 다시 한번 여소야대로 귀결되었으나 여당
은 무소속 및 야당의원을 영입해 국회 개원 시점에서 안정과반수를 확보했다.여당은
줄곧 통합법안의 도입에 반대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
해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통합방식정책의 추진에 동의하였다.
이 시기는 국제화 및 세계화의 담론을 타면서 탈정부규제,급속한 자본시장,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적 정
책의 본격화와 더불어 사회복지부문의 예산 증가율은 둔화되었다.절대적,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 예산규모는 사회적 요구를 자극하는 요인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정치
체계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사회부문의 이익투입은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과 맞물
리면서 의료보험정책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여당은 정책수혜자의 이익투입을 고려해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료보험통합

방향으로 전환을 고려했다.야당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기능을 극대화 함으로써 저
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국민건강
보험법의 주요한 제안이유로 제시했다.결국 여당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보건복지위원
회에 회부되어 상정된지 4일만에 여야합의로 위원회의 대안이 의결되었고,국민의료보
험법안은 본 회의마저 신속하게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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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의료보험연대회의 구성에서 주요 활동 주체들이 다른 세력으로 교체되
었다.농민과 도시빈민단체는 의료보험통합운동의 주도적 지위를 상실했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고,민주노총을 구심으로 한 노동운동권이 새로이 활발한 참여를
보이기 시작했다.의료보험 이슈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인식변화는 1995년 11월 출
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결성과 궤를 같이한다.민주노총은 노동자 계급 중심
의 협소한 조합관리방식의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이해를 초월한 전 사회적인 관점
에서 의료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민주노총의 결성은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계의 통합관련 요구를 조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의보연대회의로 확대 재편된 통합관리방식 진영의 연합도 활발한 이익 투
입활동을 전개했다.이러한 사회적 운동을 배경으로 야당은 의료보험통합법안의 국회
상정을 계획했고,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도 의료보험통합법안의 추진의향을 밝힘으로
써 동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1996년 총선이 초래한 정당
간의 경쟁상황과 1997년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여당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의료보험통합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통합법안의 입법은 극적
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의 의의는 관리주체의 부분적 통합을 규정함으로

써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관리주체의 완전한 통합과 재정통합 일정을 담은 국민건강
보험법(1999년)의 제정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결국 의료보험제도가 실질적으로 출범한지 불과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
보험제도가 실시된데 이어 8년 뒤인 1997년에는 통합의료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관리
운영 체계마저 변화하게 된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정부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이전정부의 그

늘에서 벗어나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이러한 권위를 가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 기본이념으로

삼고 ‘개혁만이 살길’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려고 했
다.그러나 자유민주연합과의 연합정부이었고 국회에서는 소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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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야당시절 자신의 지지기반인 시민 노동단체등 사회 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98년에는 통합관리방식이 채택되었다.반세기만의 정권교체로 권력기반이 취약하

였던 김대중 정부는 사회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통치력을 보완해나갔다.이 과정에
서 노사정위원회가 사회협의기구로서 기능하였고,이를 통해서 조합관리방식의 의료보
험제도를 통합방식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새로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 주창자를 탄생시켰다.조합관리방

식 정책 주창자는 지금까지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통합관리방식을 철저히 배격해 왔
으나,여야간 정권이 바뀌고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반대로 정부에서 추방되었고,이제는
통합관리방식 주창자가 정부정책을 지지하면서 보다 완벽한 제도시행을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완전통합 및 재정안정화정책 시행기의 건강보험관리 운영체계 정책에서 대통령과 의

보연대회의,민주노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신정부의 개혁차원에서 시작된 대통령
의 건강보험통합 결정으로 수년간 계속되어 오던 건강보험통합과 분리 논란이 매듭지어
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통합을 합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통합법인인 건강보험법이 재정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
지하였다.의보연대회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집단으로서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서부터 시작하여 통합법 통과 때까지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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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와와와 한한한계계계
  

  본 연구는 각 정부별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 분석을 통해 복
잡한 정책환경과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정이 어떻게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로 이
어지는가를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단선적인 인

과관계를 강조한 서구 이론들의 한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정치적 환경변수들의 중
요성을 부각시킨 비교적 최근의 연구 성과들에 기초한다.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거
시적 사회경제 변수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장기적 궤적에 영향을 미치다는 점이 분명할
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단선적이고 비가역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사회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들과 정치적 환경변수들의 접합점을 제도적 조합으로서의 이해
관계 구조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본 연구는 이해관계 구조라는 제도적 배열이 특정
한 정책의 산출을 위해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경쟁적으로 동원하는 미시적 참여자들
에게 게임의 룰을 지시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정책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형성되
는 다양한 연합의 결과가 상이한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실제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둘째,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제 이론에서 사용되어온 설명변수들에 대한 사전 검토

를 통해 보다 적실성있고 구체화된 사회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선정하려고
시도했다.이를 위해서 서구 이론에서 사용되어온 거시적 설명변수들의 내역을 경험적
으로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에 충실했다.
셋째,본 연구는 미시적인 제도적 맥락을 보다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

의 제 국면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합집산을 통해 다수의 형성을 달리하는 과정을
소상히 밝히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갖는다.첫째,본 연구가 한국 사회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동태성과 특수성 분석에 치중한 단일 정책사례의 통시적 비교 연



- cxl -

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본 연구는 보
다 많은 정책 사례들에 대한 횡단분석과 유사한 발전단계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국
가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둘째,본 연구가 한국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단계론적

접근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나,그간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이 체계적
으로 축적되어오지 않은 까닭에 시론적 성격을 강하게 띤 연구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
또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아울러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의 역동성을 분석
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정책의 집행단계 및 환류단계에 대한 분석을 배
제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실제적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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